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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유교 현대화의 두 갈래
: 梁啓超와 梁漱溟의 유교관을 중심으로

지관순(연세대)

1. 들어가며

주지하듯 중화민국 건립 전후 중국 지성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중국의 궁
극적인 길은 ‘서구화’라 보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란 전대미문의 전란 속에서, 중국 지
성계는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된다. 정답처럼 여겨지던 ‘서구화’가 더 이상 정답이 되지 않았는
데,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과학숭배’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회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에 梁啓超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인류사의 ‘과도기적 전환점’1)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과
도기적 전환점에 걸맞게 중국 역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중국 지성계가 서구화 일변
도에서 “국제주의,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근대를 성찰하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모색”2)하는 
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梁啓超의 구유심영록은 주지하듯 중국 지성
계에 ‘과학과 인생관’을 둘러싼 論戰을 불러일으켰으며3), 나아가 유교의 가치 재고 및 그 정
신을 선전하여 ‘현대문화보수주의의 선언서’라 칭해지기도 하였다.4) 이 논전에서 장쥔마이는 
“시대의 사조가 변하는 때가 바로 인생관이 변하는 때이다. 지금의 중국이 바로 그러한 시기
이다.”5)라고 하며 중국이 세계에 답할 ‘인생관’ 또는 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
럼 시대의 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중국이 이에 조응하고,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국식 사조의 방안은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은 梁啓超와 梁漱溟의 유교현대화 모색을 통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량치차오 지음·이종민 옮김, 구유심영록, 산지니, 2016, 17쪽.  
2) 오병수는 이를 “서구를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세계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의 개조를 시도”라 보았다.오병수, ｢일차세계대전후, 양계초의 사상전환과 세계 국가론｣, 중국학
보 103, 2023, 289~290쪽.

3) 세계대전 이후의 梁啓超와 지성계의 ‘세계’/‘세계주의’에 관한 성찰 및 신문명 논의에 관해서는 강명
희, ｢姜明喜. "5 · 4시기 中國의 '제3의 新文明' 건설 탐색: 硏究系 梁啓超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
사연구 44, 2009; 백지운. ｢반면교사로서의 유럽 - 량치차오(梁啓超)의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
에 대한 일고찰｣, 中國現代文學 39, 2006; 김하림, ｢5·4운동 전후 중국의 세계주의의 확산과 민족
주의의 재구성｣, 중국근현대사연구 83, 2019을 참고. 이종민, ｢근대 중국의 세계적응과 자기 모색｣, 
중국문학제76집, 2013, 289~294쪽 참고. 

4) 강명희, 위의 글, 30쪽.
5) 장쥔마이, ｢인생관｣, 진독수 외 지음·한성구 옮김, 과학과 인생관, 산지니, 2016, 62쪽. 해당 글에서 

張君勱는 동서양 문화에서 각각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 변천의 관건은 인생관 정립에 있으며 이것이 정립된 후에야 정신적 사상
과 물질적인 제도가 탐색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Ⅰ. 들어가며
Ⅱ. 全人的교육에서 정치까지 : 梁啓超의 유교관
Ⅲ. 이데올로기에 감성을 부여하다: 梁漱溟의 유교관 
Ⅳ. 나가며



주지하듯 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몰락과 동방 문화의 재조명이란 시대적 배경 하에 발
생한 민국기 사상계의 동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과학과 인생관’ 두고 
梁啓超 張君勱 등의 문화보수주의자들과 陳獨秀 등 신청년 세력 간 대립을 중심으로 한 사상
계의 흐름을 서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로 인해 민국기 서구의 충격과 동양문화의 
재조명이라는 틀 안에서 지식인들의 역할과 활동이 소개되어 사상사 연구의 지형을 넓히는 성
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별 인물의 학술적 활동 및 사상 등만이 조명되어, 미시적인 측면에
서 기여한 바가 있었지만, ‘몰락하는 서양의 사상 vs 재조명의 필요성이 있는 중국문화’란 구
도가 주로 중시된 측면이 있다. 그 중 가이 알리토가 양수밍 등의 지식인의 반응을 “근대화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보수주의 반응”6)이란 평가는 역사학계는 물론 철학계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 점에서 梁啓超의 1920년대 행보에 대한 평가 역시 다르지 않다. 주지하듯 그의 만년 
생애에서의 유교 중시 경향을 ‘유교 보수주의로의 회귀’로 ‘문화보수주의’의 맥락에서 평가하
는 연구가 많다.7) 위의 연구 경향에 필자는 일정 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향을 단순
히 ‘문화적 보수주의’로의 경도로만 볼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지구적 재앙 속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전후 세계 질
서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과 “전지구적 자본주의 문제의 
지역적 구현체로서의 중국 문제를 인식”이란 측면에서8)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일차세계대전 전후로 서구 중심의 근대화 및 근대성에 대해 탐구한 梁啓超과 梁漱溟을 연구
하고자 한다.9) 일차 세계대전 이후 양계초와 양수명의 각각의 ‘유교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양자의 유교관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적다.10) 그중 이들의 유교관에 관
한 연구의 대다수는 철학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었다.11) 

6) Guy S. Alitto, The last Confucian Liang Shu-ming and the Chinese dilemma of modern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이 알리토는 양수명을 ‘최후의 유자’
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달리 강중기는 梁漱溟이 熊十力과 함께 현대 신유학의 창시자 및 현대신유가 
1세대로 규정됨을 짚었다. 강중기는 위와 같은 명칭으로 梁漱溟이 불리게 됨은 바로 “전통유학의 근
본 성격을 계승하여 서세동점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유학에 없던 현대적 
새로움을 부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했다. 그는 이러한 梁漱溟의 “정감을 중심으로 유학의 개념·이
론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상사적 작업을 ‘유학현대화 운동’이며, 넓은 의미에
서 ‘유가사상 현대화’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강중기, ｢양수명의 현대신유학;전통유학의 재해
석과 베르그송철학의 영향｣, 哲學硏究 45, 1999, 142~143쪽과 143쪽의 각주 3의 내용 참고). 조경
란은 량수밍을 ‘최후의 유자’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개창자’로 보아야 하며 그
가 추구한 유학을 ‘성찰적 유학’이라 명명했다. 조경란은 梁漱溟이 魯迅과 함께 근대 최초로 전통사
상의 차원에서 타자성을 인식한 몇 안되는 인물 중 하나로 규정했다(赵京兰, ｢五四新文化运动与“反思
性的儒学”——以梁漱溟思想中的“他者性”和“作为生活的儒教社会主义”为中心｣, 深圳社会科学, 
2020(01)), 69~70쪽). 

7) 康有爲, 嚴復을 비롯해 梁啓超 역시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족’의 위기라는 자각과 이에 따른 민족정
체성의 강화에 따라 문화보수주의적이고 전통회귀적인 성향을 띄었다고 분석한 王惠, ｢从反传统到回
归传统——戊戌维新思想家晚年文化选择转向的原因探讨｣, 海南师范学院学报, 2004(03)의 글과 
Joseph R Levenson, Liang Ch'i 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참조. 이 밖에 양계초의 유교관에 관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지관순, ｢청말민초 梁啓
超의 유교관 변천과 공민 양성｣, 중국근현대사연구 101, 2024의 서론에서 정리했다. 

8) 이순이, ｢일차 세계대전 직후 중국 관념 철학자들의 사회주의 재해석과 그 한계 - 빈곤의 현실과 역
사유물론의 역설｣, 동양사학연구 153, 2020, 417~418쪽. 위와 같은 시각에서 이순이는 硏究系로 
알려진 梁啓超 등의 철학자 집단의 ‘온건하고 개량적인 사회주의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9) 5.4운동시기 문화보수주의자들의 근대성 성찰에 관해서는 조경란, ｢5·4 신지식인 집단의 출현과 보수
주의-신문화운동에 대한 보수주의의 초기적 대응｣, 중국근현대사연구 44, 2009, 참고. 조경란은 梁
漱溟을 기존 문화보수주의자들과 구분하며 梁漱溟을 ‘개혁적 보수주의자’라 칭한 바 있다.

10) 현대신유학의 흐름의 이름에서 양자의 유교관을 비교한 연구는 있다. 이는 주로 철학분야에서 통시
적 관점으로 다뤄졌다. 刘述先.｢现代新儒学发展的轨迹｣, 杭州师范学院学报, 2008;



본 연구는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근대를 성찰하는 신질서를 모색”이란 흐름을 중시하며 살
펴본 상기 연구사의 흐름을 이어 1차 세계대전 이후 梁啓超와 梁漱溟의 유교관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梁啓超와 梁漱溟이 유교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정치와 사상에 적용하
고자 한 시도를 梁啓超의 儒家哲學(1927)과 梁漱溟의 동서문화논쟁과 그 철학(1921) 및 
｢散篇論述(1914年－1927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2) 이를 통해 양자가 유교의 현
대화13)를 통해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와 중국 문명의 나아갈 길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음을 
다각도적으로 분석하여 밝혀낼 것이다. 나아가 이 흐름이 서구 중심의 근대 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문명론을 모색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다룰 것이다. 

Ⅱ. 全人的교육에서 정치까지 : 梁啓超의 유교관

일차 세계대전의 직후 유럽의 참상을 목격하고 돌아온 梁啓超(1873~1929년)는 세상을 떠나
기 직전까지 주로는 華國學硏究院(주된 활동 시기는 1925~1927년)에서 역사와 철학 문학 등
을 강의하며 清代學術概論(1921)·中國歴史研究法(1922)·中國近三百年學術史(1926) 그리
고 儒家哲學(1927)을 출간하였다. 이중 儒家哲學(1927)은 1920년 이후부터 청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유학을 강의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저서는 梁啓超의 청년 시절부터 만년
에 이르기까지의 ‘유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총괄하여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梁啓超
의 유학관의 종착점을 살펴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라 생각한다. 

儒家哲學(1927)의 전체 장은 6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강은 유가철학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연구해야 하는 지를 다뤘다. 3강에서는 유가 철학의 연구법을 이야기하였고, 4~5장은 
이 천년 간의 유학 변천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6강에서는 유가철학의 ‘性善惡·天命·
心體’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해당 저술은 유가를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고 나아가 
유교철학이 당대 중국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가 등을 다뤘다. 

梁啓超는 儒家哲學의 도입부에서부터 유가 철학의 범위와 서양철학과의 차이 및 조응 여
부를 짚고 있다. 해당 저술에서 1장과 2장은 사실상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 철학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그 공력(用功)의 소재는 論語의 “修己安

11) 먼저 梁漱溟 연구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강중기와 조경란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중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중기, ｢양수명의 현대신유학｣, 哲學硏究 45, 1999;강
중기, ｢양수명의 현대신유학;전통유학의 재해석과 베르그송철학의 영향｣, 哲學硏究 45, 1999; 赵京
兰, ｢五四新文化运动与“反思性的儒学”——以梁漱溟思想中的“他者性”和“作为生活的儒教社会主义”为
中心｣, 深圳社会科学, 2020(01)). 이 밖에 중문과에서 이뤄진 홍석표, ｢양수명(梁漱溟)의 동서문화
론과 중국문화부흥의 학술적 담론｣, 中國語文學誌 35, 2011와 역사쪽의 罗志田, ｢文化表述的意义
与解释系统的转换——梁漱溟对东方失语的认识｣, 四川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1);罗志田. 
｢借世界说中国：梁漱溟言学问的窘境｣, 社会科学研究 1, 2017;郑大华, ｢梁漱溟新儒学思想研究｣, 
近代史研究, 1992(04)를 참고. 

12) 梁啓超의 ｢유교철학｣(1927)을 전면적으로 다룬 논문은 상당히 적으며, 해당 저술보다는 중국의 역사
나 선진 철학을 서술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梁啓超의 만년 유학에 관한 연구가 ‘문화보수주의적인 
경향’이자 ‘전통회귀’ 성향을 전제로 다뤄지는 것과 연관 있을 것이다. 

13) 유교 현대화라 함은 강중기, 위의 논문(1999)의 “ ‘유학현대화 운동’이며, 넓은 의미에서 ‘유가사상 
현대화’ 운동”이라 양수명의 사상운동을 설명한 것과 郑大华가 梁漱溟이 유학을 현대화하여 진정한 
유교문화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유학의 현대화’라 명명 한 것(郑大华, ｢梁漱溟新儒学思想研究｣, 
近代史研究, 1992(04), 67~68쪽에서 착안했다. 관련 설명은 본고의 각주 6번 참고 요망. 



人”란 말로 이를 요약할 수 있다. 그 학문이 최고 목표는 莊子의 “內聖外王”이란 말로 이를 요약
할 수 있다. ‘자신을 수양하는(修己) 工夫를 하여 궁극적인 것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內聖이요. 남을 
편안하게 하는(安人)을 하는 工夫가 그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면 이것이 外王이다. ....(중략).... 條理
와 次第에 이르면 大學에서 가장 간명하게 말하고 있다. 大學에서는 소위 “格物致知 誠意正心 
修身”이라 하는데, 이는 자기를 수양(修己)하여 內聖에 이르는 工夫이며, 소위 “齊家 治國 平天下”는 
남을 편안하게 하는(安人) 外王에 이르는 工夫이다....(중략)....大學은 “한결같이 모두 수신을 근본
을 삼는다(一是皆以修身爲本)”라는 구절로 끝난다.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은 다만 각자의 修身工夫를 
완성하기 위한 몇 개의 단계일 뿐이다. 제가치국평천하는 각자 수신한 몸으로 가서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아가)다른 것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이러한 工作에 적용되는 것이다. 論語에서는 “修己以安人”이라 하면서 여기에 ’以‘란 한 글자
를 더하였다. 이는 바로 外王학문이 內聖의 안에 있어, 모든 것은 각자의 자기로부터 출발점을 삼음
을 말한다. 현재의 말로 이것을 해석하면 바로 어떻게 건전한 인격을 양성할 것인가를 중시하는 것이
다. 인격을 단련하여 정통하는데(精純) 도달하면 바로 內聖이고, 인격이 확대되어 普遍에 이르게 되
면 바로 外王이다. 유가의 천 마디 만 마디와 각종 法問은 모두 이 한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강
조는 필자).14)

위의 글에서 梁啓超는 유가철학의 핵심을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
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內聖外王”이라 보았다. 이어 그는 유가철학은 “개인의 수양
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나라 그리고 세계를 평안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였
다.15) 그는 이는 비단 과거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닌 현재 “건전한 인격 양성”과도 연계되
며, 또한 “개인의 수양과는 인격 양성이 보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梁啓超는 중국의 유가철학이 서양 철학의 범주보다 넓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예로 
공자는 “智, 仁·勇 이 세 가지는 천하 고금에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덕(達德)이다”라 한 것
을 들었다. 그는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愛智는 유가의 3가지 덕 중 하나인 智의 부분에 불
과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서양의 학자들이 唯物·唯心·多元·一元에을 토론하고 神의 유
무에 관심을 두는 것과 달리 유가는 “‘사람이 사람인 까닭’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에 대해서만 다루며, 공자께서 신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 즉 ‘怪力亂神’을 말하지 않는 
점”, “삶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다루는 가”를 이야기한 것 등을 들어 서양의 학
문과 유가의 학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16) 여기서 梁啓超의 목적은 단순히 유가
철학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 역사적 문화적 출발점과 각자가 중시한 문제가 다
름을 설명하는 데 있었다.

梁啓超는 유가철학이 비단 전통시대에만 적용된 사상이 아닌 당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유학이 서양 철학에 비해 범주가 넓고, 세부적으로 논증하
는 학문이 아니지만, 그 大體는 호응한다고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사회 과학에서 연구한 것에 대해 유가 역시도 매우 중시한다. 外王의 방면에서 齊家는 가족
제도 문제와 같으며, 治國은 정부체제 문제와 같고, 平天下는 사회풍속 문제와 같다. 따라서 유가철
학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려면 단순히 현대 철학의 그것(방법)으로는 할수 없다. 유가의 소위 外王은 
사회학·정치학·경제학 등등을 안에 포괄하며 유가에서 소위 內聖은 교육학·심리학·인류학 등을 그 안

14) 梁啓超, ｢儒家哲學｣, 飮氷室專集, 第24冊, (이하 ｢유가철학｣으로 간칭), 2~3쪽. 
15) ｢儒家哲學｣, 3쪽. 원문은 大學의 ｢經文｣의 1장 6절에 “천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라고 되어 있다. 
16) ｢儒家哲學｣, 3-4쪽. 



에 포괄한다.17)

梁啓超는 유교철학 내의 外王과 內聖을 중심으로 하여 서양의 철학/학문체제와의 호응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유교철학’에서 ‘철학’이라는 표현이 유가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지
만, 대중에게는 서양의 ‘哲學(philosophy)’개념이 익숙하기에 붙였다고 서술하였다.18) 그는 
유학이 관념적인 학문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사
회·국가로까지 적용될 수 있는 학문으로 활용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째
서 초지일관 중국 전통의 사상적 기조를 지키면서 동시에 서양의 근대 학문과 호응하여 새
롭게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 ‘유가철학’을 강조하는가? 이는 2장 “어째서 중국철학을 연
구해야 하는가”에서 다섯 부분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梁啓超는 중국에 들어온 새로운 사조들 속에서 유학이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 오사
운동기에 낡은 전통이자 인습으로 여겨져 배격되는 상황을 먼저 언급하였다. 이어 그는 이
를 청년들이 ‘비정상적인 사상(反常的思想)’으로 가득 차서 벌인 일이라 보고, 이들의 행위
를 ‘자극적인 약품’으로 비유했다. 그는 당시 청년들이 제기한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잠
시 시대를 거친 후에는 변질되고 부패한 것들과 섞여 결국에는 인체에 혈관을 막아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약으로 배출해야 한다”란 주장에 제기하는 논리에 
상당 부분 이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약은 약일 뿐 밥 먹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들며 유가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사조만을 고집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
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교철학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로, 유가가 일류의 유명한 사상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5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들고 있다. 梁啓超가 말한 이유 5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광활한 땅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문화의 형
상화(文化的表現)’가 바로 유교에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학파 속에서도 연속성과 보편성 
및 영향력, 사대부부터 서민에게까지 존숭받는 학문으로는 유가가 가장 뛰어남을 짚었다. 
이에 그는 “유가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했다.19) 또한 
그는 “유교철학이 중국문화 전체인 것은 아니지만 유학을 버린다면 중국문화는 얼마 없을 
것이다”, “중국민족이 존재하는 이유에는 중국문화가 존재해서이기에 중국문화는 유가와 
떨어질 수 없다”, “중국문화가 유교 도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에 현재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점20) 등을 강조하였다.21)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梁啓超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17) ｢儒家哲學｣, 4~5쪽.
18) 그는 ‘철학’이란 말을 사용하며 “내가 대중을 따른다(吾從衆)”는 의미임을 강조했다. 사실 그는 서양

철학의 방법으로는 유가 사상이 가지고 있는 폭넓음과 정교하고 깊이있음(博大精深)을 이해하기 어렵
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래 유가철학에 가장 적합한 명칭은 道學’이라 보았다. 송대 학자들이 성리학에 
한정해서 도학의 범주를 좁히고 성리학에 한정했지만, 도학이라는 것 자체는 “하늘의 道도, 땅의 道
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道”를 의미하며 그 점에서 道術이란 말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儒家哲學｣, 5
쪽).

19)｢儒家哲學｣, 6~7쪽. 
20)｢儒家哲學｣, 7쪽. 
21) 이와 관련하여 梁啓超는 ‘佛學’을 세간에 가져와 응용하여 인격양성의 학문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

를 했었다. 이를 梁漱溟에게 “어떻게 귀족적인 색채의 불교를 개조하고 평민화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었다. 그러나 梁漱溟이 보기에 梁啓超은 
“불교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을 서술하면서 그는 “불교는 이런 개조가 불가능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불교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불교의 제창에 반대하고 불교의 개조에
도 반대한다고 하면서”불교는 근본적으로 현세에 도입하여 이용할 수 없음과 불교의 본래 모습을 바
꾸려는 시도를 거부했다(양수명 지음·강중기 옮김, 동서문화와 철학, 솔, 2005).



바는 “유교의 장단점을 자세히 연구 및 재고하고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을 수정하여 시대
에 맞게 수용하자”는 데 있다.

두 번째로 梁啓超는 유가철학 또는 학문을 봄에 있어 ‘古今新舊’를 善惡의 기준으로 삼
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학설은 “시대성 포함 여부” 즉 소위 禮記에서 말하는 
“민과 함께 변혁할 수 있는 가(與民變革)”의 여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을 짚으며 시대성과 지역성(地方性)에 따라 그 학설
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짚었다.22)  梁啓超는 유가만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시대성 지니지 않는 학문”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동서고금은 
물론 지역성을 떠나 관철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그 예로 그
는 유가 사상의 ‘內聖外王’내의 취사여부를 들었다. 그는 유가사상 중에서 外王의 측면은 
대체로 시대성을 가지고 있어 일부는 연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外王의 부분과 內聖의 
모든 부분(全部)는 시대성을 지니지 않기에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를 
들면 內聖의 智仁勇 3가지는 천하의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덕(達德)이니 어느 시대 어느 국
가와 어느 학파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니 “시대가 고대이고 사상
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버려서는 안된다”23)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梁啓超가 유가 철학 내의 ‘계급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유학 내 ‘귀족적이
면서 비평민적 요소’, ‘개인적이고 비사회적’인 면이 있고 ‘사대부’란 계급에 그 통치와 학
문이 국한되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유학만의 특성이며 문제인가라고 반문하
며 재검토할 필요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적 평등과 보급은 당연히 최고의 이상이지만 진
정한 평등과 보급이 실현되는 것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며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예로 
들었다. 즉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노동자와 농민(勞農)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소
수의 위원회 인물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수의 사람들이 유학을 공부
했다는 이유만으로 ‘귀족 색채’를 띤다라고 하면 해당되지 않을 국가와 학파가 없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천하 모든 일이 사대부 또는 지도력 있는 인재들이 만들어내
는 것이어서 사대부의 행동은 전국의 안위와 治亂 및 인민의 행복과 고통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란 점을 짚었다. 따라서 梁啓超는 현재 중국 내 국정 실패는 모두 자격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이들이 만약 ‘(수양을 갖춘)사대부’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오직 仁者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지 不仁者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악이 
대중(衆)에게 전파된다고”라는 맹자의 말을 예로 들었다. 24) 

그러나 이러한 梁啓超의 주장에는 수양을 갖춘 소수 사대부들에 의한 대중 통치의 정당
성을 내재하고 있다.25) 그는 “고등 교육의 청년들이 장래 모두 사회의 領袖가 될 것이고 
장래 복과 재앙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현재 개인 수양 여부에 달려 있다. 儒家道術은 
오로지 이 점(개인 수양)을 중시하는데 이것을 틀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26)라고 반문하며 
현재 ‘고등 교육을 받는 미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이 응당 개인 수양을 중시하는 유가철학

22) 그 예로 “共産과 非共産”의 학설을 예로 들었다. 梁啓超에 따르면 “共産(주의)과 集産(주의)”중 어느
것이 이로운지, 아니면 勞資의 조화가 유리한 것인가는 그 시대성과 지역성 그리고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儒家哲學｣, 7쪽)

23) ｢儒家哲學｣, 8쪽. 
24) ｢儒家哲學｣, 8쪽. 
25) 梁啓超는 초지일관 사대부의식을 갖춘 중간계급, 중간 계층에 의한 국정통치를 지향 및 주장해 왔

다. 이에 관해서는 吴炳守, ｢民初梁启超中坚政治论与研究系知识分子的形成｣, 史林, 2008(03)와 지
관순, ｢청말민초 梁啓超의 유교관 변천과 공민 양성｣, 중국근현대사연구 101, 2024 참고. 

26) ｢儒家哲學｣, 9쪽. 



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梁啓超는 “한무제 이래 역대 군주들이 유가를 빌미로 고압적인 정책을 시행하

고 유가 학문이 이를 지지하여 민중을 억압했다”라는 비판을 언급하였다. 그는 유학이 “전
제정치에 이용된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수천 년간 제왕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항적인 정신 역시 있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27)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유학자와 유가 
사상이 탄압받았던 사안들을 예로 들며 “유가철학은 민권을 신장하는 학문이지 전제 정치
를 옹호하는 학문이 아니였다. 또한 역대 儒學大師들은 오로지 군주의 지시만을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기에 군주에게 항상 박해(摧殘)를 받아왔다. 그러니 賊民의 죄를 유가의 身上에 
더한다면 이는 진실로 억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28)

다섯 번째로 梁啓超는 상술한 주장들을 이어 궁극적으로 현대 유가철학이 놓인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과학과 현학 논쟁’의 상황 속에서 유학이 현학으로 몰려 배척받는 현
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학을 배척해야 하는가의 논쟁 여부를 떠나 현학을 
배척한다하여 유가까지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것”이라고 하였다.29) 그는 서양의 현
학, 나아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현학적 색채는 중국이 가장 옅으며 중국 내에서 비교해도 
유가가 현학적 색채가 옅다”30)고 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계초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유가와 과학은 서로 양립하지도 배치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당히 가깝다. 왜냐하면 유가는 인간
을 본위로 하며 자기 환경을 출발점으로 하기에 비교적 과학적 정신에 가깝다. 적어도 과학적 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유가철학에 힘써 工夫하더라도, 사조를 역행
하거나 시대를 등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의 다섯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나는 유가도술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실로 유익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여긴다. 31)

위의 사례를 들어 梁啓超는 유가철학 연구 방법에 있어 ‘문제의식에 근간한 연구법·시대 
구분에 따른 연구법·종파에 따른 연구법’ 3가지를 제시32) 한 후 자기 자신은 시대구분에 
따른 연구법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두 연구법을 그 안에 녹여서 역대 유가철학의 흐름을 설
명하였다.33) 그는 선진시기 유학의 성립부터 근대 서양정치학설과 사회주의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 및 외부 자극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유가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게된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4장과 5장에서 그 과정을 상술하였다.34) 

梁啓超는 4~5장에 걸쳐 일종의 유가철학사를 개설적으로 설명한 후, 숱한 시대속에서 유
가가 변화를 모색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유가 정신은 실천(力行)을 중시하며 공허

27) ｢儒家哲學｣, 9쪽. 
28) ｢儒家哲學｣, 10쪽. 
29)  梁啓超는 “유가의 주자와 육상산의 무극과 태극의 辯으로 인해 현학적 색채가 있기도 하지만, 이러

한 학설의 영향은 경미한 정도이며,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지 유가 본래의 모습이 아
니라고 보았다(위의 글).

30)  ｢儒家哲學｣, 10쪽. 
31) ｢儒家哲學｣, 10쪽. 
32) ｢儒家哲學｣, 11~14쪽. 
33) ｢儒家哲學｣, 14~17쪽. 
34) ｢儒家哲學｣, 17쪽과 18~70쪽. 陆信礼은 이러한 방식은 역사주의적 태도와 중서양의 장점을 결합한 

연구 방법론으로 다각도의 접근 방식을 중시하여 중국 철학사 연구 방법론 이론 체계를 구성했다고 
보았다(陆信礼, ｢晚年梁启超的中国哲学史方法论探析｣, 南开学报, 2003(05), 7쪽). 



한 말(空話)을 기피한다”35)라고 하며 본래의 유가는 현학적 색채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그
는 6장에서 강조하였다. 또한 ‘性善惡·天命·心體’을 중심으로 하여 유학 내 중요 논쟁 요소
와 그에 따른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사상의 흐름을 설명하였다. 

｢유가철학｣에서 梁啓超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바를 거칠게 두 가지로 들 수 있
다. 첫 번째로 梁啓超는 유가사상이 개인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철학이라
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깊이 자
각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적 사유에 기여하길 바랐다.36) 梁啓超는 이러한 대안적 사유 또는 새로운 문명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이 ‘유가사상’이라 본 것이다.37) 그는 대안 및 신문명을 구상함에 있어 유가의 
人本主義에 경향에 주목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고 및 변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특히 梁啓超는 유가를 보다 현실주의적 측면과 동서사상 및 학문이 상호 호응하는데 
가장 적합 철학이자 학문이라 보았다. 이는 평소 梁啓超가 유교의 중요성은 언급하면서 
‘時中’을 강조한 것과 연계된다.38) 

위와 연계하여 두 번째는 유가 철학 내의 ‘內聖外王’의 측면이 현대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수양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內聖의 측면은 온전히 수용하되 사
회·경제·정치 등에 해당하는 外王의 측면은 시대에 맞게 취사선택 및 변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서구 근대 문명의 장점과 결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상이 탄생할 
것이라 보았다. 이는 그가 구유심영록에서 중국인의 책임이 “서양문명으로 중국문명을 
확충하고 중국문명으로 서양문명을 보완하여, 두 문명의 화합을 통해 신문명을 창조하는 
일”39)이라 한 점과 연계된다. 나아가 그는 ‘內聖을 갖춘’ 자가 후일 外王의 요소 즉 이후 
가정에서 사회, 그리고 국가에까지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梁啓超는 유가를 당대 시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또한 중장기적 
미래까지를 대비하는 사상적 자원으로 보았음을 엿볼 수 있다. 다만 梁啓超가 상정한 이 
‘수양하는 존재’는 그 계급이 당대 ‘고등교육’을 이수 받은 청년 또는 소수의 지식인에 한
정되어 있다. 이는 ｢유가철학｣이란 저서가 청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는 점과 
그가 해당 저서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자’가 후일 지도자가 될 때를 대비하여 유교 철학
에 입각한 ‘수양’을 강조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35) ｢儒家哲學｣, 71쪽
36) 陆信礼은 일차세계대전 이후 梁啓超는 “중국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란 흐름 속에서 ｢유가철학｣이 지

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저술은 그가 ‘중서 문화의 융합 회통’이란 관점을 제시했다고 보았다((陆
信礼,위의 글, 6쪽).

37) 梁啓超의 동서문명을 상호 조화하고 보충하여 신문명을 건설하는 문제로 시야를 넓혔다고 본 강명
희, 앞의 논문 참고. 

38) 梁啓超는 이전의 저작 구유심영록에서 중국인의 자각을 강조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사상의 자유’
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상해방이 되면 도덕 조건도 동요하게 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라 보았
다. 본래 사회 상황에 따라 적응하여 수립될 것이라 말하며 공자의 ‘시의 적절한/때의 맞음을 강조하
는 ‘時中’을 언급하였다. 즉 새로운 사회조직에 맞는 새로운 도덕관념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해
당 책 56~57쪽).

39) 구유심영록, 72~73쪽. 



Ⅲ. 이데올로기에 감성을 부여하다: 梁漱溟의 유교관 

 梁啓超는 ｢유가철학｣이 유교의 ‘내성외왕’이란 틀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양성하고 나아
가 사회와 국가에까지 변용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으로 보았다. 나아가 그는 유학을 현대
화하여 서구 중심의 근대 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문명론 혹은 신문명을 모색하였
다. 梁漱溟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梁漱溟은 보다 중국이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
고 유가 사상을 통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사고와 성찰’을 보다 중시하였
다. 즉 그 주체를 바르게 인식해야 비로소 서양을 비롯한 타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무엇보다 그는 유학 안에 내재된 ‘정감’을 중시하였다. 그는 후일 유학에서의 ‘정감’이 
서양에서 거론하는 ‘심리학’과의 연계됨을 짚었다. 이는 그의 유명한 저작 동서문화와 그 
철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梁漱溟은 19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에서 유교로 사상적 전환을 하였다. 이 시기 중국 
내 신문화 사조 및 사회주의, 그리고 일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서양문명에 대한 회의가 공
존하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총 세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1기는 근대 서양의 노선
을 따라 서양의 공리주의적 인생사상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2기는 인도의 출세사상에 대한 
연구이고, 3기가 중국의 유학사상 연구로의 전환이었다.40) 이 3기의 전환의 시기가 바로 
일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의 인식이 한 걸음 심화된 때에 서양 학자들이 새로 펴낸 책에서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영국 철학자 러셀이 1차대전 후에 쓴 사회개조의 원리가 余家國의 번역으로 민국 9년(1920)년에 
출판되었다. 그는 자기 저술의 핵심적 취지를 밝힌 제1장 제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1차대전
을 통해 얻은 견해는 바로 인간 행위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는 그 원천이 바로 충동
(impulse)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쟁은 바로 훼멸이다. 승자와 패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좋은 점
이 없다. 그러나 충동되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광이처럼 훼멸을 즐기고 끝없이 파괴하여 막
을 수 없다41)....(중략).... 그는(러셀-필자 주)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의 점유충동을 고무하고 발달시키
며 창조충동을 억제하여 이미 두려워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가 반드시 개
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조의 방향 내지 개조의 원리는 바로 창조충동을 발휘하고 발달
시켜 점유충동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령 미국(실제로는 영국)의 심리학자 맥두걸의 사회심리
입문도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다. 그는 머리말에서 먼저 사회과학자들이 경제·정치·교육·윤리 등
등의 학문을 연구할 때 과거에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고 그들 각자의 조야하
고 천박한 관점에 따른 가설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제 그런 가설이 지탱할 수 
없고 그러한 학문도 전복되어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책은 사회과학자들을 위해 그 기초작업
을 시도하려는 것이다.....(중략).... 무엇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러한 전환이 내가 제3기의 유가를 종지
로 삼아 숭상하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나는 공자와 묵자가 정반대라는 것
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묵자가 홀시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측면은 공자가 중시하는 바다. 묵자가 지
나치리 만큼 헤아리는 실리를 공자는 거의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인성에 대한 두 사람
의 인식이 다른 데서 유래한다. 근대 서양의 사회생활은 중세의 종교적 금용주의에 대한 반동으로부
터 나온 것으로서 ‘욕망본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거기서 성행하는 공리주의는 묵자에 가깝고 공
자와는 거리가 멀다. 동시에 유가 서적에서는 욕망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없고, 또한 종교적 금욕주의

40) 양수명, ｢인간의 심리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1965년), 동서문화와 철학, 372~373쪽
41) 梁漱溟에 따르면, 러셀은 충동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점유충동’이며 이는 명리와 미색

을 추구하는 부류이다. 다른 하나는 ‘창조충동’인데 이는 점유와 상반되며, 자기 자신의 정열, 재능 
힘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과학자와 예술가들에게서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위의 글 
375~376쪽) 



의 흔적이 없다. 이는 그것이 서양의 근대를 넘어서고 또한 서양의 중세를 넘어서서 금욕과 욕망의 
어느 한편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강조는 필자)42)

위의 글은 1967에 梁漱溟이 유가로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된 계기를 회상하며 쓴 글이다. 
그는  자신이 유가철학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러셀과 맥두걸 두 사람의 영향이 컸음을 언급
하였다. 그는 이 외에도 프로이트를 영수로 하는 정신분석학파 및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
론｣을 주심으로 한 ‘사회본능’에 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위와 같은 서양
의 학설이 모두 인간의 ‘윤리에 있어서의 이기심’에 착안하였고 이 이기심이 이성을 통해 
확대43)되고 이것이 결국 근대 서양의 ‘이성 중심’의 사조를 구축했다고 보았다. 이렇듯 梁
漱溟은 부친인 梁濟의 영향 하에 서양학문을 일찍부터 접하였고, 젊은 시절 서양의 공리노
선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그가 서구학문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유학으로 사상적 전환을 하
게 된 또 다른 이유에는 유가 사상의 본질이 “인간의 감정을 중시”한다라는 데 있었다. 그
는 그의 대표작 동서문화와 그 철학에서 줄곧 유학은 현세적인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인
간 본위적인 학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가 학문이 그동안 서양의 사상과 중국 내 
다른 사상들(특히 묵자)이 소홀히 한 인간의 욕망을 ‘중용’이라는 틀 안에서 적절히 유지하
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유가학문 내의 욕망을 포함한 감정이 곧 全人的인 인격을 양성
하는 핵심이란 점을 그는 지식인을 비롯해 당대 대중에게 알리고 전파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유가로의 사상적 전향에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 했다. 그는 5.4신문
화 운동기 풍미하는 신사조(과학,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심적으로 반발감이 있었다.44) 그
는 梁啓超에게 갖는 존경심과는 별개로 梁啓超의 구유심영록이 가져온 사회적 반향과 
이에 따른 동서문화의 조화 및 절충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45) 이러한 그의 사
유는 동서문화와 그 철학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胡適이 중국철학사대강의 서론에서 
“두 갈래의 동서 철학이 서로 접촉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50년 후, 100년 후에는 세
계적인 철학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것을 “지나치게 예의를 차린 것”이라 
하며 “이처럼 황당하고 거창한 말은 야유가 아닌가”란 의문을 던졌다. 그는 일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문명 및 사상의 가치를 비교하며 동양적 가치의 우월함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신적인 면에서 서양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반 사람들의 주장이 매우 모호
하며 어리석고 무분별한 관념”이라고 비판하였다.46) 그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동서 문화를 조화시켜 세계의 新文化로 삼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호한 희망일 뿐 명백하고 확실한 논단은 아니다. 이런 불분명하고 완고하며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전혀 옳지 않다. 동양문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 문화

42) 위의 글, 375~378쪽.
43) 위의 글, 377쪽
44) 梁漱溟은  서유럽 근대 사조인 과학과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론들 도입되는 오사운동 이전의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동방의 옛 철학’을 가르쳐야만 하는 ‘무형의 압박’을 느끼며 동서문화와 그 철학을 
집필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다(梁漱溟, ｢我的自學小史｣, 梁漱溟全集 2, 698쪽).  

45) 강중기에 따르면 梁漱溟은 “우리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양의 장점을 취하고 우리의 단점을 버리
자는 식의 안이하고 도식적인 조화론 및 절충론을 배격하고 장기간에 걸쳐 민족을 지탱해 온 전통문
화의 생명력 안에서 그것을 수용 및 배양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함을 주장했다.” 이것이 현대신유학
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범도적주의의 內聖外王이라는 틀 안에서 서구의 과학과 민주라는 
新外王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강중기는 보았다(양수명 지음·강중기 옮김, 동
서문화와 철학, 솔, 2005의 해제 17쪽).

46) 49~50쪽.



의 조화와 융합을 희망할 수 있는가? 조화하고 융합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말해야 한다. 원
리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조화하고 융합할 수 있음을 알겠는가. 대개 사람들의 병폐는 서
양이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고 동양문화에 대해 막연히 흠모하게 
된 데서 연유한다. 가령 듀이와 러셀이 중국문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앞으로 동서문화가 조화되리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 물으면 사실상 원리를 제시
하지 못한다. 梁啓超 역시 유럽에 가서 이런 논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구유심영록에 다음과 같
이 적었다. “서양문화는 이미 무너져 중국문화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유럽에 와서 
해결 방안을 찾는가”.... (중략).... 그가 서양사람들에게 중국 고대의 주장들...(중략)...과 함께 묵자의 
겸애를 이야기 하자 서양사람들은 탄복하며 중국 문화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양계초는 또 베르
그송, 오이켄 등의 철학이 모두 일종의 전환 현상으로 禪宗의 길로 나가려 한다 하였지만 사실 양계
초의 말은 한마디도 맞지 않다. 양계초가 거론하는 중국의 옛말은 서양 사람들도 말 할 수 있는 것이
고, 중국의 것이 서양문화처럼 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조금도 귀한 것이 아
니다. 중국 문화에 귀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가 남들과 같다고 하기에 고귀하다고 느
끼는 것이다. 중국문화에 대한 그러한 숭배에서 바로 중국문명의 불완전함을 볼 수 있다(강조는 필
자).47)

위와 같이 梁漱溟은 일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문화를 조화시켜 세계의 新文化’를 모색
하려는 동서문화 조화론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를 ‘동양문화의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타인(서양인)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당시 지성계
를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서양인은 이미 자신들의 문화에 병폐가 많다고 자각하였기에, 
이를 개척해 다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지금의 중국은 자신의 문화 및 그 병폐에 대한 
자각이 없어,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전환과 그 노
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동양문화는 현재 이미 벽에 부딪혀 나아갈 길이 없다.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전환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만히 기다려서는 성공할 수 없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견해- 조화와 융합의 논조-가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48)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이란 무엇일까. 유가 본연의 가치이자 ‘仁
의 실현’이자 여기에 내재된 ‘예민한 直覺(오늘날로 말하면 直觀과 유사할 듯하다-필자 
주)’49)과 ‘두터운 情感’이 배양되어 인간 내면의 굳셈(綱)의 태도를 실행하는 것이었다.50) 
그는 이러한 굳셈(綱)의 태도가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두터운 정감’이 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51) 그는 ｢미래의 세계문화와 태도｣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7)  동서문화와 철학, 51~52쪽. 
48) 동서문화와 철학, 52쪽. 
49) 梁漱溟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아는 良知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良能’을 直覺이라 하였다(동

서문화와 철학, 204쪽).
50) 동서문화와 철학, 331~
51) 이에 강중기는 양수명의 철학을 ‘정감의 철학’이고 부를 수 있다고 짚으며, “정감의 철학적 위상의 

복원이란 사상에서 정감을 도덕성의 근거이자 도덕행위의 원천으로 삼았던 전통을 계승함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강중기, ｢양수명의 현대신유학｣(1999) 159쪽.



 내가 제안하려는 태도는 공자의 이른바 굳셈(綱)이다.....(중략)... ‘굳셈’은 내면의 활력이 충실한 
활동이다.... (중략)...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
다. 이 행동은 정감에서 직접 나오고 욕망의 계산에서 나오지 않아야 좋다.... (중략)... “굳세고 의연
하고 질박하고 어눌한 것이 仁에 가깝다”라는 공자의 말은 개인의 의지가 강하고 정감이 충실한 모
양을 온전하게 보여준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대체로 정감에서 나온다.... (중략)... 현재 먼저 근본적
으로 일종의 인생 사상을 계발하여 개인의 이기주의, 물질적 선망, 도처의 이해타산, 작위적인 행위를 
완전히 초탈하고 바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활기-러셀의 이른바 창조충동-을 앞을 향하는 태도와 융합
시켜,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이른바 정감의 활동이 가능하다. 정감의 활동은 오직 이렇게 
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앞을 향하는 활동만이 진정 힘있고 활기 있고 기가 꺾이지 않고 싫증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앞을 향하는 이와 같은 활동
만이 중국인의 오래된 결점을 보완할 수 있고 현재의 고통을 해결 할 수 있으며 서양의 폐해를 피하
고 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세 문화(서양, 중국, 인도-필자 주)를 연구하고 고찰한 
바와 완전히 부합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굳센 태도이고, 내가 말하는 적절한 두 번째 路向(추구하
는 방향-필자 주)의 인생52)이다. 본래 중국인은 이 노선을 걸었지만, 줄곧 부드럽고 고요한 면에 치
우쳐 노자에 가깝고 공자의 굳세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공자와 같은 굳센 태도가 바
로 두 번째 路向의 인생에 적합하다(강조는 필자)53)

梁漱溟은 청년들을 공자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講學의 기풍을 재창조하여 청년들에게 
인생의 태도를 확고하게 건립하게 해야 한다”54)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강학의 기풍을 
통해 “청년들이 인생의 태도를 확고하게 건립해야 비로소 과학과 민주의 두 정신 아래 각
종 학술과 사조를 진정으로 흡수하고 소화하여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여기서 梁漱溟은 ‘강학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주를 소수의 지식인으로 상정하지 않았
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강학은 당연히 이전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좋은 것은 소수의 고상하고 심오한 학업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마땅히 보급에 힘쓰
고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는 데 힘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공자
의 길을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며 “단지 사람들을 적당한 태
도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여기서 그는 중요한 것은 적당한 태도 즉 ‘중용’
을 거듭 강조 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정감의 활동’이 중국인에게 적절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서문화와 철학을 마무리 지었
다.55) 

梁漱溟은 동서문화 철학을 통해서 유가 철학 내의 ‘정감의 활동’을 현대적으로 계발 
및 재창조하여 궁극적으로 ‘仁을’ 당대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56) 그는 이를 교육현장

52) 양수명에 따르면 인생에는 세 가지 路向(추구하는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본래의 路向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두 번째 路向은 문제에 부딪치면 
(인위적으로-필자 주)해결하려 하지 않고 바로 그 처지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기 의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路向은 앞의 두 路向과 다르게 욕구를 근본적으로 취소하려는 것이며 
이는 각종 욕망에 대한 금욕적인 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동서문화와 철학, 103~104쪽).

53) 동서문화와 철학, 332~334쪽.
54) 동서문화와 철학, 334~335쪽.
55) 동서문화와 철학, 335~336쪽. 
56) 양수명은 서양의 베르그송, 러셀 등의 철학자의 개념들을 유가 개념에 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철학의 개념 및 학자들의 학설을 誤認 및 평가절하가 행해졌다. 이는 후일 양수명 자신도 개정판 
서문 발간마다 인정하며 바로 잡은 바였다. 이처럼 양수명은 ‘반성하는 사유’와 ‘열린 사유’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흔쾌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 점에서 조경란이 명명한 ‘성찰하는 
유학’이 그를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표현이라 본다. 



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대학을 비롯해 각 지방의 소학교들 다니며 ‘유학’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을 자주 하였다. 이러한 점이 대표적으로 ｢東西人敎育之不同｣이란 글에서 잘 드
러난다. 그는 山西省의 어느 소학교에서 “서양의 지성에 입각한 교육과 중국의 감성에 입
걱한 교육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현재 우리(중국)의 학교는 서양 교육 방식을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들은 10년 전 중국에는 없던 것들이었으며, 전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다. 중국 책에서
의 어떤 도리는 서양 교육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서양 교육은 각기 편중되는 점이 상
당히 명확하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인의 교육은 정서와 의지(情志) 일부분에 편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孝弟의 敎 같은 것이다. 서양인이 교육은 지식(知)에 편중되었는데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敎 같은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차이는 대체로 동양과 서양 문화적 경로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다만 동서양의 전체 문화 차이의 한 단면이 표현되어 나온 것이다. 이것은 나의 책 
동서문화와 그철학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어제 督署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편향된 지식 교육을 매우 배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렇듯 치우치지 않음은 당연히 완전한 교육에 필요한 바이다.57)

梁漱溟은 위의 글을 통해 “현재 중국의 교육 방식은 서양의 진보된 학문을 수용하여 ‘지
식’을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서와 의지(情志)가 반영된 유가식 학문이 결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양자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보다 ‘본능과 정서’라는 측면이 계
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짚었다. 그는 정서와 의지(情志)를 가르침에 있어 무미건조하거
나 상과 벌이란 체계로 속박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8) 

이러한 梁漱溟의 사유는 梁啓超와 유사한 지점이 많다. 특히 유가 사상의 ‘內聖外王’의 
요소중 ‘內聖’에 보다 주목하여 ‘온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 梁漱溟은 ‘온전한 인격’ 양성에 있어 무엇보다 ‘정감
에 기반한 주체의 확립’을 보다 중시하였다. 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치환한다면 ‘직관과 감
성적 인간’이 공존하는 이성적인 인간의 양성을 중시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는 민주주의,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수단이며, 이 수단은 어
디까지나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데올로기 내에 ‘인간의 삶과 
윤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유학이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59) 

Ⅳ. 나가며

梁啓超와 양수명 모두 유학의 가치를 재고하고 현대화하여 장래 중국과 세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는 것과 이 현대화된 유학을 통해 ‘전인격적인 인간 양성’을 목표로 했다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가에 있어서 양자
의 방법은 달랐다. 양자 모두 유학을 시행하는 주체로 상정한 것은 ‘內聖적 소양 즉 수양

57) ｢西人的教育之不同｣, 梁漱溟全集 4권, 654~655쪽.
58) ｢西人的教育之不同｣, 梁漱溟全集 4권, 655~659쪽.
59)  이는 梁漱溟이 ｢東方學術之根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서양의 사조가 기계적인 관점(경제적 

토대를 중심으로 사회의 변혁과 개선을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이 관점에 도덕적 윤리와 인간 삶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것을 지적한 점 알 수 있다 ｢東方學術之根本｣, 梁漱溟全集 2권, 135~136쪽. 



하는 지식인’이었다. 다만 梁啓超는 ‘內聖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 어떻게 자신과 사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梁漱溟은 보다 넓은 범주에서 이들이(지식인) 
어떻게 民과 함께 유학적 가치를 공유 및 향유할 것인가를 중시하였고 이점이 후일 향촌건
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또한 梁啓超가 지향한 ‘전인격적 인간’에는 外王으로 표상되는 서양의 요소와 윤리로 표
상되는 동양적(유가적) 요소의 공존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 梁漱溟은 이러한 동서양 문명의 
조화와 공존의 범주를 넘어, “타인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떠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
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유학 내의 정감(정서 혹은 감성)을 발현하여 자신
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60) 
이러한 지향은 단시간 내에 성립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한 것이
라 본다.61) 

결과적으로 梁啓超와 梁漱溟 모두는 일차 세계대전 이후 맞이한 시대적 과제를 각자 자
신만의 방안으로 유교를 현대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들의 모
색은 비단 1920년대 중국의 상황에서만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60) 이 점에서 양수명은 “사람을 믿어서 그들 스스로 자연히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심리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만일 진정으로 공자·인도에 대해 토론하려면 몇 가지 기
초적인 과학이 필요하며,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은 학계에 내 놓을 것이 못된다. 심리학에 대해 모두
가 유의하기를 바란다. 무슨 주장이든 연원이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심리학’이 중
요성을 언급하였다(동서문화와 철학, 338쪽) 이러한 심리학에 대한 강조는 다른 저작에서도 많이 
보인다. 

61)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비단 유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세대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가 다른 것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1920년을 기점으로 양자의 나이는 梁啓超는 40대 후
반, 梁漱溟은 20대 후반이었다.  梁啓超가 서구의 근대화를 중국에 시키기 위해 청장년기를 바친 세
대라면, 梁漱溟은 서양의 근대화가 더 이상 인간 삶의 답이 아님을 성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한 세
대였다.



참고문헌 

사료
梁啓超, ｢儒家哲學｣, 飮氷室專集 第24冊, 臺灣:中華書局, 1989.
梁漱溟, 梁漱溟全集 1~4卷, 山东人民出版社, 2005.
량치차오 지음·이종민 옮김, 구유심영록, 산지니, 2016. 
양수명 지음·강중기 옮김, 동서문화와 철학, 솔, 2005

연구논문 
강중기, ｢근대 이행기 중국의 유교 연구－장즈둥과 량수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9, 2018. 
강중기, ｢양수명의 현대신유학;전통유학의 재해석과 베르그송 철학의 영향｣, 哲學硏究 45, 1999.
강중기. ｢양수명의 유학관 고찰｣, 동양철학 33, 2010. 
강명희, ｢姜明喜. "5 · 4시기 中國의 '제3의 新文明' 건설 탐색: 硏究系 梁啓超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4, 2009.
김하림, ｢5·4운동 전후 중국의 세계주의의 확산과 민족주의의 재구성｣, 중국근현대사연구 
83, 2019.
백지운. ｢반면교사로서의 유럽 - 량치차오(梁啓超)의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에 대한 일고
찰｣, 中國現代文學 39, 2006.
오병수, ｢일차세계대전후, 양계초의 사상전환과 세계 국가론｣, 중국학보 103, 2023.
이순이, ｢일차 세계대전 직후 중국 관념 철학자들의 사회주의 재해석과 그 한계 - 빈곤의 현
실과 역사유물론의 역설｣, 동양사학연구 153, 2020. 
이종민, ｢근대 중국의 세계적응과 자기 모색｣, 중국문학제76집, 2013. 
조경란, ｢5·4 신지식인 집단의 출현과 보수주의-신문화운동에 대한 보수주의의 초기적 대응｣, 
중국근현대사연구 44, 2009.
지관순, ｢청말민초 梁啓超의 유교관 변천과 공민 양성｣, 중국근현대사연구 101, 2024.
홍석표, ｢양수명(梁漱溟)의 동서문화론과 중국문화부흥의 학술적 담론｣, 中國語文學誌 35, 2011.
罗志田, ｢文化表述的意义与解释系统的转换——梁漱溟对东方失语的认识｣, 四川大学学报(哲学
社会科学版), 2018,(1).
罗志田. ｢借世界说中国：梁漱溟言学问的窘境｣, 社会科学研究 1, 2017.
吴炳守, ｢民初梁启超中坚政治论与研究系知识分子的形成｣, 史林, 2008(03)
刘述先.｢现代新儒学发展的轨迹｣, 杭州师范学院学报, 2008.
陆信礼, ｢晚年梁启超的中国哲学史方法论探析｣, 南开学报, 2003(05),
王惠, ｢从反传统到回归传统——戊戌维新思想家晚年文化选择转向的原因探讨｣, 海南师范学院
学报, 2004(03).
郑大华, ｢梁漱溟新儒学思想研究｣, 近代史研究, 1992(04).
赵京兰, ｢五四新文化运动与“反思性的儒学”——以梁漱溟思想中的“他者性”和“作为生活的儒教社
会主义”为中心｣, 深圳社会科学, 2020(01).
Guy S. Alitto, The last Confucian Liang Shu-ming and the Chinese dilemma of 
modern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Joseph R Levenson, Liang Ch'i 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청일전쟁 개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근대 전쟁 개시 법리와 문명론적 사안의 문제 - 

오시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청일전쟁(1894~1895)의 개시는 정당했을까? 청일전쟁의 적법 여부는 과거사에 불
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62) 그러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 있다. 지
금까지 청일전쟁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청일전쟁 개시의 정당성에 대
한 국제법적 분석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63) 청일전쟁 개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62) 청일전쟁은 오늘날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의 결과가 20세기 중반에 국제법적으로 부정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
분 중 하나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b)는 대만(Formosa)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본
의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rticle 2(b)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igned at San Francisco, on 8 September 1951, UNTS No. 1832.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사실 대만의 영유권은 청일전쟁 이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下關条約) 조약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부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본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은 189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일본의 영토 팽창을 부정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의 결과로 인한 영토 할양 등을 사실상 부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보자면 국제법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미
국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일본제국의 활동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 1951년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지면의 한계상 이 글에서 논의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본 강화조약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부정했다는 사실은 청일전쟁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해 볼 동인이 된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2017년 4월 12일 자 보도에는 미국의 Trump 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이
후 조선이 사실 한때 중국의 일부(a part of China)였다고 언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청일전쟁의 핵심 
쟁점이 조선의 독립국가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21세기에 청일전쟁의 쟁점이 재점화 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본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당시 조선이 청의 일부였다는 주장
은 전근대 조선의 독립국가성과 주권국가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전근대 조선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63)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먼저, 고승호 사건의 국제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최덕규, “청일전쟁과 고승호 (高陞號) 사건의 국제법 (1894-1903)”, 「군사」 제113호 (2019), 
87-132쪽.)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을 비교하며, 해양 관련 국제법 사건을 검토하며 청이 국제법을 사용
하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조세현,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에서의 海戰 - 해양관련 국제법 사
건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84호 (2012), 213-248쪽.) 청일전쟁 시기 조선의 속국 지위를 청산
하고 자주̛̛̛·독립의 지위를 달성했다는 연구도 있다. (유바다,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의 발발과 조
선의 속국(屬國) 지위 청산”, 「대동문화연구」 제98권 (2017), 351-382쪽.) 이외에도 청일전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청일전쟁 관련 역사적 연구 중에 국제법적 논의를 언급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청일전쟁의 선전포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고, 그 국제법적 함의를 분석하지 않
았다고 할 수 있다.



까? 특히, 청일전쟁이 수많은 근현대사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일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는 의미가 있다.64) 본 연구에서는 청일전쟁 개시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시각은 국제 질서라는 거대 담론으로 본 사안을 해석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청(淸), 즉 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주의 화이질서(華夷秩序)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에 의한 지배 질서로의 변화를 알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65) 나아가 청일전
쟁은 동아시아에 서구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근대 질서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66) 따라서 19세기 동아시아 체제 변화를 논하며 청일전쟁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 동아시아는 변혁의 시기였고, 청일전쟁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서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청일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을까? 정당
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의 역사적 배경으로 조선에서의 여
러 개혁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임오군란(1882)이 기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임오군
란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자 청이 대원군을 납치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
다. 이로 인해 대청 관계와 관련한 논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
신정변(1884)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이 군대를 동원하는 등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
에 주둔하게 되었다. 결국 양국의 개전을 막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이홍
장(李鴻章)이 1885년 5월 31일 톈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게 된다. 톈진조약에는 
양국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고 일방이 조선에 군을 파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
를 문서로 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67) 1894년 3~4월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고 
조선이 청에게 파병을 다시 요청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동년 6월 9일 
해군을 부산과 제물포에 집결시킨다.68) 당시 일본은 청이 톈진조약(1885)을 어긴 것
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6월 12일 인천에 일본군을 파병한다.69) 6월 25일에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사실상 통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70) 

64) 국제법적 분석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원인, 인과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법적 분석은 해당 사안에 적용될 국제법과 그 법리를 파악하고 그 국제법과 법리를 사안에 적용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며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당시 법규칙과 법리에 따라 사실관
계에 적용될 정당한 근거와 논리가 성립하는지도 판단한다. 때로는 이러한 법적 판단 결과가 도덕적 
함의도 갖는다. 일반 대중에게는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도덕적 정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65) Samuel S. Kim,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2.

66) S.C.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Cambrdi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3. 

67) Jinwung Kim, A History of Korea: From “Land of the Morning Calm” to States in Conflict 
(New York: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p. 295.

68) Piotr Olender, Sino-Japanese Naval War 1894–1895 (MMPBooks, 2014), p. 42. 
69) Michael J. Seth,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0). p. 225.



1894년 7월 25일 영국 상선 ‘고승호’(高陞號)가 아산에서 침몰되는 사건은 청일전쟁
의 도화선으로 알려져 있다. 청의 요청으로 ‘고승호’는 청의 군을 조선에 파병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약 1,100명의 중국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 순양함에 의해 고
승호는 나포되었고, 4시간 가량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 측의 발포 명령이 내려졌
다.71) 본 사건은 영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일본의 배상 등으로 무
마되었다.72) 고승호 관련 무력 충돌이 7월 25일에 발생하였지만, 정작 청일전쟁 선전
포고는 8월 1일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청일전쟁의 배경을 보자면, 상당히 복잡하여 구체적인 전쟁 개시의 원
인과 동기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매우 복잡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상황을 제국주의적 역사 전개 측면에서 일반화시켜 설명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 또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
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즉 법규범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사실관계 설명만으로 충분치 
않다. 청일전쟁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청일전쟁 발발의 역사적 배경은 별개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청일전쟁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이유는 국제법적으로 어떠
한 ‘정당원인’(just cause)으로 전쟁을 개시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19세기 말에는 자연법상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이 폐지
되었고 무차별전쟁론이 득세한 시기라는 견해가 우세해 왔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정당원인은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과거 자연법 시대
의 정당전쟁론이 이미 많은 부분 실정법으로 관습법화 되었고, 주권을 침해하는 전쟁
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다. 사실 전쟁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쟁을 
무차별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일전쟁만 하더라도 선전포고
를 통하여 자신의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는가? 법실증주의적 체계로 변화
하였다고 하여, 주권이라는 국제법의 근간에서 파생된 영토보존의 원칙을 무차별적으
로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청일전쟁의 개시 시점으로 그 기준이 되는 1894년 
8월 1일자 선전포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8월 1일자 선전포고에는 당시의 복
잡한 상황이 담겨 있는데 역시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선전포고에는 조선의 속국관계(dependency) 문제, 조선의 행정 개선 사안과 
청의 방해, 동양의 평화에 대한 위협 등이 그 근거로 포함되어 있다. 청의 선전포고
에는 조선의 청과의 조공관계, 요청에 의한 무력 개입(간섭), 일본의 부당한 무력행사, 
톈진조약 위반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당시 국
제사회는 문명국 간의 국제법이 있었고, 그 국제법이 비문명국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명국가들 간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

70) Ibid. 
71) Paine, op. cit., p. 133.
72) Ibid.



는 전쟁의 원인, 즉 이유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비문명국들을 대할 때에는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첨부하게 되면, 문명국 간에 적용되던 전
쟁개시법이 비문명국에게도 적용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
잡한 국제법적 문제를 쟁점에 따라 검토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당시 청과 일본이 
제시하는 청일전쟁 개전의 법적 이유 또는 근거들이 당시 국제법에 의거하여 타당했
을지 검토하였을 때 별도의 함의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법적으로 청일전쟁 개시 시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894년 8월 1
일자 선전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쟁의 정치적 및 역사적 배경은 그 전쟁에 대
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8월 1일자 선전포고에 당시의 복잡한 상황
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청의 선전포고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논점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구한말 조선의 법적지위와 조공관계의 
문제. 둘째, 청의 군대 파견의 법적성격과 인도주의와의 관계. 셋째, 일본의 행정개혁 
요구의 법적성격과 그 적법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일전쟁 개시와 관련하여 제시된 원인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일전쟁의 경우 그 선전포고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전쟁의 사실상 
원인, 도덕적 요인, 전쟁의 구실이 얽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개별적으로 분석 
해 보았을 때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이 속국인지 여부는 전쟁의 사
실상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쟁의 정당원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당시 
국제법 체계상 종주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았다. 종주권이라는 단어는 주로 
오토만제국에게 사용되던 것인데, 이를 동아시아에서 1905년을 전후로 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일전쟁을 종주권으로부터 해방시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대 일본의 시각일 수 있다. (2) 또한, 청이 주장한 인도주의적 접근에도 문제가 없
지 않다. 청은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을 주장했지만, 이를 청일전쟁의 정당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내 소요 사안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청이 일본의 괴롭힘으로
부터 조선을 구한다고 했으나, 이러한 논리는 과거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개입과 법
리적 구조가 다른 사안이었다. (3) 한편, 일본이 제시한 청일전쟁의 근본 원인은 문명
론적 성격을 갖는 식민지 개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식민지를 예정한 세력권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세력권 형성 이후 식민지배는 
식민주의 국가 간에 관행적으로 인정된 것이지, 이러한 논리가 영토취득 법리로 인정
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권리 침해라 할 수 없다. 식민지 개척 사안을 국제법상 전쟁
이라 하지 않고 “작은 전쟁”이라고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4) 나아가 당시 청
일전쟁은 국제법이 적용되는 영역 밖에서 벌어진 사안이라 볼 부분이 있다. 청일전쟁 
전후 국제법학자들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이 완전한 문



명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894년 당시 청과 일본이 완
전한 문명국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 된다. 즉, 일본이 완전한 문명국이 아
니었는데, 타국의 문명개화를 위하여 개전을 한 상황이 된다

 
II. 근대 국제법상 전쟁개시법의 유효성

1. 전쟁의 원인: 사실과 규범의 차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전쟁 개시와 관련된 법에 따를 때, 국제법상 전쟁은 선전
포고가 필요했다. Wheaton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담겨 있다고 평가되는 1866년 판 
『만국공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전포고는 적대관계, 즉 전쟁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필
요하다고 설명한다. 19세기 당시 현재 선전포고의 사용법은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적대행위의 존재와 그 시작 동기를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라고 하며, 
“이러한 선언이 없다면 평화조약에서 전쟁의 합법적 효과로 간주되는 행위와 어느 한 
국가가 적나라한 잘못으로 간주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
위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며 선전포고의 필요성을 긍정하였다.73) 

그러나 19세기의 관행을 보자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개시되는 사례도 있고, 국
제법 학자들 간에도 선전포고가 법적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
다.74) Hall은 선전포고가 법적 의무라는 견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75) 또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76) 그러나 최종적
으로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ve to the Opening of 
Hostilities) 제1조는 “체약국은 합리적 선전포고 또는 조건부 선전포고가 포함된 최
후통첩의 형태로 사전 명시적 경고 없이 상호 간 적대행위가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7) 즉, 선전포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논란이 

73)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Richard Henry Dana, Jr.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66), Sec. 297, pp. 377-378. “The present usage is to 
publish a manifesto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declaring war, announcing the  
existence of hostilities, and the motives for commencing them. This publication may be 
necessary for the instruction and direction of the subjects of the belligerent State in 
respect to their intercourse with the enemy, and regarding certain effects which the 
voluntary law of nations attributes to war in form. Without such a declaration, it might 
be difficult to distinguish in a treaty of peace those acts which are to be accounted 
lawful effects of war, from those which either nation may consider as naked wrongs, and 
for which they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laim reparation.”

74) W. E. Hall,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Third Editi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890), pp. 380-381.

75) Ibid., p. 381.
76) James Brown Scott,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The Conference of 

1907, Vol.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0), p. 131. 



있었지만, 결국 선전포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협약이 채택되었다. 
당시 헤이그 협약 체계는 관습법을 조문화(codification)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선
전포고가 법적 의무라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선전포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와 별개로 선전포고 자체에 법적 
함의와 의의가 있다. 바로 전쟁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했으
나 선전포고가 없다고 한다면, 전쟁 개시의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법적
으로 전쟁 개시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혹 전쟁을 개시할 의무가 없더
라도 자신의 전쟁 개시를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선전포고는 법적 함의와 의의를 가
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전포고를 개시할 것이다.

먼저 전쟁의 이유와 관련하여 구분해 볼 사안이 있다. 전쟁의 원인(cause)을 사실
의 문제로 접근하느냐 규범의 문제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법적으로 항상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구분이 필요하다. 20세기 초에 권위 있었던 국제법
학자 Oppenheim의 견해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강학상 그의 구분 방법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는 (1)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과 (2) 전쟁의 정당원인(just cause 
of war)을 구분한다. 그리고 이 정당원인에 도덕적 요인과 전쟁의 구실(pretexts for 
war)을 구분한다.78) 

첫째, Oppenheim은 ‘전쟁의 원인’ 사안은 ‘사실’(fact)의 영역에 놓인 사안이라고 
본다.79) 따라서 현실에 있어서 전쟁의 원인은 무한대이다. 특정 국가의 인구가 증가

77) Ibid., p. 618. “The Contracting Powers recognize that hostilities between themselves must 
not commence without previous and explicit warning, in the form either of a reasoned 
declaration of war or of an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of war.”

78)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ume II: War and Neutrality, Second Editi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12), pp. 73-76.

79) Ibid., pp. 73-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 62. The causes of war are innumerable. They are 
involved in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of mankind is indissolubly connect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of States. The millions of individuals who as a body are called 
mankind do not face one another individually and severally, but in groups as races, 
nations, and States. With the welfare of the races, nations, and States to which they 
belong the welfare of individuals is more or less identified. And it is the development of 
races, nations, and States that carries with it the causes of war. A constant increase of 
population must in the end force upon a State the necessity of acquiring more territory, 
and if such territory cannot be acquired by peaceable means, acquisition by conquest 
alone remains. At certain periods of history the principle of nationality and the desire for 
national unity gain such a power over the hearts and minds of the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same race or nation, but living within the boundaries of several different States, 
that wars break out for the cause of national unity and independence. And jealous 
rivalry between two or more States, the awakening of national ambition, the craving for 
rich colonies, the desire of a land-locked State for a sea coast, the endeavour of a 
hitherto minor State to become a world-Power, the ambition of dynasties or of great 
politicians to extend and enlarge their influence beyond the boundaries of their own 
State, and innumerable other factors, have been at work ever since history was first 
recorded in creating causes of war, and these factors likewise play their part in our own 
times. Although one must hope that the time will come when war will entirely disappear, 



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
서 청일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이러한 사실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다. 왜 특정 전쟁이 발발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 이유와 원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은 국제법상 전쟁이 개시될 정당성의 문제와 완전히 구별된다. 정당한 전쟁이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법적 문제 차원의 사안과 차원을 달리한다. 

둘째, Oppenheim은 전쟁의 정당원인(just cause)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았다.80) 
Oppenheim은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1) 도덕적 요인과 (2) 전쟁 개시의 
구실적 측면이다. 사실 정당원인은 자연법 시대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요인이다. 
18세기 국제법을 대표하는 Vattel은 그의 저서에서 “전쟁은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81) 그러나 Oppenheim은 자연법적 시
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당성 문제를 도덕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저마다 전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시각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설명
한다. 법실증주의자인 Oppenheim은 이러한 시각에서 전쟁의 원인을 강조하는 학자

there is no possibility of seeing this hope realised in the near future. The first 
necessities of the disappearance of war are that the surface of the earth should be 
shared between States of the same standard of civilisation, and that the moral ideas of 
the governing classes in all the States of the world should undergo such an alter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as would create the conviction that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of justice and awards of arbitrators are alone adequate means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aims. So long as these 
first necessities are not realised, war will as heretofore remain the ultima ratio of 
international politics.”

80) Ibid., pp. 74-75. 원문은 다음과 같다. “§ 63. However this may be, it often depends largely 
upon the standpoint from which they are viewed whether or no causes of war are to be 
called just causes. A war may be just or unjust from the standpoint of both belligerents, 
or just from the standpoint of one and utterly unjust from the standpoint of the other. 
The assertion that whereas all wars waged for political causes are unjust, all wars waged 
for international delinquencies are just, if there be no other way of getting reparation 
and satisfaction, is certainly incorrect because too sweeping. The evils of war are so 
great that, even when caused by an international delinquency,[76] war cannot be justified 
if the delinquency be comparatively unimportant and trifling. And, on the other han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many political causes of war may correctly 
be called just causes. Only such individuals as lack insight into history and human 
nature can, for instance, defend the opinion that a war is unjust which has been caused 
by the desire for national unity or by the desire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which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is the basis of all International Law. 
Necessity for a war implies its justification, whatever may be the cause. In the past many 
wars have undoubtedly been waged which were unjust from whatever standpoint they 
may be viewed. Yet the number of wars diminishes gradually every year, and the 
majority of the European wars since the downfall of Napoleon I. were wars that were, 
from the standpoint of at any rate one of the belligerents, necessary and therefore just 
wars.”

81) Emer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Or, Principles of the Law of Nature, Applied to the 
Conduct and Affairs of Nations and Sovereigns, with Three Early Essays on the Origin 
and Nature of Natural Law and on Luxury (Indiana Polis: Liberty Fund, 2008), p. 482. 



들도 있지만, 국제법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이 설명하였다.82) 
그러나 Oppenheim에게 있어서 전쟁의 정당성의 문제는 도덕적 사안 이외의 요인

이 있다고 보았다. Oppenheim은 전쟁의 구실과 전쟁의 원인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ppenhei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원인이 전쟁을 위한 구실(pretext)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국가는 결코 전쟁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소위 정당한 이유를 항상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명백한 이유는 종종 진짜 원인을 숨기는 구실에 불과하다.83)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 측면에서 보았을 때, Oppenheim의 주장은 현실에

서는 계속해서 정당원인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항상 별도의 구실이나 구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구실이 현실적으로 중
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Oppenheim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구실
은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규범에 부합하는 전
쟁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실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만, 도덕적인 이유와 법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가 진짜 이
유이든지 간에, 외부로는 도덕적인 이유나 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ppenheim의 전쟁개시 이유 구분 방법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해석을 하
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전쟁의 사실적 원인, (2) 전쟁의 명분이 그것이
다. 전쟁의 사실적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원인이 될 수 있
다. 즉, 비규범적 원인을 지칭한다. 후자인 명분은 도덕적인 측면과 구실적 측면이 동
시에 존재한다. 전쟁의 도덕적 원인은 자연법의 시대에는 법적 원인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던 것이지만, 19세기 말에는 자엽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82) Oppenheim, op. cit., Vol. II, pp. 73-74.
83) Ibid., pp. 75-76. 원문은 다음과 같다. “§ 64. Be that as it may, causes of war must not be 

confounded with pretexts for war. A State which makes war against another will never 
confess that there is no just cause for war, and it will therefore, when it has made up 
its mind to make war for political reasons, always look out for a so-called just cause. 
Thus frequently the apparent reason of a war is only a pretext behind which the real 
cause is concealed. If two States are convinced that war between them is inevitable, and 
if consequently they face each other armed to the teeth, they will find at the suitable 
time many a so-called just cause plausible and calculated to serve as a pretext for the 
outbreak of the war which was planned and resolved upon long ago. The skill of politics 
and diplomacy are nowhere more needed than on the occasion of a State's conviction 
that it must go to war for one reason or another. Public opinion at home and abroad is 
often not ripe to appreciate the reason and not prepared for the scheme of the leading 
politicians, whose task it is to realise their plans with the aid of pretexts which appear as 
the cause of war,[Pg 76] whereas the real cause does not become apparent for some 
time.”



있다. 그러나 전쟁개시의 구실은 법실증주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계속 존재할 수 밖
에 없다. 도덕적 논의와 별개로 전쟁을 개시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정
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Oppenheim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하여 보자면, 전쟁법 상 정당원인은 전쟁의 구실
(pretext) 차원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19세기 말 전쟁 개시법의 유효성

청일전쟁의 선전포고 분석 등 본론을 논하기 이전에 해소해야 할 법적 쟁점이 있
다. 과연 19세기 말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원인이나 이유가 필요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질문이 먼저 제시되는 이유는 19세기에는 과거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이 종식되고 무차별전쟁론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규범이었다는 견해가 상당하
기 때문이다. 신제국주의 시절 당시 영토를 팽창하는 데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앞에서 논의한 Oppenheim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당원인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지는 않았고, 단지 중요성이 작다(minor 
importance)라고 하였다.84) 

먼저, 국제법적 규범과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
치 전쟁개시와 관련된 규범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전쟁이 자행되었다 할지라도, 당시 
국제법에 대한 연구 없이 국제규범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국제
법상 전쟁법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을 맺는 ‘전쟁개시법’(jus ad 
bellum)의 문제와 전쟁 중에 지켜야 할 ‘전시법’(jus in bello)으로 구분된다. 이에 국
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는 청일전쟁의 법적 정당성보다는 본 전쟁에 대한 서술적
(descriptive)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의 한반도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청일전쟁 당시에도 본 전쟁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일본의 국제법학자나 
미국의 국제법학자는 주로 ‘전시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일전쟁이 일본 측의 문명 전
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말이라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85) Lesaffer Randall은 당시 전쟁 개시에 관하여 세 가지 주장
을 한다.86) 첫째, 19세기 동안 국제사회에서 무력행사법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지만, 

84) Oppenheim, op. cit., Vol. II, pp. 73-74.
85) Lesaffer Randall, “Aggression before Versaille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No. 3 (2018), pp. 790-791.



중세 말기의 정당전쟁론에 입각한 ‘전쟁개시법’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Randall은 19
세기 후반에 전쟁은 무분별하게 시작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국제법의 
주된 이론이 자연법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 

물론, 자연법 이론의 소멸로 전쟁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
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무차별전쟁론을 취한 이를 넓게 포섭하여 보
아도 앞에서 언급된 Oppenheim을 포함해서 Lawrence, Westlake, Anzilotti와 같은 
급진주의자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들의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 즉 
1919년이 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가 아니다.87) 정당
전쟁론 자체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제법상 전쟁을 개시할 때 
그 전쟁의 이유가 불필요해지지 않았다. 정당전쟁론의 기본원칙은 이미 관습법에 반
영이 되어서 주류 법실증주의자들도 자연법론의 규범을 재활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미 자연법론이 법규범에 반영되어서 법실증주의 체제에서도 그 맥이 살아 있었
다는 것이다. 그 근간은 주권국가의 기본 권리인 자기보전권(right to 
self-preservation)이었다.88) 

A. C. Boyd가 편집한 1878년 판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 Wheaton
은 주권국가의 권리를 설명하면서, 국가의 절대적 권리는 국가의 자기보전권이고, 여
기에서 다른 모든 권리가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89) 또한, 동일 편집자의 1889
년 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90) Wheaton의 저서는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서였기 때문에 청일전쟁 
이전 판본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Wheaton은 그의 저서에서 국가의 자기보전권에 자위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91) 
즉, 자위권은 정당한 무력행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자위권의 한계는 타 국가에 

86) Ibid., pp. 773-808.
87) Ibid., p. 790.
88) Ibid. p. 791.
89)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C. Boyd, ed. (London: Stevens & Sons, 

1878), Sec. 61, p. 77. 원문은 다음과 같다. “Of the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 of States, 
one of the most essential and important, and that which lies at the foundation of all the 
rest, is the right of self-preservation, It is not only a right with respect to other States, 
but a duty with respect to its own members, and the most solemn and important which 
the State owes to them. This right necessarily involves all other incidental rights, which 
are essential as means to give effect to the principal end.”

90)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 C. Boyd, ed. (London: Stevens & Sons, 
1889), Sec. 61, pp. 82-83. 본 1889년 판 원문은 각주 22번의 1878년 판 원문과 동일하다.  

91) Wheaton, op. cit., (1866), Sec. 62, p. 9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mong these is the right of 
self-defence. This again involves the right to require the military service of all its people, 
to levy troops and maintain a naval force, to build fortifications, and to impose and 
collect taxes for all these purposes. It is evident that the exercise of these absolute 
sovereign rights can be controlled only by the equal correspondent rights of other 
States, or by special compacts freely entered into with others, to modify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대응하는 자기보전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Randall의 설명에 부합한다. 이미 정당전
쟁론이 자기보존의 원칙으로 규정화되며 그 내용이 관습법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Wheaton은 전쟁이 선포되면 교전 당사자 모두에게 전쟁 권리가 부여된
다하며, 전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형식상의 전쟁
이든 정식으로 개시된 전쟁이든 그 결과는 양측 모두에게 공정(just)하게 여겨지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92) 

그렇다고 전쟁이 무차별적으로 개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Wheaton은 이 전쟁
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무력 행사’에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Wheaton은 국가들 상위에 이를 판단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구제(redress)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할 권한
(entitled)이 있다고 하였다.93) 즉,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무력행사의 근
거가 되는 것이다. 전쟁을 무제한적으로 행상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위권과 국제법 위반 이외에 어떠한 전쟁의 정당한 원인이 있을까? 이
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러나 자위권을 언급한 이후 바로 언급한 사안은 무력간섭이다. Wheaton은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을 근거로 무력간섭(forcible interference)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면서, 해당 국가의 자원 문제, 원거리 식민지나 속국을 취하는 경우는 
정당한 간섭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과도한 군사력 팽
창으로 주변 국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았다.94) 즉, 세력균
형 차원에서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도 특정한 정당화 이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문명
을 지체(retard)시키고 무해한 이웃의 번영을 감소시킬 명백한 목적으로 국가가 무력

92) Ibid., Sec. 295, p. 373.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context by force between independent 
sovereign States is called a public war. If it is declared in form, or duly commenced, it 
entitles both the belligerent parties to all the rights of war against each other. The 
voluntary or positive law of nations makes no distinction, in this respect, between a just 
and unjust war. A war in form, or duly commenced, is to be considered, as to its 
effects, as just on both sides. Whatever is permitted by the laws of war to one of the 
belligerent parties is equally permitted to the other.” 

93) Ibid., Sec. 290, p. 36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dependent societies of men, called 
States, acknowledge no common arbiter or judge, except such as are constituted by 
special compact. The law by which they are governed, or profess to governed is deficient 
in those positive sanctions which are annexed to the municipal code of each distinct 
society. Every State has therefore a right to resort to force, as the only means to 
redress for injuries inflicted upon it by others, in the same manner as individuals would 
be entitled to that remedy were they not subject to the laws of civil society."

94) Ibid., Sec. 63, p. 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occasions on which the right of forcible 
interference has been exercised in order to prevent the undue aggrandisement of a 
particular State, by such innocent and lawful means as those above mentioned, are 
comparatively few, and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except in that where an excessive 
augmentation of its military and naval forces may give just ground of alarm to its 
neighbours. The internal development of the resources of a country, or its acquisition of 
colonies and dependencies at a distance from Europe, has never been considered a just 
motive for such interference.”



을 사용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95)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무력간섭이 있
고, 그러하지 않은 무력간섭이 존재한다.

또한, Wheaton은 군사동맹을 설명하며 전쟁의 정당원인(just cause of war)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에게 침략을 당한 경우, 군사동맹 조약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하였다.96) 이는 전쟁의 정당원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정당원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정당한 전쟁이 아니고 
타 군사동맹 국가가 개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원인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이다. 

한편, 한 국가의 공사가 인가받지 않은 국가의 영토를 통과할 때 공사를 암살하는 
경우는 전쟁의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97) 공사를 암살하는 사
안에서의 무력행사와 같은 경우는 19세기 이전에 이미 확립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
다. 19세기에 전쟁의 정당원인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로 정당전쟁론이 관습법화 되어 국가의 자기보전권에 내제
되어 버린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접근은 과거의 접근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을 개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전쟁 개시의 법적 이
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의 상대인 피해국 입장에서 주권 침해 문제를 주
장해야 한다.98) 나아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전쟁은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법적 이
유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세기 국제법학자들도 침략국에 대한 비난을 가하며, 침략국에 제재를 가하
였다.99) 자연법적 시각에서 보았을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그 법의 규범적 특성에서 

95) Ibid., p. 9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which it must be added that the injustice and 
mischief of admitting that nations have a right to use force, for the express purpose of 
retarding the civilization and diminishing the prosperity of their inoffensive neighbors, 
are too revolting to allow such a right to be inserted in the international code.”

96) Ibid., Sec. 285, p. 36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defensive alliance is a contract between 
several States, by which they agree to aid each other in their defensive (or, in other 
words, in their just) wars against other States. Morally speaking, no other species of 
alliance is just, because no other species of war can be just. The simplest case of 
defensive war is, where our ally is openly invaded with military force, by a power to 
whom she has given no just cause of war.”

97) Ibid., Sec. 244, p. 32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violability of ambassadors, under the 
law of nations, is understood by Grotius and Bynkershoek, among others, as binding only 
on those to wrhom they are sent, and by whom they are received (x}. "Wicquefort, in 
particular, who has ever been considered as the stoutest champion of ambassadorial 
rights, asserts that the assassination of the ministers of the French king, Francis I., in 
the territories of the Emperor Charles V., though an atrocious murder, was no breach of 
the law of nations, as to the privileges of ambassadors. It migh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aggravated by the circumstance of the 
dignified character of the persons on whom the crime was committed, and might even be 
considered a just cause of war against the emperor, without involving the question of 
protection in the character of ambassador, which arises exclusively from a legal 
presumption which can only exist between the sovereigns from and to whom he is sent.” 

98) 김성원, “국제법상 무력위협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59호 2013년, pp. 361-386.



발생한다. 자연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위이기 때문이다. 이를 준수하는 것이 당위이고, 
그 자체로 적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비난과
는 무관하다. 그러나 자연법적 시각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당위성은 없어지지
만 그 효용성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립국의 지위를 가진 제3국이 해당 전쟁이 
정당하게 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제 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의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변 국가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변 국가가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100) 

따라서 Oppenheim이 제시하였듯이 전쟁의 정당원인은 도덕적인 요소가 없어졌다
고 하여도 전쟁개시의 구실적 측면은 유효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쟁은 주
권 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비문명국과의 전쟁과 국제법 적용

그렇다면, 19세기 모든 전쟁에는 그 개시의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했을까? 19
세기 말 국제사회는 제국주의적 정책에 따라 식민지가 개척되던 시대였고, 무력충돌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력 충돌이 전쟁 
개시 법에 따라 진행되었을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안은 당시 국제사회에는 
문명국 간의 국제법이 있었고 그 국제법이 비문명국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세기에 국제법의 개념을 정의할 때부터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국제법을 대표하는 Vattel은 국제법을 정의할 때, 단순히 민
족국가 간에 유효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르치는 과학이라고 하였다.101) 
그러나 19세기에서부터는 상황이 바뀐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지대하였던 
Wheaton의 『만국공법』에서 문명국 구분을 전제로 국제법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
는 “문명국 간에 이해되는 국제법”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였다.102) Oppenheim도 문명
국을 전제로 하여 국제법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는 국제법이란 “국가들의 법 혹은 국
제법은 문명국가 간에 교류할 때 스스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는 관습과 조약 

99) Randall, op. cit., p. 797. 
100) Wheaton, op. cit., (1866), Sec. 63, pp. 90-91. 
101) Vattel, op. cit., p. 67.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finition of the law of nations. The law of 

nations is the science which teaches the rights subsisting between nations or states, and 
the obligations correspondent to those rights.” 

102) Wheaton, op. cit., (1866), Sec. 14, p. 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law, as 
understood among civilized nations, may be defined, from one point of view, as 
consisting of those rules of conduct which reason deduces, as consonant to justice, from 
the nature of the society existing among independent nations, subject to such definitions 
and modifications as may be established by general consent.”



규칙의 일체를 지칭한다.”고 하였다.103) Lawrence가 설명하는 국제법 개념도 큰 차
이가 없다. Lawrence에 따르면 “국제법은 문명국가들이 상호 교섭을 할 때 그들의 
행위를 결정할 규칙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104) Westlake는 국제사회의 범위를 유
럽 국가들,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 그리고 그 이외의 기독교 국가들이라 보았고, 이 
국제사회의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105) 따라서 이런 시각에 의할 
때, 국제법은 문명국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비문명국은 그 적용범위 밖에 위치해 있
다. 

그렇다면 비문명국에게는 국제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았는가? 1844년 독일 국제법
학자 Wilhelm Heffter는 문명국이 비문명국과 어떻게 관계할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먼저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국제법은 오직 기독교 문명권의 국가들
만을 구속하고, 비기독교 국가들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문명국이 비문
명국가 관계 할 때에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하
였다.106) 즉, 국제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주의적 접근을 취하여 
상대 국가가 국제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으면, 문명국이 국제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만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제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적당
히 적용하면 될 것이지, 제대로 국제법을 다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19세기 당시에는 전쟁개
시법이 그 이전과 같지 않았다. 즉, 자연법의 시대와 같이 정당전쟁론이 원용되지 않
았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전쟁개시와 관련된 국제법은 주권의 기반인 자기보존원칙 
등에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문명 국가들 간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 즉 이유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비문명국들을 대할 때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첨부하게 되면, 문명국 간에 적용되던 전쟁개시법이 비문
명국에게도 적용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차별전쟁론을 재고찰해야 한다. 전쟁이 무차별적으로 개시되었는지 역으
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 국제법이 전쟁 개시에 무차별적이었다
고 한다면, 소위 문명국들 간에도 무차별적 전쟁이 일상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3)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2nd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12), p.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Law of Nations or International Law 
(Droit des gens, Völkerrecht) is the name for the body of customary and conventional 
rules which are considered legally binding by civilised States in their intercourse with 
each other.”

104) Thomas Joseph Lawrenc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New York, 
Chicago: D. C. Heath & Co., Publishers, 1895, 1910), p.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Law may be defined as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conduct of the 
general body of civilized states in their mutual dealing.”

105)  John Westlake,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4), pp. 81-82. 

106) Wilhelm G. Grewe,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Michael Byers (trans.),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0), p. 464



Wheaton의 저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당시 국제법 원칙은 무차별전쟁론이 아니었다. 
한편, 국제법이 비문명국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쟁개시와 관련된 
국제법도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차별전쟁이라 판단될 착시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었을 수 있다. 

III. 청일전쟁의 선전포고와 그 법적 쟁점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청일전쟁의 전당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은 선전포
고이다. 물론, 1894년 7월 25일 고승호 침몰 사건이 먼저 있었다. 따라서 선전포고 
이전의 무력행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일본 군함이 
고승호를 격침시킨 행위가 합법적인지, 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 된다.107) 그러나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는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선전포고가 전쟁 개시의 법적 의무인지 여부와 다
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쟁의 이유가 주로 선전포고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청과 일본의 선전포고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일본의 선전포고와 그 법적 논리 

1894년 8월 1일 선포된 일본의 선전포고의 내용은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다. 일본
어본도 있지만,108) 여기서는 1899년에 Sakuye Takahashi(高橋 作衛)가 그의 저서에
서 첨부한 공식 영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109) 영역 원문은 각
주에 첨부하였다.110)

107) 최덕규, “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3)”, 軍史, 제113호 (2019), 88-89쪽.
108) Declaration of War against Qing Dynasty (1894) 清国ニ対スル宣戦ノ詔勅 <原文>, 清国ニ対スル宣戦

ノ詔勅日 (清戦争開戦の詔勅　 明治27年8月1日), Navigator of the Historical term. Available at: 
http://teikoku-denmo.jp/history/kaisetsu/other/nisshin-kaisen-shousho.html 

109) Sakuye Takahashi,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ase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pp. 165-167. 

110) Ibid. “We, by the grace of Heaven, Emperor of Japan, seated on a Throne occupied by 
the same dynasty from time immemorial, do hereby make proclamation to all our loyal 
and brave subjects, as follows:

We hereby declare war against China, and we command each and all of our 
competent authorities, in obedience to our wish and with a view to the attainment of the 
national aim, to carry on hostilities by sea and by land against China, with all the means 
at their disposal, consistently with the Law of Nation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of our reign our constant aim has been to further the 
peaceful progress of the country in civilisation; and, being sensible of the evils 
inseparable from complications with foreign states, it has always been our pleasure to 
instruct our Minister of State to labour for the promotion of friendly relations with our 
Treaty Powers. We are gratified to know that the relations of our Empire with those 
Powers have yearly increased in good will and in friendship. Under the circumstances, 
we were unprepared for such a conspicuous want of amity and of good faith as has been 

http://teikoku-denmo.jp/history/kaisetsu/other/nisshin-kaisen-shousho.html


manifested by China in her conduct towards this country in connexion with the Korean 
affair.

Korea is an independent state. She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family of nations by 
the advice and guidance of Japan. It has, however, been China's habit to designate Korea 
as her dependency, and both openly and secretly to interfere with her domestic affairs. 
At the time of the recent insurrection in Korea, China despatched troops thither, alleging 
that her purpose was to afford a succour to her dependent state. We, in virtue of the 
treaty concluded with Korea in 1882, and looking to possible emergencies, caused a 
military force to be sent to that country.

Wishing to procure for Korea freedom from the calamity of perpetual disturbance, 
and thereby to maintain the peace of the East in general, Japan invited China's 
cooperation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 But China, advancing various pretexts, 
declined Japan's proposal. Thereupon Japan advised Korea to reform her administration 
so that order and tranquillity might be preserved at home, and so that the country might 
be able to discharge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an independent state abroad. Korea 
has already consented to undertake the task. But China has secretly and insidiously 
endeavoured to circumvent and to thwart Japan's purpose. She has further 
procrastinated and endeavoured to make warlike preparations both on land and at sea.

When those preparations were completed she not only sent large reinforcements to 
Korea, with a view to the forcible attainment of her ambitious designs, but even carried 
her arbitrariness and insolence to the extent of opening fire upon our ships in Korean 
waters. China's plain object is to make it uncertain where the responsibility resides of 
preserving peace and order in Korea, and not only to weaken the position of that state 
in the family of nations - a position obtained for Korea through Japan's efforts - but 
also to obscure the significance of the treaties recognising and confirming that position. 
Such conduct on the part of China is not only a direct injury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is Empire, but also a menace to the permanent peace and tranquillity of the Orient. 
Judging from her actions, it must be concluded that China from the beginning has been 
bent upon sacrificing peace to the attainment of her sinister object. In this situation, 
ardent as our wish is to promote the prestige of the country abroad by strictly peaceful 
methods, we find it impossible to avoid a formal declaration of war against China. It is 
our earnest wish that, by the loyalty and valour of our faithful subjects, peace may soon 
be permanently restored and the glory of the Empire be augmented and completed.

Given this 1st day of the eighth month of the 27th year of Meiji.
(His Imperial Majesty’s sign-manual.)
(Countersignature of all the ministers of state.)

朕は、ここに、清国に対して宣戦を布告する。
朕の即位以来、二十有余年の間、文明開化を平和な治世のうち に求め、外国と事を構えることは、

極めて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と信じ、政府に対し て、常に友好国と友好関係を強くするよう努力させて
きた。

さいわいに、諸国との 交際は、年をおうごとに親密さを加えてきた。
にもかかわらず清国が、半島事件によって日本に対し、日本側の隠すところのない友好関係にそむ

き、信義を失なわせる挙に出ようとは、どうして予測できたであろう。
半島は、日本が、そのはじめより、導き誘って諸国の仲間となした一独立国である。
しかし清国は、ことあるごとに自ら半島を属国であると主張し、陰に陽に半島 に内政干渉し、そこ

に内乱が起こるや、属国の危機を救うという口実で半島に対し出兵した。
朕は、明治１５年の済物浦条約により、半島に兵を出して事変に備えさせ、更に半島から戦乱を永

久になくし、将来にわたって治安を保ち、それをもって東洋全域の平和を維持しようと欲し、まず清国
に（半島に関しては）協同で事にあたろうと告げたのだが、清国は態度を変え続け、さまざまないい訳
をもうけて、この提案を拒んだ。

日本は、そのような情勢下で、半島に対して、その悪政を改革し、国内では治安の 基盤を堅くし、
対外的には独立国の権利と義務を全うすることを勧め、半島は、既に その勧めを肯定し受諾したのにも
かかわらず、清国は終始、裏にいて、あらゆる方面 から、その目的を妨害し、それどころか言を左右に
しながら口実をもうけて、時間をかせぐ一方、清国の水陸の軍備を整え、それが整うや、ただちに その



일본 황실의 선전포고 교서

천자의 은총에 의해 일본 천황은 태고적부터 같은 왕조가 차지했던 왕좌에 앉아 
충직하고 용감한 모든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로써 우리는 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희망에 따라, 그리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국의 해당 권한을 가진 당국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청에 대해 
해상 및 육로로 적대행위를 할 것을 명령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통치의 끊임없는 목표는 문명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 외국과의 복잡한 문제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폐해를 깨닫고, 국
무대신에게 열강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항
상 기쁨이었다. 우리 제국과 그 열강의 관계가 매년 호의와 우정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이 나라에 대한 청의 행동에
서 드러났듯이 우호와 선의의 눈에 띄는 결핍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은 독립국가이다. 그는 일본의 조언과 지도에 의해 처음으로 ‘국가들의 가족’
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조선을 청의 속국(属国)으로 지정하는 것은 청의 습관이었
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조선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여 왔다. 최근 조선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청은 그 목적이 청의 속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하며 그곳에 군대를 파견했다. 우리는 1882년 조선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군대를 그 나라에 파견하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이 영구적인 소요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로 인해 동양의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해 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
며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에게 국내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해외에서 독립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선은 이미 그 임무를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청은 일본의 목적을 
우회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은밀하고 음흉하게 노력해 왔다. 그는 육상과 해상 모두
에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더 미루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청은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강제로 달성하기 위해 
조선에 대규모 증원군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선 수역에서 우리 함선에 포
격을 가할 정도로 독단적이고 오만하기까지 했다. 청의 분명한 목표는 조선의 평화
와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불확실하게 만들고, 일본의 노력을 통

戦力をもって、（半島征服の）欲望を達成しようとし、更に大軍を朝鮮半島に 派兵し、我が海軍の艦を
黄海に要撃し、ほとんど 壊滅の極となった。

すなわち、清国の計略は、あきらかに半島国の治安の責務をになうものとしての日本を否定し、日
本が率先して、独立諸国の列に加えた半島の地位を、それらを明記した「天津条約」と共に、めくらまし
とごまかしの中に埋没させ、帝国の権利、利益 に損害を与え、東洋の永続的な平和を保障できなくする
ことにある。

これは疑いよう がない。よくよく清国の為す所に関して、そのたくらみごとのありかを深く洞察す
るならば、実に最初から清国は、半島はじめ東洋の平和を犠牲にしてでも、その非情な野望を遂げよう
と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えない。

事は既に、ここまできてしまった。
朕は、平和であることに終始し、もって帝国の栄光を国内外にはっきりと顕現させることに専念し

ているけれど、その一方で、公式に宣戦布告する。
汝ら、国民の忠実さと勇武さに寄り頼み、すみやかに、この戦争に勝って、以前と同じ平和を恒久

的に 取り戻し、帝国の栄光を全うすることを決意する。



해 조선을 위해 얻은 ‘국가들의 가족’에서 그 국가의 위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승인하고 확인하는 조약들의 의의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의 그러
한 행위는 이 제국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동양의 영
구적인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청은 처음부
터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를 희생하는 데 집중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엄밀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국가의 위
신을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청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실한 신하들의 충성과 용맹으로 평화를 되찾고 제국의 영광을 
더욱 빛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메이지 27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황제 폐하의 서명)
(모든 국무 장관들의 연서)

일본이 선전포고에서 제시하는 전쟁개시의 시발점은 조선의 독립국가성이다. 본 
선전포고의 첫 문단은 일본 천황이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단은 일본이 
청에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단은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의 노력과 열
강 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서론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본론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조선은 독립국가이다.”이다. 즉, 조선의 독립국가성이 모든 문
제의 발단이고 전쟁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조선이 독립국가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본이 전쟁을 개시할 권리가 있을까? 일본과 조선 간 사전에 이와 관련하여 별
도의 어떤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타국이 속국으로 취급되든지 아니면 침략을 
당해 정복되든지 간에 일본이 전쟁을 개시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본 선전포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논점들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일본
은 처음부터 “지난 30년 동안 우리 통치의 끊임없는 목표는 문명의 평화적 발전을 촉
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여 일본이 추구하는 바가 문명론적이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
다. 또한, 이어서 설명하는 “평화”는 “문명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본론으로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점을 밝힌 이후, 바로 청이 계속 조선을 속
국으로 취급했고, 국내 문제에 간섭하고, 속국에 도움을 준다하며 군대를 파견하고 있
다고 문제를 지적한다. 조선이 청의 속국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이 문제의 핵심
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 일본에 의하여 ‘국가들
의 가족’, 즉 국제사회에 소개되었다는 부분도 밝히고, 일본은 1882년 조약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점도 밝힌다. 

이어서 다음 문단에서는 조선이 자유를 얻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과 
협력하려 했으나 청 측의 거절로 좌절되고,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활동하
게 하기 위하여 행정을 개혁하도록 권고하고 조선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밝힌다. 



즉, 조선을 문명개화 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조선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이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은 자국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고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중간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청의 그러한 행위는 이 
제국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동양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상당히 모호하다. 무엇이 일본과 권리
와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을 종합해보자면, 일본의 유사 세력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아
닐까 사료된다. 즉, 조선은 일반적인 독립국가가 아니다. (1) 일본이 조선을 국제사회
에 소개한 독립국가이다. (2) 1882년 조약에 따라 응급상황에는 일본이 군대를 파견
할 수 있는 관계이다. (3) 일본이 조선을 행정개혁 하는 것에 조선이 동의하였다. 요
컨대, 조선은 일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독립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관계란 무엇일까? 일본의 논리는 서양의 문명화 사명과 유사
하다. “일본은 조선에게 국내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해외에서 독립국
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선은 이미 그 
임무를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이 부분이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국내법 
질서를 개선시켜서 독립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문명화하겠다는 것이
다.

1894년 8월 1일 선전포고가 있었는데, 바로 2일 전, 일본의 계몽 사상가였던 후쿠
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신문 기고에서 청일전쟁이 문명의 진보를 시도하는 자와 문
명의 진보를 좌절시키는 자 사이의 전쟁이라고 명하였다.111) 일본의 종교 지도자 우
치무라 간조(內村鑑三)는 청일전쟁이 법적으로 정당전쟁일뿐 아니라 문명전쟁이기 때
문에 윤리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112)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일본에게 있어
서 청일전쟁은 문명에 기한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은 그냥 독립국이 아니다. 일본에 의하여 문명화될 독립국인데, 이 식
민지 후보에 대해 청이 계속 자국의 속국이라 주장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일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전쟁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본 일본의 
선전포고에서 문제가 되는 국제법적 논점은 (1) 조선의 독립국가성, (2) 청의 계획과 
군대 파견의 적법성, (3) 일본의 문명개화론이라 할 수 있다. 

2. 청의 선전포고와 그 법적 논리

111) 가토 요코(加藤陽子) 지음, 박영준 옮김, 『근대 일본의 전쟁 논리—정한론에서 태평양전쟁까지』 (태
학사, 2003), 111쪽.

112) 정응수, “우치무라 간조의 전쟁관의 변천”, 『일본문화학보』 제15호 2002년, 30-31쪽.



일본이 선전포고를 한 날과 같은 날에 청도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 내용도 간단하
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1899년 Sakuye Takahashi가 그의 저서
에서 첨부한 영역본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113) Takahashi는 본 영역본은 당
시 North China Daily News에 공개된 본이라는 점을 밝혔다.114)

113) Takahashi, op. cit., pp. 167-169. 
114) Ibid. “CHINESE PROCLAMATION OF WAR. Korea has been our tributary for the past 

two hundred odd years. She has given us tribute all this time, which is a matter known 
to the world. For the past dozen years or so Korea has been troubled by repeated 
insurrections and we, in sympathy with our small tributary, have as repeatedly sent 
succour to her aid, eventually placing a Resident in her capital to protect Korea's 
interests. In the fourth moon (May) of this year another rebellion was begun in Korea, 
and the King repeatedly asked again for aid from us to put down the rebellion. We then 
ordered Li Hongzhang to send troops to Korea; and they having barely reached Yashan 
the rebels immediately scattered. But the Wojen, without any cause whatever, suddenly 
sent their troops to Korea, and entered Seoul, the capital of Korea, reinforcing them 
constantly until they have exceeded ten thousand men. In the meantime the Japanese 
forced the Korean king to change his system of government, showing a disposition every 
way of bullying the Koreans. It was found a difficult matter to reason with the Wojen. 
Although we have been in the habit of assisting our tributaries, we have never interfered 
with their internal government. Japan's treaty with Korea was as one country with 
another; there is no law for sending large armies to bully a country in this way, and 
compel it to change its system of government. The various powers are united in 
condemning the conduct of the Japanese, and can give no reasonable name to the army 
she now has in Korea. Nor has Japan been amenable to reason, nor would she listen to 
the exhortation to withdraw her troops and confer amicably upon what should be done in 
Korea. On the contrary, Japan has shown herself bellicose without regard to appearances, 
and has been increasing her forces there. Her conduct alarmed the people of Korea as 
well as our merchants there, and so we sent more troops over to protect them. Judge of 
our surprise then when, halfway to Korea, a number of the Wojen ships suddenly 
appeared, and taking advantage of our unpreparedness, opened fire upon our transports 
at a spot on the sea-coast near Yashan, and damaged them, thus causing us to suffer 
from their treacherous conduct, which could not be foretold by us. As Japan has violated 
the treaties and not observed international laws, and is now running rampant with her 
false and treacherous actions commencing hostilities herself, and laying herself open to 
condemnation by the various powers at large, we therefore desire to make it known to 
the world that we have always followed the paths of philanthropy and perfect justice 
throughout the whole complications, while the Wojen, on the other hand, have broken all 
the laws of nations and treaties which it passes our patience to bear with. Hence we 
have commanded Li Hongzhang to give strict orders to our various armies to hasten with 
all speed to root the Wojen out of their lairs. He is to send successive armies of valiant 
men to Korea in order to save the Koreans from the dust of bondage. We also command 
the Manchu generals, viceroys and governors of the maritime provinces, as well as the 
commanders-in-chief of the various armies, to prepare for war and to make every effort 
to fire on the Wojen ships if they come into our ports, and utterly destroy them. We 
exhort our generals to refrain from the least laxity in obeying our commands in order to 
avoid severe punishment at our hands. Let all know this edict as if addressed to 
themselves individually. Respect this!”

   光緒二十年七月初一日內閣奉上諭。朝鮮為我大清藩屬，二百餘年，歲修職貢，為中外所共知。近十數
年，該國時多內亂，朝廷字小為懷，疊次派兵前往戡定，並派員駐紮該國都城，隨時保護。本年四月間，
朝鮮又有土匪變亂，該國王請兵援勦，情詞迫切，當即諭令李鴻章撥兵赴援，甫抵牙山，匪徒星散。乃
倭人無故派兵，突入漢城，嗣又增兵萬餘，迫令朝鮮更改國政，種種要挾，難以理喻。我朝撫綏藩服，其
國內政事向令自理，日本與朝鮮立約，係屬與國，更無以重兵欺壓強令革政之理。各國公論，皆以日本



청의 선전포고

조선은 지난 200여 년 동안 우리의 조공국이었다. 조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물
을 바쳤는데, 이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안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조선은 거듭된 반
란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조공국을 동정하여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성원을 보냈고, 결국 조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수도에 상주자를 배치했
다. 올해 음력 4월(5월)에 조선에서 또 다른 반란이 시작되었는데, 조선 왕은 그 반
란을 진압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거듭 요청했다. 우리는 이홍장에게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라고 명령했고, 그들이 아산에 겨우 닿았을 때, 반란군들은 즉시 흩어졌
다. 그러나 왜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어 조선의 수도
인 서울로 들어가 만 명이 넘을 때까지 끊임없이 병력을 증강시켰다. 한편, 일본은 
조선 왕에게 그의 통치 체제를 바꾸라고 강요했고, 이는 모든 면에서 조선인들을 괴
롭히는 기질을 보이는 것이다. 왜인과 이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비록 우
리는 조공국을 돕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들의 내부 정부를 간섭한 적은 없다. 일본
과 조선과의 조약은 다른 나라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괴롭히고, 
그 나라가 정부 체제를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대군을 보내는 법은 없다. 열강이 
연합하여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에는 합당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또한, 일본도 이성에 순응하지 않았고, 일본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우호적으로 논의하라는 권고에 귀
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겉모습에 개의치 않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며 병
력을 증강해 왔다. 일본의 행동은 조선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상인들을 불안
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보냈다. 그때 우리
가 조선에 오던 도중에 갑자기 여러 척의 왜인의 군함이 나타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틈을 타 아산 근해에서 우리 수송기에 발포하여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우
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기만행위에 시달리게 되었다. 일본이 조약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행위를 일삼아 스스로 적대행위를 시
작했으며, 열강의 비난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 모든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박애와 완벽한 정의의 길을 따라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반면 왜인은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였는데, 바로 모든 
국제법과 조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홍장에게 명령을 내려 여러 군
사를 엄중히 지휘하여 왜인을 소굴에서 몰아내도록 하였다. 그(이홍장)는 조선인들
을 속박의 땅(dust)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용맹한 군인들을 잇달아 조선에 보낼 것이
다. 우리는 또한 만주족 장군들과 총독들, 그리고 여러 군대의 총사령관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만일 왜인 함선이 우리 항구에 들어오면 그들을 완전히 파

師出無名，不合情理，勸令撤兵，和平商辦。乃竟悍然不顧，迄無成說，反更陸續添兵，朝鮮百姓及中國
商民，日加驚擾，是以添兵前往保護。詎行至中途，突有倭船多隻，乘我不備，在牙山口外海面，開砲轟
擊，傷我運船。變詐情形，殊非意料所及。該國不遵條約，不守公法，任意鴟張，專行詭計，釁開自彼，
公論昭然。用特布告天下，俾曉然於朝廷辦理此事，實已仁至義盡，而倭人渝盟肇釁，無理已極，勢難
再予姑容。著李鴻章嚴飭派出各軍，迅速進勦，厚集雄師，陸續進發，以拯韓民於塗炭。並著沿江沿海
各將軍督撫及統兵大臣，整飭戎行，遇有倭人輪船駛入各口，即行迎頭痛擊，悉數殲除，毋得稍有退
縮，致干罪戾。將此通諭知之，欽此。

​



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장군들에게 우리의 손에 
가해지는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의 부주의함도 삼가도록 권고한다. 이 칙령을 마치 그들 각자에게 전달된 것처럼 모
두에게 알리라. 이것을 존중해라!

청의 선전포고의 구성과 논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이 청의 조공국
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공국을 돕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의 내부 “정부”에는 간섭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한다. 본 사안은 일본이 언급하고 있
는 조선의 속국 지위 문제와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청일전쟁의 핵심 논점 중 
하나가 조선의 법적지위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송하는 것은 동정, 즉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이
고, 조선이 도움을 거듭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에 상주하는 이를 배
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위안스카이 또는 원세개로 칭하는 청의 관료 등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조선이 도움을 요청하고, 청이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하여 군대를 파송하
는 것은 인도적 개입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셋째, 청은 일본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일본은 조선 왕에게 그의 통치 체제를 바꾸라고 강요했고, 이는 모든 면에서 조선인
들을 괴롭히는 기질을 보이는 것”이라 하며,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괴롭히고, 그 나
라가 정부 체제를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대군을 보내는 법은 없다. 열강이 연합하
여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현재 그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는 합당
한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이 자국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부분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이 조선의 행정 
체제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논리가 국제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청의 국제법 관념은 자연법적 특성이 있다. 청은 “일본도 이성에 순응하지 않았
고”라고 하여 “이성”에 방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우리가 항상 박애와 완벽한 정의의 길을 따라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다.”라고 하여 정의에 방점을 두었다. 당시 법실증주의적 법체계 내에서 정의와 이성
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자면, 자연법적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청의 선전포고의 논점은 다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1) 조선의 조공국의 
지위 및 법적성격, (2) 청의 군대 파견 근거, (3) 일본의 행정개혁 요구의 불법성이 그
것이다. 

IV. 청일전쟁 개시의 법리적 문제 

위에 제시된 양국의 선전포고 내용에서 청일전쟁 개시의 법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
립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은 정의와 인도주의에 기한 전쟁



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문명론에 기한 평화를 위한 전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는 청일전쟁 개시와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장황한 내용의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겠
다.  

1. 법리적 전제: 종주권 대입의 타당성 문제

개별 선전포고 첫 부분에서 일본은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하
고, 청은 조공관계라 주장하였다.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가”라는 점을 먼저 제시하면
서,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지정하는 습관, 즉 청이 조선을 속국화하려고 하였고, 국내 
문제에 간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은 조선이 지난 200여 년 동안 청의 조공국이었
고, 청은 단지 조공국을 돕는 습관만 있을뿐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조선과 일본
의 조약은 여타 다른 조약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일전쟁 촉발에 조선의 법적
지위와 종주권 사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주권은 전쟁 개시의 정당원인이라 할 수 있을까? 종주권 사안은 전쟁 
개시의 사실상 원인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전쟁의 정당원인(just cause)
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는 데에 핵심 사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청일전쟁의 결과를 두고 설명할 때 전쟁의 정당원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선전포고는 청이 조선을 부당하게 속국화하는 것을 문제 삼
으며 이로부터 해방 시켜주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일전쟁의 결과로 조
선은 청의 종주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115) 

그렇다면 청과 조선의 관계는 종주-봉신 관계였는가? 이는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
한다. 청에 조공을 바치는 행위가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의미일까? 정치권력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항상 평등하지만은 않다. 
Wheaton도 모든 주권국가는 국제법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면서, 타국의 명령에 때때로 
복종한다고 하여도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복종이 명시적인 합의
(express compact)의 형태로 취해질 때에만 주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16)

115) 柳永益,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신편 한국사, 교양 우리 역사,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40_0010 (접속: 2024년 8월 30일).

116) Wheaton, op. cit., (1866), Sec. 33, p. 52 “All sovereign States are equal in the eye of 
international law, whatever may be their relative power. The sovereignty of a particular 
State is not impaired by its occasional obedience to the commands of other States, or 
even the habitual influence exercised by them over its councils. It is only when this 
obedience, or this influence, assumes the form of express compact, that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inferior in power, is legally affected by its connection with the other. 
Treaties of equal alliance, freely contracted between independent States, do not impair 
their sovereignty. Treaties of unequal alliance, guarantee, mediation, and protection, may 
have the effect of limiting and qualifying the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stipulations of 
the treaties.”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40_0010


그러나 이 관계가 법적으로 속국(dependent nation)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사안
이다. Wheaton에 따르면 완전한 외부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를 타국에 의존
(dependent)하는 국가는, 즉 속국은 ‘반주권 국가’(semi-sovereign)에 해당된다.117) 
즉, 속국이라 하면 외부주권 전체나 주요 요소를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라 할 수 있
다. 반주권 국가에게는 국제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게 될 수 있게 된다. 국제법의 적
용 대상은 독립국(independent nation)이기 때문이다.118)

그러나 문제는 조공국(Tributary States)이다. Wheaton은 반주권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한 조공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공국(Tributary States)과 봉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주권(sovereignty)이 이 관
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주권국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전에 유럽의 주요 해양 
세력이 미개국가(the Barbary States)에 지불했던 조공은 바바리아 국가의 주권과 독립
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또한 나폴리 왕은 11세기부터 교황청의 명목
상 봉신(vassal)이었으나, 1818년에 폐지된 이 봉건적 의존(dependence)은 나폴리 왕국
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119)

Wheaton의 설명은 모순적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타국에게 외교관계를 의존하는 
국가는 완전한 주권이 없는 반주권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반주권국가 
중에서도 조공국은 주권(sovereignty)이 이 조공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여전히 
주권국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공관계는 
예외적인 관계라는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공관계를 서양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까? 당시 동아시아에
서 두 개의 국제규범 체계가 겹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청이 제시했듯
이, 조선이 청에게 조공을 한 행위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청이 지적했듯이 내정 
간섭을 하지는 않았고,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여타 조약과 동일
한 조약이다. 즉, 조선은 조공을 바치지만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활동했다. 이에 조선
은 주권국가이며 동시에 종주인 청의 봉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양 국제법의 주권
평등원칙 체계와 동양의 국제관계 체계의 겹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악용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청의 경우 이 시기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117) Wheaton, op. cit., (1866), Sec. 34, p. 53. “States which are thus dependent on other 
States, in respect to the exercise of certain rights, essential to the perfect external 
sovereignty, have been termed semi-sovereign States.”

118) Wheaton, op. cit., (1866), Sec. 14, p. 23.
119) Ibid., Sec. 37, p. 57. “Tributary States, and States having a feudal relation to each 

other, are still considered as sovereign, so far as their sovereignty is not affected by this 
relation. Thus, it is evident that the tribute, formerly paid by the principal maritime 
powers of Europe to the Barbary States, did not at all affect the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of the former. So also the King of Naples had been a nominal vassal of 
the Papal See, ever since the eleventh century ; but this feudal dependence, abolished in 
1818, was never considered as impairing the sovereignty of the kingdom of Naples.”



할 수 없다. 일본은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국제법상 속국의 문제로 치환하여 조선의 
훼손된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논리를 강구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를 종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여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Wheaton의 1855년 판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 종주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종주권은 국가들의 가족에 완전히 포섭되었다고 할 수 없
는 오토만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20) Wheaton은 그의 
저서에서 종주권(suzeraineté)이라는 용어를 총 5번 언급하는데, 그중 4번이 오토만 
정부와 그 공국의 관계를 지칭할 때이다. 그 이외에는 그의 저서 212쪽에서 종주권 
하에 있는 국가는 종주국과 동등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때 종주권을 언급한 바 
있다.121) 

반주권 국가에 대해서 확장하여 설명한 Wheaton의 1866년 판 저서에서도 종주권
의 대상은 오토만 정부의 공국들이다. 그리고 Wheaton은 조공국을 설명할 때 이를 
종주권(suzerainet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 않는다.122) 이 종주라는 표현은 
서양사에서 사실 자주 원용되던 표현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서양에서 종주
(suzerain)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게 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5세기 초 
프랑스의 앙제(Angers)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23) 19세기 말 법학자인 
Kelke는 종주(suzerain)라는 단어가 중세 프랑스 봉건주의 사회에서 큰 비중을 가지
고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적고 지엽적이었다는 것이다.124) 실제로 봉건주의와 관련한 대표적인 서적인 
Ganshof의 Feudalism도 그러하고,125) 최근 봉건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도 
영지(fief), 영주(seigneur), 봉신(vassal)을 강조하여 연구할 뿐이다.126) 즉, 종주
(suzerain)라는 개념이 서양 중세 봉건주의의 주요 개념이나 제도로 연구되고 있지 
않다. 종주권 개념이 국제사회에 처음 사용되게 된 시점은 19세기 초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후지나미 노부요시는 1800년 프랑스혁명 및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오토만 
정부에 의해 처음 종주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127)

120)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6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pp. clxxv, 48, 49, 51, 212.

121) Ibid., p. 212. “Semi-sovereign States, and those under the protection or Suzeraineté of 
another sovereign State, necessarily rank below that State on which they are dependent.”

122) Wheaton, op. cit., (1866), Sec. 37, p. 57. 
123) W. H. H. Kelke, “Feudal Suzerains and Modern Suzerainty”, Law Quarterly Review, Vol. 

12, No. 3 (1896), p. 215. William Henry Hastings Kelke는 1901년 An Epitome of Roman 
Law, 즉 로마사법(Roman Private Law) 개론서를 출간하는 등 전통적인 법사학과 사법학 학자였다. 

124) Ibid., p. 216. 
125) F. L. Ganshof, Feudalism, Philip Grierson, trans. (London, New York, Toronto: 

Longmans, Green and Co., 1952).
126) Sverre Bagg, Michael H. Gelting, and Thoas Lindkvist (eds.), Fuedalism: New Landscapes 

of Debate (Brepols Publishers, 2011).
127) Nobuyoshi Fujinami, “Between Sovereignty and Suzerainty: History of the Ottoman 

Privileged Provinces”, in Okamoto Takashi (ed.), A World History of Suzerainty: A Modern 



한편, 종주권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에 사용되게 된 시점은 1905년을 기점으로, 
그 전후라 할 수 있다.128) 그러나 당시에도 학술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보
다는 대중에서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대중 담론에 불과했다고 한다.129) 이러한 종주권 개념이 후대에 청일전쟁에 
대입된 것이라고 볼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을 종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대입
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조공관계가 ‘종주와 봉신’의 관계일까? 이를 서양적 시각에
서 조공을 바치는 이가 봉신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서양의 영주와 봉신의 관계
는 계약적 성격을 갖는다.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 관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
다.130) 서양 중세 영주와 봉신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양에서의 질서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청을 중심으로 한 조공
관계는 유교사상에 기한 “예(禮)” 질서라 할 수 있다. 즉, 법규범이 아니라 인간의 도
리를 논하는 도덕규범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예(禮)는 기본적으로 인간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리이지만, 국가 간에도 예(禮)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131)

요컨대, 이런 시각에 보자면 19세기 말 이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종주권 개
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종주와 영주를 구분해
야 한다. 서양 중세에는 영주와 봉신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존재했을 뿐, 종주와 봉신
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특히, 이를 국제관계에 적용한 사례는 19세기 오토만
제국과 그 공국의 관계이다. Wheaton도 조공국에게 종주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
다. 또한, 동양의 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존재한다. 당시 국제법적 시각
으로 보자면 본 사안은 종주권의 사안이라기 보다는 아래에서 논의할 세력권의 사안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청의 전쟁 개시 정당성: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에서 파생된 인도주의?

청의 전쟁의 정당성은 두 단계에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1) 청은 그 선전포고에서 
먼저,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2) 이후 일
본이 조선을 괴롭히고 통치 체제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등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
였는데 이로부터 조선인을 구하기 위하여 군인을 조선에 보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를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History of East and West Asia and Translated Concepts (Tokyo: Toyo Bunko, 2019), p. 45.
128) 김종학, “'宗主權'이라는 말의 국제정치적 기원에 관하여: 1890년대 말 일본에서의 번역 경위와 동

아시아로의 전파”,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 (2023), 9쪽. 
129) 상게서.
130) François Louis Ganshof, Feudalism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6), p. 81.
131)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 66쪽.



1) 군사 개입을 요청할 국제법상 권리가 있는가?

청일전쟁 선전포고의 쟁점 중 하나는 청과 일본의 군대 파견 사안이다. 선전포고
의 내용상 이는 전쟁의 정당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의 군대 파견의 
성격은 무엇일까? 일본은 “최근 조선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청은 그 목적이 청의 
속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청은 “우리는 우리의 작은 조공국을 동정하여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성원을 보냈
고,...조선 왕은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거듭 요청했다.”고 제시하
였다. 그러나 요청에 의한 군대 파견이 청일전쟁 개시의 정당원인이 될 수 있나? 이
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 당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청의 군
대 파견행위가 국제법상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 

먼저, 청의 군대 파견이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Intervention by Invitation)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청의 선전포고 내용 중에는 조선이 요청하여 청이 군대를 파
견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은 일반적으
로 한 국가의 국내 비국가행위자와의 무력 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행위이다.132)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의 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시 국제법 체계 내에서는 군사 개입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는가? 국가
관행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당시 국제법 규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빈체제가 만들어진 1815년 신성동맹 이후부터 스페인 내전(1936–39)까지 국
가관행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무력 개입’에 대
한 권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133) 당시 영향력이 있던 국제법 저서인 『만국
공법』에서도 ‘요청에 의한 개입’ 표현이나 유사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1894년 전후에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국제법 규칙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늘날에
도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완전히 합법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134)  

물론, 국가의 동의(consent)에 기초한 것이라면 요청에 의한 개입도 국제법상 성
립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타국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침해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위법성을 치유하여 합법화될 수 있
다.135)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탄압적인 정부에 저항하는 반란단체를 진압하기 위해

132) Laura Visser, “May the Force Be with You: The Legal 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 by 
Invitation”,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1 (2019), p. 24. 

133) Georg Nolte, “Intervention by Invitation”,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23 May 2022), para. 2

134) Oliver Corten, “Intervention by Invitation: The Expanding Role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Dino Kritsiotis, Olivier Corten, Gergory H. Fox, (eds.), Armed Internvetion 
and Con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 101. 

135) Visser, op. cit., p. 34.



서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36) 민족(인민)자결권을 
법원칙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원칙에 따라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일부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137) 즉, 오늘날에도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성립 가능한지에서부터 시각의 차가 있으며, 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에는 제한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19세기 말 당시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요
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국제법의 법규칙이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그러나 청의 군대 파견행위의 이유와 청일전쟁의 이유는 구분이 필요하다. 전자는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러나 둘은 연관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청이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청의 “야심찬 계
획”이고, 조선의 평화와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며 일본의 전쟁 개시를 정당화하
고 있다. 만일, 청의 군대 파견행위가 당시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라고 한다
면 일본의 주장이 약화 될 것이기 때문에 청의 군대 파견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
부가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당시 국제법에 따라 보았을 때, 요청에 의한 무력 개입이 국제법에 의해
서 정당화되는 전쟁 개시의 정당원인이었을까?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당시에도 전쟁 
개시를 위해서는 정당원인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주권국가의 자기보전과 국제법 
위반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주권국가의 의사에 기한 법실증주의적 의사주의
를 반영한 국제법 체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를 하더라도 그 동의의 범
위가 중요하게 된다. 즉, 청이 동의를 근거로 하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청일전쟁 참
전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무력 개입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청의 주장, 즉 조
선이 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사안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소
위 “인도적” 이유로 청이 조선에 상주하며 일본과 전쟁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요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요컨대, 청의 군대 파견 행위는 오늘날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1894년 전쟁 발발 전후에 이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했다고 하기 어렵다. 물
론, 동의에 의해서 요청에 의한 군사 개입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확정적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소요를 잠재우기 위한 군대 파견 요청은 
논란이 있을뿐 만 아니라 타국과의 전쟁 개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조
선이 자기보전권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의 영토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히려 조선에게 전쟁개시의 원
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6) Nolte, op. cit., para. 21-22. 
137) Ibid., para. 27.



2) 청의 인도주의와 ‘인도적 개입’ 문제

그러나 당시 국제법상 타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인도적인 이유에서 군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인도적 개입이다. 그렇다면 청이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행위가 인도적 개입에 해당될까? 

청의 선전포고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조공국을 동정하여 그를 지원하기 위해 
성원을 보냈고”라고 시작하지만, 일본이 조선 왕에게 그 통치 체제를 바꾸라고 강요
하였고, 모든 면에서 조선인을 괴롭혔으며, “이런 식으로 한 나를 괴롭히고, 그 나라
가 정부 체제를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대군을 보내는 법은 없다”고 하며, 일본이 
“모든 국제법과 조약을 어기는 것이고” “조선인들을 속박의 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군인을 조선에 보낸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청이 처음에는 조선의 요청에 의해서 군
을 파견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군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전쟁 정당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제기할 때 청의 선전포고에서 자연법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왜
인과 이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일본이 “이성”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 이는 자연법에 따른 자연이성을 강조하는 사고와 유사하다. 또
한, 일본이 “모든 국제법과 조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때, 실정법상 특정화된 법조
항이 아니라 총체적인 법체계를 강조하는 자연법적 사고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과 구조의 인도적 군사 개입이 당시 국제법에 따라 성립할 
수 있었을까? 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보았을 때, 당시 국제사회에 인도적 개입 관행
이 있었다. 먼저, 1821년부터 1830년까지 이어진 그리스 독립전쟁(the Greek 
Revolution) 사건이 있었다. 오토만제국, 즉 터키에 지배를 받던 그리스는 독립과 자
유를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켰는데, 통치국인 오토만제국이 이를 저지하고자 탄압이 
이어졌다.138) 이 당시 오토만제국은 독립을 저해하는 미개한 억압자로 취급되었다.139) 
1826년 러시아의 차르는 유럽 국가들의 인도적 무력 개입을 호소하여, 실제로 프랑
스, 영국, 러시아의 연합군이 무력 개입으로 이어진 바 있다.140) 한편, 1860년부터 시
작된 시리아 내전에서도 인도적 무력 개입이 행해진 바 있다. 당시 기독교의 한 교파
인 마론파(Moronites) 교도들이 오토만제국의 비호를 받고 있던 드루제(Druze)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나, 기독교인 1만 5천여 명이 학살되었다.141) 당시 영국, 프랑스, 프
로이센, 오트리아, 러시아가 인도적 취지에서 무력 개입을 하였다. 또한, 1875년 불가

138) Davide Rodogno, Against Massacre: Humanitarian Interventions in the Ottoman Empire, 
1815–19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 64.

139) Gary J. Bass, Freedom's Battle: The Origin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ew York: 
Vintage Books, 2008), p. 92.

140) Alexis Heraclides,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19th Century: The Heyday of a 
Controversial Concept,” Global Society, Vol. 26, No. 2, (2012), p. 222.

141) Ibid.



리아에서 오토만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불가리아인들
은 오토만제국의 관리를 포함하여 이슬람교도들을 학살하였다. 이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오토만제국의 군대 파견으로 약 2만여 명이 학살된 바 있다.142) 이때도 유럽
의 주요 국가들이 인도적 개입을 행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1894년 이전에 
인도적 개입과 관련하여 국제 관행이 있었고,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인도적 개입 사례 구조와 일치할까? 19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인도적 개입 사건들
은 반란이나 독립운동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당 지역 통치권자 등이 핍박을 가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학살 등이 발생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본 사안은 인도적인 
이유에서 무력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이 군대를 파견한 
것은 구조가 다르다. 청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오히려 조선 정부를 돕고자 한 것이
다. 즉, 여기서 “동정”한 대상은 반란을 행한 주민들이 아니라, 조선 정부인 것이다. 

나아가 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군
사 파견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타국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형태의 인도적 개입이라 할 수 없다. 자연법적 사고를 전제로 했을 때, 이와 같은 논
리가 성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엽법은 실체법 보다 자연이성에 기한 법체계를 
상위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미 법실증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국제법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자면, 이와 같은 법리 전개는 설득
력이 부족하다. 법실증주의적 사고로는 전쟁의 개시 원인에 도덕적 고려는 이미 상실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주권국가의 자기보전에 기한 자위권과 국제법 위반이 그 근거
가 될 수 있다. 국제법 위반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약과 관습법을 명시해
야 한다. 즉, 청과 같이 모든 국제법과 조약을 위반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요컨대, 청의 군대 파견은 당시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는 인도적 개입이 국제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관행이었지만, 청이 “동
정”한 것은 조선의 주민이 아니라 조선 정부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
다. 나아가 타국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논리는 자연법적 사고에 기하면 성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법실증주의적 사고가 주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논리 구성이 적절했다고 하기 어렵다.  

3. 일본의 전쟁 개시 정당성: 문명론에 기한 세력권 담론?

일본의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문명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본은 군 파견
에 대해 다양한 논리를 제시한다. 일본은 먼저 “1882년 조선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142) Ibid., p. 225. 



그리고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군대를 그 나라에 파견하게 되었다.”고 자국의 
군대 파견을 정당화하였다. 그렇다면 1882년에 조선과 체결한 조약은 무엇일까? 
1882년 조약은 제물포 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조약에서 
군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143) 사실 일본은 청이 톈진조약(1885)을 어겼
기에 같이 군대를 파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
약을 어기면 ‘복구’라는 무력행사가 가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복
구’ 차원에서 무력행사를 한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역시 애매한 부
분이 없지 않다.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력행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선전포고와 
전면전을 개시할 정당원인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한 언급
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선전포고를 분석해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평범한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문명화될 독립국이고, 일본의 식민지 후보에 속하는데, 이를 중국이 침
해하고 있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을 개시할 
수 있을까? 일본의 선전포고에 문명론적 사고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일본은 조선이 
자국의 질서와 안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문에 의하여 행정 개혁을 추진했다
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로 인해 한국이 독립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나라가 될 것
이지만, 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의 노력으로 조선이 “국가
들의 가족”, 즉 근대 문명국들의 국제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이를 청이 
약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일본제국의 권리와 이익을 침
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청은 위와 같은 일본의 행정 개혁 요구를 ‘괴롭힘’으
로 평가하였다. 

위 일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문명론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자문으로 조선이 행정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
본이 조선을 문명화하는 데에 기여했거나 직접적으로 문명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한 것
이다. 나아가 일본의 권리와 이익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일본의 식민지배 사업을 청이 
방해했다는 주장이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지위
를 확보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조선의 독립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내재하는 논
리이다. 일본의 이러한 논리의 전제에 마치 조선을 식민 지배를 예정한 세력권 내에 
있는 국가로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본의 선전포고에서의 주장은 일본이 자국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침해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문명화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식민지 개척을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세력권 하에 있는 국가를 식민지화할 권리를 청이 침해했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

143) 제물포 조약과 조·일 수호 조규 속약, 『고종실록』권19, 19년 7월 17일(신축), 사료로 본 한국사, 국
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15_0030 (접속일: 
2024년 9월 1일).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15_0030


다. 
그렇다면 당시 국제법상 세력권을 근거로 식민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문명국이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 정도이다. 20세기 초반에 영향력을 행사
했던 Oppenheim의 저서를 보자면, 할양, 선점, 첨부, 정복, 시효취득이 이에 해당한
다.144)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 영토취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롭지 않
다. 차이라 한다면 당시까지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이 인정되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토취득 방법은 당시에 문명국 간에 적용되던 것이고, 비문명
국의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했다. Oppenheim의 저서에서도 식민지 개
척의 경우 보호국(protectorate)이 선점(occupation)의 전조(precursor)라 설명한 사
례가 있다.145)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M. F. Lindley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제법
상 ‘후진 영토’(Backward Territory)의 취득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146) Lindley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도 보호국, 세력권, 조차지 제도에 근거하여 소위 비
문명 지역의 영토와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 사안인 청일전쟁을 기준
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직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아니고, 조차지와 같은 작은 영
토에 대한 식민지 취득을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권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세력권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세기 신제국주의 시대에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주 언급되고 원용되
던 개념이었다.147) 단어의 일반적 의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세력권이란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강대국이 세력 권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에서 세력권은 적어도 두 가지 기능을 행사했다.148) 첫째, 세력
권 내에 있는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세력권 내 국가에게 어느정도의 통제권을 
가졌다. 둘째, 여타 국가들이 해당 세력권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였
다.149) 

당시에 세력권을 어떻게 형성하여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정형
화된 규칙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에 세력권의 형태는 적어도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었다. 

(1) 첫째, 세력권의 대상 영토민과 국가를 배제하여 세력권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대상 영토민을 사실상 무주지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관련 강대국 간에

144) Oppenheim, op. cit., Vol. I (1912), pp. 282-284.
145) Ibid., pp. 296-297. 
146) M. F. Lindley, The Acquisition and Government of Backward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London: Longmans, Green, 1926), p. 22.
147) Geddes W. Rutherford, “Spheres of Influence: An Aspect of Semi-suzerain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26), p. 300.
148) Ibid.
149) Ibid.



만 조약이 체결된다. 현실에서는 무주지로 취급받는 부족국가 등 원주민이 현존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주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유형은 주로 1885년 
베를린회의와 관련성을 갖는다. 즉, 아프리카에서 체결된 수많은 조약 중 세력권의 형
태로 체결된 사례가 상당하다. 이 조약들은 대상 원주민을 배제하여 체결되었다. 

1886년에는 독일과 포르투갈이 동남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세력권 조약을 체결
하여, 해당 지역이 포르투갈의 세력권 하에 있다는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다.150) 당
시 잔지바르의 술탄은 본 조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독일은 본 조약이 잔지
바르의 술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해당 문제가 되는 세력권
의 대상 영토가 잔지바르와 겹친다고 할지라도, 본 조약은 독일이 앞으로 포르투갈이 
행할 일, 즉 포르투갈이 잔지바르의 술탄과 합의할 사안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 주장했다.151) 따라서 본 세력권은 독일이 국제법에 따라 포르투
갈이 잔지바르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할 뿐이
기 때문에, 잔지바르와는 무관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독일은 본 조약에 따라 정치적 
간섭행위를 할 수 없고, 후에 잔지바르 지역을 보호국화나 식민지배 할 수 없게 된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호국화와 세력권 형성에는 차이가 있다. 세력권 형성의 경
우 잔지바르와 같은 대상 국가가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나아가 보호국관계까지 형
성할 수 있다. 단지, 제3국이 세력권을 형성한 포르투갈과 비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뿐이다.152) 

이러한 형태의 세력권은 해당 지역에 부족이나 국가와 같은 정치조직체가 있다 할
지라도, 이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지와 유사하게 취
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당 지역 국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역
을 추후에 누가 식민지배 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조약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 둘째 유형은 해당 지역을 무주지와 같이 취급하여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세력권 조약 체결 과정에서 비문명국이 배제되는 경우이
다.153) 이러한 유형의 조약은 주로 아시아에서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Lindley는 동북
아에서의 대표 사례는 구한말 조선이라 설명한다.154) 시모노세키에서 1895년 4월 17
일 청과 일본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때 조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인
정했다. 이어서 1898년 러시아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특별한 관계, 즉 상업 및 공업
적 관계를 인정했다. 1902년 영국은 일본과의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 특별한 
정치적, 상업적, 공업적 이익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 모든 조약에서 그 대상은 조선의 
영토이다. 물론, 본 조약은 조선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선은 이와 같은 조약 

150) Lindley, op. cit., p. 218. 
151) Ibid.
152) Ibid., p. 213. 
153) Ibid., pp. 217ff.
154) Ibid., p. 218.



체결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155) 
이러한 조약의 형태가 비단 조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1907년 영국과 러시

아가 체결한 세력권 조약의 경우에도 페르시아의 독립국가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페르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페르시아는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
지 못했다.156)

본 조약은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본 세력권 조약의 경우 독
립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지만, 동시에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
는 세력권 형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제1유형은 대상 영토를 사실상 무주지
와 같이 취급했다. 그러한 접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2유형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독립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그 국가와의 합의가 필
요 없이 해당 국가에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 정황을 고려하
여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의 세력권 형성 조약은 두 가지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첫
째, 해당 국가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타국가의 세력권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한다. 둘째, 독립국가가 자발적으로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국의 의사에 따라 
특정 국가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는 간섭하지 말 것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3) 세 번째는 문명국이 해당 지역 정부와 직접 세력권 조약을 체결하는 형태이
다.157) 이러한 형태의 조약은 벨기에 국왕 Leopold II세가 사유화 했던 아프리카의 
콩고독립국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오늘날의 태국인 시암, 중국과 티베트가 이에 해당
되었다고 한다. 본 형태의 세력권 조약은 해당 세력권 내의 국가가 직접 조약의 당사
국이기 때문에, 직접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세력권 조약은 해당 세력권 
내 국가에 대한 영토 병합 등 영토취득과는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다.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식민지에 대한 예약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변 다른 국가들에
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158)

세력권 조약은 보호조약보다 조금 더 느슨한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세력권 하
에 있는 국가가 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159) 세력권은 식민지 개척을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본 사안인 청일전쟁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청일전쟁은 세력권 전
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이 선전포고에서 주장하는 일본의 권리 침해는 일본의 
세력권에 대한 침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일본과 조선은 특별한 관계에 있고, 일본
의 지도에 따라 문명화, 즉 식민지가 될 대상이다. 그런데 청이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155) Ibid.
156) Ibid., p. 219.
157) Ibid., p. 225.
158) Ibid., p. 227.
159) Rutherford, op. cit., pp. 317-319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조선은 독립국으로서 자발적
으로 일본에게 문명화 되고자 하는 것인데, 청은 종주권에 기한 유사 세력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권 주장이 타당한지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 우선 원론적으로 
이런 문명론적 영토취득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Lindley에 따
를 때 영토를 취득할 때 별도의 제도를 두었다고는 하는데, 이는 식민지 개척 관행에 
불과하지, 당시 국제법의 규칙으로 확인된 영토취득 법리라고 하기 어렵다. 앞에서 언
급했듯이, Oppenheim의 저서에서도 영토취득 방법은 5개로 제한되어 있고, 세력권
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160) 사실 세력권은 국제법적 용어라고 하기도 어렵다. 
Oppenheim의 저서 어느 곳에서도 세력권(Sphere of Influence)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이익 침해는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법적 
권리 침해라기 보다는 ‘사실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이익이나 권리의 측면에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전쟁을 개
시한다는 것은 의문을 낳게 한다. 사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 사업에 “공
식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국제법상 전쟁
의 개념은 “전쟁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를 제압하고 승자가 원하는 평화 조건을 
부과할 목적으로 군대를 통해 다투는 것을 말한다.”161) 여기서 국가란 ‘국가들의 가
족’에 입회한 국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위 비문명국을 식민지화 할 때에는 굳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무력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다. 이에 당시 유럽인들은 식민지 개척에서 무력행사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작은 
전쟁”(small wars)이라고 종종 칭하기도 하였다.162)

따라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고 한 이상 세력권 침해를 전쟁 
개시의 정당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제법의 법리상 합치성이 부족해 보인다. 일관
성을 위해서는 일본은 청일전쟁이 일반적인 공식 전쟁이 아니라 식민지 개척 사업의 
일환인 “작은 전쟁”이라고 주장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력권 침해
가 국제법에 근거한 권리와 이익 침해라고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1894년 당시 
조선이 일본의 세력권 하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반론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V. 청일전쟁은 문명 국제사회 내의 전쟁이었는가? 

160) Oppenheim, op. cit., Vol. I (1912), pp. 282-284.
161) Oppenheim, op. cit., Vol. II (1912), pp. 60-61. “War is the contention between two or 

more States through their armed forces for the purpose of overpowering each other and 
imposing such conditions of peace as the victor pleases.”

162) Bruce Vandervort, “Colonial Wars, 1815–1960”, in Jeremy Black (ed.), European Warfare 
1815-2000 (Red Globe Press, 2002), pp. 147-171.



앞 장에서는 청과 일본의 선전포고를 중심으로 청일전쟁 개시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과 일본의 선전포고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더 
근본적인 국제법적 문제가 있었다. 청일전쟁은 당시 문명 국제사회의 국제법 영역 내
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을까? 

일본은 조선을 비문명으로 보며 세력권 하에 있는 조선을 문명화 시킬 자국의 이
익에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 개시 당시 청과 일본이 완전한 문
명국의 지위를 누렸을까? 일본 법리의 전제에는 조선과 달리 자국은 문명국이고 문명
국으로써 비문명국을 문명화시키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1894년 
개전 당시 문명국이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이 국제법의 영역 내에서 벌어
진 문명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19세기 말에는 모든 문명국에게 식민지를 개척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
다. Wheaton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독립국가가 모든 순수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의 지배, 부, 인구, 권력을 
증대시킬 권리가 있다. 순수하고 합법적인 수단의 예로는 새로운 영토의 평화적 
취득, 새로운 영토의 발견과 정착, 항행과 어업 확장, 수익, 예술, 농업, 상업의 향
상, 군대와 해군력의 증가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관습(usage)과 의견
에 의해 승인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오직 다른 국가
들의 상응하는 권리, 즉 동일한 원시적 자기보존권으로부터 나온 권리에 의해서만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163) 

따라서 모든 문명국은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영토를 평화
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Wheaton은 당시 국제법 자체의 적용범위
가 문명국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국가라 하여도 모든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국에 한정되다라는 점이다. 이 문명국의 권리는 타 문명국
의 동일한 자기보존권으로만 제한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제한이 아닌 이상 본 
권리는 향유된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침해한 청에게 전쟁을 개전한 행위는 타당한가? 언급하였듯
이, 당시 국제법은 문명국 간에만 효력이 제대로 인정되는 법체계였다. 만일, 청과 일
본이 청일전쟁 개전 당시에 문명국이 아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 전쟁에 대한 평
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19세기 말 유럽 국제법학자들의 저서에서 당시 일본에 대한 평가 글이 남아있다. 
Westlake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대해 평가할 때 불평등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이 머
지않은 미래에 불평등한 조약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164) 결론을 먼저 언급하자면 Westlake는 불평등조약의 존

163) Wheaton (1878), supra note 19, Sec. 63, p. 79.
164) John Westlake, “Introduction”, in Sakuye Takahashi,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부에 따라서 국제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폈다.165) 이러한 견해는 다카
하시 사쿠에(高橋 作衛) 교수가 1899년에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Chino-Japanese War”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일본이 문명국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기
회로 삼았던 사례에서 드러난다.166) 다카하시는 청나라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반면 
일본이 얼마나 국제법을 준수하며 전쟁을 했는지 홍보하려 하였다. Westlake가 이 
책의 서문을 작성했는데 국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이 서두를 시작
했다.  

기독교 국가 간에 승인된 국제법이 기독교 국가와 회교도 국가나 다른 동양 국가
에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얼마나 적용되는지 종종 묻는다.167)

이에 대한 답으로 Westlake는 국제법을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첫째, 예를 들어 
신의성실(good faith)과 같이 조약을 규율하는 법은 정의나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동양(Oriental) 국가들과 교류할 때 상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
(institutions)이다. 역외관할권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해당 
국가의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문명권 
국가들의 사회적 조건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Westlake는 이와 같은 
제도의 존부에 따라서 국제법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제도의 존부에 따라 유럽 국가와 동양 국가 간의 국제법과 
유럽 국가 간의 국제법이 매우 다르다.168)

Westlake에 따르면 불평등조약의 존부는 문명국 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이 적용되
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평등조약의 존부가 ‘국가들의 가족’에의 입회 기준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불평등조약, 그중에서도 역외관할권 존부가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나누는 결
정적인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문명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할 때, 

Chino-Japanese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p. xvi. 
165) Susumu Yamauchi, “Civiliza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Japan during the Meiji Era 

(1868-1912)”, Hitotsubashi Journal of Law and Politics, vol. 24, (1996), pp. 12-15. 
166) Sakuye Takahashi,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Chino-Japanese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167) Westlake, supra note 274, p. xv.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is often asked whether and 

how far was international law, which was recognized between the states of Christendom, 
applicable between them and Mahometan or other oriental states.”

168) Ibid., p.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sequently the international law which prevails 
between European and oriental state is very different, with respect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uch institutions, from that which prevails between European states.”



1894년 일본이 처음 영국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사
건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Holland도 자신의 저서에서 청일전쟁을 하나의 장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하였다는 입장을 표했다.169) 일본은 Port Arthur(중국의 요동 반도 뤼
순 항구)를 공격할 때 보여준 야만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서유럽의 가장 문명화된 국
가와 동등하게 국제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70) 반면, 중국은 ‘국가들의 가족’
의 전쟁 관행(usages)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
다.171) Holland는 중국 북경에서 30년 동안 국제법이 연구되었음에도, 그리고 
Martin이 Wheaton, Martens, Woolsey, Bluntschli의 저서들을 포함해 국제법학회 
“전쟁법 매뉴얼”(Manuel des Lois de la Guerre)까지 중국어로 번역했음에도 불구
하고, 중국인들의 국제법 지식은 기초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72)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Holland도 당시 전쟁법 혹은 전쟁 관행 준수를 
문명국 판별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T. E. Holland는 1933년 출판된 국제법 강의록에서도 이분법적 문명론을 주장했
다.173) 그러나 Holland가 청일전쟁에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
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174) Holland는 1894년 8월 11일자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청
일전쟁은 법적 전쟁(legal war)이 아니고 국제법은 미개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지 않
는다고 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 하며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을 먼저 논했다.175) 역사
적으로 유럽의 대외공법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었지만, 1856년 파리협약에
서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오토만제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국제법체계에 입회하였고, 
그 이후 다수의 비유럽 국가들과 국제 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다.176) 그러나 
Holland에 따르면, 오토만제국과 같은 입회자격은 여타 국가에 당연히 간주될 수 없
고, 매번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177) 그리고 입회는 수습기간
(probation)이 있다고 보고, 일본이 바로 그 수습기간에 해당하지만 중국은 그에 이
르지 않았다고 보았다.178) 이후 Holland는 일본과 청이 문명국의 기준에 부합해서 전

169) Thomas Erskine Holland,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and Sons, 
1898), pp. 112ff.

170) Ibid., p. 128.
171) Ibid. 
172) Ibid., p. 129.
173) Thomas E. Holland, Lectures on International Law (London: Sweet and Maxwell, 1933), 

p. 88. 옥스퍼드 대학 교수 Holland는 일본으로부터 “욱일승천 대장군”(Grand Commander of the 
Rising Sun)이라는 작위를 받은 바 있다. Holland도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문명국으로 제한하는 시각
을 가진 문명론자였다. 

174) Thomas Erskine Holland, Studies in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and Sons, 
1898), pp. 112ff.

175) Ibid., p. 113, 각주 1.
176) Ibid.
177) Ibid., p. 114.
178) Ibid. 



쟁을 치루었는지를 검토했다. 결론은 일본의 행위는 문명국의 전쟁법에 일치하고 청
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79) 

그러나 Holland 교수는 러일전쟁(1904-1905)이 끝나자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실이 문명국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180) 
이렇게 견해가 변경하게 된 법리적 근거가 문제되는데, Ram Prakash Anand는 당
시 일본이 힘의 논리로 점철된 문명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181) 일본 
외교관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한 후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적어도 과학적 도살 능력에 있어서 당신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즉시 문명인으로 당신의 의회석상(council table)에 입회하게 되었다.182)

일본은 과학문명을 이용한 전쟁 능력 측면에서 서방 국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문명국이 되었다는 설명은 Anand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일본이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개정된 첫 사례는 1894년 7월 16일 
영국과 개정한 사례이다. 이 조약은 1899년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1894년 7월 24일
에 청일전쟁이 개전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자면, 아직 일본이 여타 서양 국가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일전쟁 개전 시점을 기
준으로 보자면 이 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국 이외의 국가들과는 
아직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1895-1896년에 대대적으로 여타 국가들이 
역외관할권을 철폐한 것을 고려하자면, 청일전쟁(1894-1895)과 역외관할권 철폐는 무
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Oppenheim은 청일전쟁과 일본의 지위변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94년 극동에서 중국과 일본 간에 한국을 놓고 전쟁이 발생했다. 중국이 패하였
고, 1895년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이 이후로 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한다. 일본 영토 경계 내의 영사 관할권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
본과 여타 강대국이 곧 이어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서 일본이 ‘국가들의 가
족’(Family of Nations)의 정회원으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183) 

179) Ibid., pp.128-129.
180) Thomas E. Holland, Lectures on International Law (London: Sweet and Maxwell, 1933), 

pp. 88-89.
181) Ram Prakash Anand, “Attitude of the Asian-African States toward Certain Problem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15, Issue 1, (1966), 
pp. 59-60.

182) Ibid.,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how ourselves at least your equals in scientific butchery, 
and at once we are admitted to your council tables as civilized men.” Anand는 이 글을 다
음 국제법학회 창립멤버인 Rolin의 글에서 인용하였다. (Bernard Victor Aloysius Röling, 
International Law in an Expanded World (Amsterdam: Djambatan, 1960), p. 27.)

183) 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2nd ed. (New York: Longmans, 



Oppenheim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강대국
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즉, 전쟁 승리는 국가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전쟁 승
리로 강대국의 지위도 얻을 수 있다. 둘째, 청일전쟁의 결과에 따라 곧 이어서 역외
관할권 철폐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조약들은 일본을 ‘국가들의 가족’의 정회
원으로 보아야 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Gong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은 스스로의 문명기준을 강요할 수 있는 군사
력을 가졌을 뿐이었다.184) 따라서 서구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춘 국가가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문명”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즉, 일본이 
문명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다른 요건의 충족보다도 군사력에 기한 전쟁승리가 중
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요컨대, 근대 일본은 완전한 문명국가가 되기 이전에 조선에 문명화 사명을 주장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전후로 역외관할권을 해소하였다. 
Holland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승리가 일본을 문명국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설명했다. Oppenheim은 청일전쟁 승리가 일본의 지위 변경을 가져왔다고 설명하
였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청일전쟁은 사실 문명국 간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일본
의 입장에서 문명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시험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일본에게 당시 국제사회에서 문명국들이 식민지배를 할 때 서로 인정했던 세력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력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
지만, 그 권리를 주장할 법적지위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
면, 청일전쟁은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사회 안과 밖 경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비문명국 간에 벌어진 국제사회 밖의 사건
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함의를 갖는 이유가 있다. 청일전쟁이 국제법의 영역 밖과 경계 사
이에서 벌어진 사안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개전 시점에 청, 
일본, 한국 모두 완전한 문명국의 지위를 누렸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이 청일
전쟁 선전포고에서 드러나는 문명개화론 주장, 즉 한국을 식민지배 하려는 시도는 그 
법적 기초에서부터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Green, and Co., 1912), p. 72.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Far East war breaks out in 1894 
between China and Japan, on account of Korea. China is defeated, and peace is 
concluded in 1895 at Shimonoseki. Japan henceforth ranks as a Great Power. That she 
must now be considered a full member of the Family of Nations becomes apparent from 
the treaties concluded soon afterwards by her with other Powers for the purpose of 
abolishing their consular jurisdiction within the boundaries of Japan.”

184) Gerrit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Univeristy Press, 1984), p. 8.



VI. 결론

본 연구는 청일전쟁 개시와 관련하여 제시된 원인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청과 일본이 제시하는 청일전쟁 개전의 법적 이유들
이 당시 국제법에 의거하여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전쟁의 사실상 
원인과 전쟁 개시법상 정당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19세기 법실증주의 시대에는 후자 
정당원인의 ‘도덕적 요인’과 ‘전쟁의 구실’을 구분하여 전쟁의 구실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전쟁은 무분별하게 시작될 수 없었다. 당시 국제법의 주된 이
론이 자연법론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당전
쟁론 자체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제법상 전쟁 개시 이유가 불
필요해지지 않았다. 정당전쟁론의 기본원칙이 이미 관습법에 반영 되어서 주류 법실
증주의자들도 자연법론 규범을 재활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미 자연법론이 법규
범에 반영되어서 법실증주의 체제에서도 그 맥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근간은 
주권국가의 기본 권리인 자기보전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었다.

본 연구는 국제법적으로 청일전쟁 개시 시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1894년 8월 1
일자 선전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쟁의 정치적 및 역사적 배경은 그 전쟁에 대
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는 별도로 분석이 필요하다. 청일전쟁의 경우 그 선전포고의 내용을 분
석하여 보면, 전쟁의 사실상 원인, 도덕적 요인, 전쟁의 구실이 얽혀 있는 듯한 인상
을 주는데,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1) 조선은 국제법상 주권을 향유하는 독립국가였는데 청의 속국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종주권 갈등에 근거하여 전쟁이 개신 된 것일까? 이는 전쟁의 사실상 원인에 해
당할지는 모르지만 정당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조선이 속국인지 여부는 청일전쟁
의 ‘사실상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정당원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
다. 당시 정당원인은 주권국가의 자기보전권과 국제법 위반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
러한 속국화하려는 행위가 조선의 자기보전권에 반하며 조선이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
여 전쟁을 개시할 수 있지만, 일본이 이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한편, 청일전쟁이 종주권의 전쟁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한 국제법적 
용어 사용이라 할 수 없다. 당시 국제법 체계상 종주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
았을뿐 아니라 오토만제국에게 사용되던 것이다. 당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는 조공국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동아시아에서 1905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이 이를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일전쟁을 종주권으로부터 해방시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대 일본의 시각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자면 종주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 언급할 세력권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2) 청이 주장했던 요청에 의한 개입은 국내 소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청
일전쟁 자체에 대한 정당원이 되기는 어렵다. 이후 청은 조선인을 일본의 괴롭힘으로
부터 구한다하며 인도주의를 근거로 하여 전쟁의 정당원인을 제시하였다. 청의 인도
주의적 접근은 정당전쟁의 도덕적 요인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자연법적 
시각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접근을 취한다고 하여도, 국제법의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쟁 개시의 근거는 자기보전권과 국제법위반이 그 근거가 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19세기 당시 국내에서 피박을 받는 주민을 구한다는 인
도적 개입의 법적 구조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개입이라 인정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청일전쟁의 경우 오히려 핍박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에 군을 
파송한 것도 아니고, 타국의 핍박으로 구원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3) 한편, 일본이 제시한 청일전쟁의 전쟁원인은 문명론에 기반한 식민지 개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식민지를 예정한 세력권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모습이
다. 청의 법리에서 엿볼 수 있는 자연법적 논리와 달리, 일본에게는 문명의 평화 발
전이라는 문명론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문명화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식민지 개척을 상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세력권 
하에 있는 국가를 식민지화 할 권리를 청이 침해했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세력권 형성 이후 식민지배는 식민주의 국가 간에 관행적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
한 것이지, 이러한 논리가 국제법적으로 영토취득 법리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일본이 세력권을 근거로 하여 국제법적 권리 침해라 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주권국
가 간의 공식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당시 서양에서는 식민지 
개척 사안을 국제법상 전쟁이라 하지 않고 “작은 전쟁”(small war)이라고 했다는 점
도 간과할 수 없다. 공식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청
일전쟁을 공식 전쟁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4) 그러나 일본의 문명개화론에 기한 세력권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근대 일본은 
완전한 문명국가가 되기 이전에 조선에 문명화 사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청
일전쟁 및 러일전쟁 전후로 역외관할권을 해소하였다. Holland는 청일전쟁과 러일전
쟁 승리가 일본을 문명국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Oppenheim은 청
일전쟁 승리가 일본의 지위 변경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의 주장 중 하나는 
일본이 제시한 청일전쟁의 근본 원인(이유)은 문명론적 성격을 갖는 식민지 개척과 맥
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전쟁 개시를 위하여 문명개화를 제시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이 이를 주장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일본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문명국들이 식민지배를 할 때 서로 인정했던 세력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완전한 문명국이 되기 이전에 타국을 대상으로 문
명개화론을 주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문명국 간의 국제법이 



있었고, 그 국제법이 비문명국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문명국 간
에 적용되던 전쟁개시법이 비문명국에게도 적용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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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35년 法幣改革1)을 통하여 국민정부는 전국적 차원의 통일된 국민경제 질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法幣의 유통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금융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하고 있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重慶 遷都는 그동안 동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법폐 금융
망의 대대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본고는 중일전쟁기 법폐의 확산과 유
통을 통해 형성되었던 지역을 法幣經濟圈으로 설정하고 서남 大後方2) 을 중심으로 형성된 법
폐경제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폐경제권은 이른바 日系通貨圈3)에 대비되는 중국의 항
전 경제권역으로 중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재건 사업과 함께 확장된 공간에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면서도, 戰況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여러 경제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내
포하고 있었다.
  중일전쟁기 일본은 점령구역의 법폐가 형성하고 있었던 경제권을 붕괴시킨다는 목표로 日系
通貨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면서 법폐경제를 잠식하였다. 일본은 일계통화를 유통시키며 배타
적 경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점령지에 대한 강력한 경제공세를 단행하여 당시에도 經濟戰으로 
거론되고 있었으며, 貨幣戰으로 묘사되어 왔다.4)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은 상해에 집중

1) 1935년 11월 4일 財政部長 孔祥熙가 中央銀行, 中國銀行, 交通銀行의 세 개의 은행이 발권하는 지
폐인 鈔票를 법폐(法幣:법정화폐)로 선언하면서 法幣改革이 시행되었다. 곧이어 中國農民銀行을 포함
하게 되고 신탁과 저축 업무를 전담하는 中央信託局과 邮政儲金匯業局과 함께 “四行二局” 금융체계
를 완성하였다.  焦建華, 『中華民國財政史』 第八卷, 湖南人民出版社, 2013, 483쪽.

2) 大後方 주요지역은 四川·雲南·貴州·廣西·湖南·陝西·甘肅의 7省이다. 西南·西北 지역 외에도 湖北·廣東·
福建·浙江·江西·江蘇·安徽·河南·山西의 일부 縣을 포함하는 地區를 포괄한다. 中國抗日戰爭史學會 中
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編, 『抗戰時期的經濟』, 北京出版社, 1995, 255쪽. 

3) 日系通貨圈은 여러 연구에서 円블록, 円系통화권, 日圓集團, 僞幣集團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계통화권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4) 戴建兵, 「抗戰時期的中日貨幣戰」, 『黨史文彙』, 1995年 第1期; 郭靜洲, 「華北,華中地區的中日貨幣
戰」, 『東南文化』, 1995年 第3期; 龔輝, 「論國民政府戰時關金政策的演變—兼論抗日戰爭期間中日財政
金融的爭鬪」, 『軍事歷史硏究』, 2005年 第2期; 趙學禹, 「抗日戰爭時期日寇的貨幣侵略」, 『武漢大學學
報』, 1989年 第2期.



된 법폐의 외환을 탈취함으로써 법폐경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폐의 
대외환율 유지문제 및 比價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경제약탈 문제와 화폐
와 관련하여 발생했던 각종 범죄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다.5) 이와 함께 1940년을 전후하는 전
쟁 상황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당시 시행된 봉쇄정책 및 여러 통제정책과 연관되어 전쟁
의 양상이 화폐전에서 物資戰으로 이행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었던 다양한 경제변화를 분석하
고 있다.6)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경제문제인 通貨膨脹 문제는 주로 국민
정부의 법폐 增發정책과 더불어 서술되면서 국민정부 경제정책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7) 
  본고는 우선 중일전쟁기 서남 대후방의 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동부
지역 중심적인 연구시각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먼저 대후방 전시경제건설의 과정을 중앙과 지
방재정의 연결성에 주목하면서 법폐경제의 확대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법폐경제권을 구성하고 있었던 법폐와 省鈔8)의 연결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일전쟁이 전
면화되는 시점부터 재차 발행되었던 省地方銀行의 성초는 국민정부의 항전경제 체제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9) 특히 중앙의 법폐와 성초의 관계 문제는 기존의 법폐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으나 중일전쟁기 국민정부의 화폐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는 데에 있어 주목할 대목이다. 
  또한 중일전쟁기 중경 천도 이후 서남지역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관계가 이원적으로 분리되
어 자립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모두 법폐를 기반으로 하는 법폐경제권을 형성해 갔음에 
주목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점령구나 도시중심의 법폐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농
촌과 연계된 법폐경제의 변화를 서술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지방정부 세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토지세목인 田賦와 관련하여 법폐경제를 규명하는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전부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중일전쟁 전개과정에서 수취방식의 변화와 더불
어 田賦歸屬의 변동에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한 중앙과 지방의 경제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전부 정책의 변화를 국민정부의 중앙재정 권력의 강화와 연결지어 고찰하기도 하고,10) 수취방
식의 변화로 나타난 각종 폐단 및 사회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한다.11) 그러나 기존의 연구

5) 김정현, 「抗日戰期 國民政府의 法幣가치 유지정책」, 『중국근현대사연구』 第8輯, 1999; 唐錫强, 「抗戰
時期日僞對安徽的經濟掠奪」, 『安徽史學』, 1994年 第4期; 戴建兵,申玉山, 『抗日戰爭時期華北經濟硏
究』, 團結出版社, 2015;  賴正維, 「試論抗戰時期日本對福建的經濟統制與經濟掠奪」, 『福建師範大學
學報』, 2004年 第5期; 席長庚, 「抗戰時期日僞在華北的金融掠奪和人民的反抗」, 『北京黨史』, 2000年 
第4期; 吳景平, 「上海金融業與太平洋戰爭爆發前上海的外換市場」, 『史學月刊』, 2003年 第1期; 黃如
桐, 「抗戰時期國民黨政府外換政策槪述及評價」, 『近代史硏究』, 1987年.

6) 김지환, 「中日戰爭期 重慶國民政府의 物價統制政策」, 『中國學報』 第62輯, 2010; 박정현, 「중일전쟁 
시기 國統區 대외무역과 국민정부의 무역정책」, 『歷史敎育論集』 第46輯, 2011; 吕潔, 「抗戰時期大後
方的物價及國民政府的政策應對」,『改革與開放』, 2009年 第8期; 侯坤宏, 『抗日戰爭時期糧食供求問題
硏究』, 團結出版社, 2015. 

7) 楊贇, 「抗戰時期國民政府通貨膨脹政策硏究」, 『新經濟』, 2015年; 楊菁, 「試論抗戰時期的通貨膨脹」, 
『抗日戰爭硏究』, 1999年 第4期;  楊培新, 『舊中國的通貨膨脹』, 人民出版社, 1985; 張公權 著;楊志信 
譯, 『中國通貨膨脹史（1937-1949）』, 文史資料出版社, 1986.

8) 省地方銀行의 지폐(鈔票)
9) 戴建兵, 『金錢與抗日戰爭』, 人民文學出版社, 2017; 林美莉, 『抗戰時期的貨幣戰爭』, 國立臺灣師範大

學歷史硏究所印行, 1996. 
10) 柯偉明, 「民國時期財政分權體制下田賦歸屬的變動」, 『近代史硏究』, 2021年 第3期; 曹風雷, 「抗戰時

期河南的田賦徵實探析」,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 2016年 第29卷第1期.
11)  郝銀俠, 「抗戰時期國民政府糧政硏究-田賦徵實弊端分析」, 『歷史檔案』, 2010年; 侯坤宏, 『抗日戰爭

時期糧食供求問題硏究』, 團結出版社, 2015.



들은 법폐 및 성초와의 관계성 속에서 전부의 중앙귀속 문제에 접근하는데 미진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 변천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전황에 따른 경제시책이 서남 대후방을 중심
으로 하는 법폐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국민정부는 중일전쟁의 발발
과 함께 전시경제체제를 수립하면서 재정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단행하고 있었다. 본고는 중
일전쟁기 법폐경제권의 확대에 초점을 두면서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었던 화폐
정책을 재정정책과 연결지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폐경제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
하고자 한다.

Ⅱ. 서남 大後方 경제건설과 法幣經濟의 확대
 
  1928년 북벌을 완수한 이래 국민정부는 정치적·군사적인 통일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 차원
의 통일된 국민경제 질서의 구축을 위한 경제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자의적인 주조와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중국의 화폐는 1935년 法幣改革을 기점으로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2) 그러나 법폐의 보급화를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 경제의 형성
은 전국적 차원에서 일시에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
도 화폐통합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지만, 지역별 불균형한 발달 상태와 광대한 국토에 화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13) 특히 중일전쟁 이전 전국의 은행 본점의 55%와 분
점의 35%가 江蘇·浙江 두 개의 省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은 중일전쟁기 본격적인 대후방 지역
으로의 內地 경제건설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금융망 확대의 필요성 대두되게 되었다.14) 
  중일전쟁의 발발은 법폐개혁이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법폐경제권의 확대
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국민정부는 8월에 외환 및 현금의 인출을 제한하
는 「非常時期安定金融辦法」을 공포하면서 금융의 이탈을 방지하였고, 國防最高委員會 회의에
서 「總動員計劃大綱」을 통과시키며 군사작전과 경제작전이 함께 동조하는 전시경제건설의 기
조를 다지게 되었다. 특히 전시경제건설의 방향이 은행과 새로운 금융기구를 통한 金融網 건
설이 목표가 되고 있었다.15)   
  이에 따라 정부의 대후방 금융망 건설과정은 실질적인 금융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은행의 
대대적인 증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경제적 연계가 느슨했던 대후방 內地의 여러 
省과 縣 단위에 대한 재정적인 연결이 이루어졌다. 중경을 제외한 사천에 329개에 달하는 폭
발적인 은행 지점의 증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천금융의 발전은 국가은행과 省銀行 및 일
반 상업은행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부계 4대 은행이 중경을 포함하는 사천에 67개소
의 지점이 설치되었고 동시에 기층단위인 縣銀行16)도 빠르게 발전하였다. 

12) 焦建華, 앞의 책, 489쪽.
13) 1937년 9월 통계에서 당시 工廠法에 준하여 등기된 新式 공장 3935개 중, 광대한 서부지구의 공장

은 237곳에 불과하였다. 중일전쟁 이전 서남 공업자본총액은 여전히 전국의 1%가 되지 못했고 노동
자수는 4%에 불과하였다. 中國抗日戰爭史學會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編, 『抗戰時期的西南大後
方』, 北京出版社, 1997, 158쪽. 

14) 중일전쟁 이전 전국의 은행 분점의 80% 이상이 南京·上海·杭州·北平·天津·廣州·武漢 등 대도시에 집
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상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轉形期的中國金融業> (1939.4.16.), 『國民公論』 一
卷九期, 中國現代史資料編輯委員會, 『抗戰中的中國經濟』, 北京大學印刷廠印刷, 1957, 294-295쪽.

15) 崔國華,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財政金融政策』, 西南財經大學出版社, 1995, 297-299쪽.
16) 각 현에는 본래 자본주의 이전의 구식의 錢莊, 票號가 있었는데 근대 금융업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



  중일전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규모의 西遷은 동부의 많은 재원을 상실하게 되면서 대
후방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재원의 조달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庫網의 건설작업이 
이루어져 기존의 公庫制度에 대한 정비가 착수되었고, 재정 집중화 작업을 통한 전시경제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졌다. 공공금고제도는 은행이 國庫의 收支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서17), 江蘇·福建지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으며18), 1939년 10월에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
하였다. 전시 공공금고제도의 시행도 대후방의 여러 省과 縣 단위에 대한 재정적인 연결을 도
모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면으로 진행되게 되어 中央-省-縣의 단위의 公庫가 조직되었다. 
  전시 재정체제의 구축은 지방의 하부조직인 縣급 단위까지도 재정 통일을 기함으로써 전시
경제의 통합을 기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1939년 9월 「縣各級組織綱要」는 新縣制가 추진
됨에 따라 각 현에 공공금고를 설치하여 현은행의 출납원으로 삼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은행
의 건설이 확대되었고, 1940년 1월 20일 「縣銀行法」19)을 통해 조직제도와 업무의 범위, 최저
자본 한도액, 대출의 범위 및 인사, 감사관리, 처벌 등에 관한 제 규칙과 운영을 위한 사항들
이 규정되면서 본격적인 현단위의 지방재정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40년 3월에
는 서남, 서북의 금융망 확충을 위한 계획안을 기반으로 모든 縣에 1개 은행의 설치가 장려되
면서 지방금융의 진흥과 생산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내지 금융 건설작업이 착수되었다.20) 
이러한 정부의 내지 금융건설 작업으로 중일전쟁 발발 이전에 30여 개에 불과하였던 현은행
은 전쟁기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560여 개로 폭증하게 되었다.21) 
  이상과 같이, 광대한 대후방의 내지 건설은 중앙으로부터 기층의 현은행에 이르는 재정·금
융 체제의 통일로 나아갔으며, 이는 모두 법폐를 매개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법폐경제권’ 건
설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재정·금융의 연계망에는 각 성과 현은행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협조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관리기관인 財政部가 수많은 현은행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22)

  그러나 대후방 내지 국고망 건설사업은 법폐개혁의 목표인 법폐경제권의 단일 법폐화로 실
현되지 못하였다. 수도 이전이라는 사태로 인하여 각 지역으로의 법폐 운송의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법폐의 유통이 지연되는 상황은 법폐경제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다.23) 실질적으로 중
앙정부와 관계가 소원했던 雲南省은 기존의 新滇幣를 사용하였고 1937년에야 법폐정책을 시

었다. 이에 따라 縣을 경계로 하여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금융을 조절하기 위한 縣銀行이 
중화민국의 수립 이래 지방의 기층 금융기구로 1915년에 최초로 수립하게 되었다. 그 전신은 北京政
府時代의 農工銀行으로 1915년 10월 8일 북경정부 財政總長 周學熙는 「農工銀行條例」 46條에서 농
공은행이 농공업 진흥을 취지로 자본을 유통하였는데, 한 개 縣境을 한 개의 영업구역으로 하고, 한 
영업구역 내에서는 한 개의 은행을 설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전국의 각 지역은 이를 따라 설립하
였는데 이러한 농공은행과 민국시대의 소위 현은행은 본질이 같아서 ‘準縣銀行’이라고 불렀다. 劉志
英, 「抗戰大後方金融網中的縣銀行建設」, 『抗日戰爭硏究』, 2012年 第1期, 108쪽. 

17) 焦建華, 앞의 책, 522쪽.
18)  <中央銀行代理省金庫辦法> (1934.6 中行卷), 洪葭管, 『中央銀行史料 1928.11-1949.5』上, 中國金

融出版社, 100-101쪽. 
19) <國民政府頒布之縣銀行法> (1940.1.20.),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第五

輯 第二編, 財政經濟(三), 鳳凰出版社, 1994, 10-11쪽. 
20) 劉志英, 앞의 논문, 110쪽.
21) 王沿津編, 「中國縣銀行年鑑」, 文海出版社(臺灣),“全國縣銀行簡表”. (史繼剛, 「縣(市)銀行與抗戰時期

的西南,西北金融網建設」, 『四川金融』, 1999年 第2期, 51쪽에서 재인용) 
22) 孫建華, 「民國時期縣銀行的變遷·缺陷及啓示」, 『經濟硏究導刊』, 2011年 第7期, 105-106쪽.
23) 中國人民銀行總行參事室 編, 『中華民國貨幣史資料』 第二輯, 上海人民出版社, 1991, 290-291쪽.



행하였으나 지배적인 위치의 확립이 어려웠다.24) 廣東省도 법폐의 유통이 지연되는 등 법폐개
혁의 전국적인 시행은 각 省에 따른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였다.25) 또한 각 省地方銀行들이 
예금 중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인 준비금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법폐개혁의 단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일례로 陝西省은 준비금의 이관을 거부하였고 省
鈔와 法幣를 함께 유통시키면서 법폐유통에 있어 여전히 초보적 수준을 보였다. 또한 단행 당
시 시장에서의 법폐 유통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법폐가 약 10% 할인되는 현상을 보
였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민심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26)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이 강력한 경제적 공세를 감행하였다는 점은 법폐경제권의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점령구에서는 강력한 법폐 탈취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제 혼란이 발생하고 있
었다. 일본은 점령지역에서 일계통화를 발행하며 배타적 경제구역인 일계통화권을 형성하였
고, 이를 토대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법폐경제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
다. 일본은 점령구 내 법폐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일계통화로 교환하게 하거나 밀무역을 통
해 법폐를 탈취한 뒤 상해의 외환 암시장을 통하여 외환으로 교환하여 필요한 전시자금을 마
련할 수 있었다.27) 중경 천도 후에도 국민정부는 상해지역의 법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
환 암시장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일본은 법폐 탈취로 외환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점
령지의 경제권을 일시에 장악하는 것은 어려운 형국이었다. 법폐를 흡수하기 위하여 발행된 
대량의 일계통화는 법폐가치 하락을 목표로 강제 유통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의 문제, 화폐의 
比價를 이용한 각종 투기의 성행, 군사비의 과다지출로 외환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법폐 탈
취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28)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의 침략이 초기에는 기반시설의 파괴와 일시적인 경제통제에 머물렀
다면, 일본점령구역의 확대에 따라 자원 약탈을 위한 경제전은 격화되었다. 일계통화를 통한 
법폐 탈취 현상은 법폐의 경제를 더욱 제약하게 되었으며, 법폐의 탈취를 통한 외환확보로 이
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장기적인 전쟁 수행의 경제적 수단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정부
의 단일 법폐로의 화폐 통일화 방침에도 일정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Ⅲ. 省地方銀行을 통한 內地 금융망 확장

  근대의 중국은 경작과 방직(耕織)이 결합 된 가정을 기초적인 핵심 단위로 하여 중층적으로 
村-鎭-縣-省을 구성하며 각 층위 고유의 시장과 화폐, 상품 등의 경제요소를 지니는 경제구
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는 비록 교환할 상품이 적고 규모가 크지 못했으나 자급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제권을 유지하는 힘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縣 수준의 기층 금융기
구는 지역 차원의 제한된 생산과 유통 관계를 형성하며 縣境을 넘는 보편적 경제권을 구성하

24) 易勞逸(Eloyd E. Eastman), 「地方政治和中央政府:雲南與重慶」, 薛光前編, 『八年對日抗戰中之國民
政府』, 台灣商務印書館, 1978, 361쪽. (林美莉, 앞의 책, 72쪽에서 재인용)

25) 林美莉, 같은 책, 34-35쪽.
26) <中,中,交三行報財政部文─轉報西安分行陣陝西省府明定省鈔作爲法幣行使幷拒絶封存省行現金> (193

5.11.18.), 『中華民國貨幣史資料』 第二輯, 221쪽.
27) 黃如桐, 「抗戰時期國民黨政府外換政策槪述及評價」, 『近代史硏究』, 1987年, 192-193쪽. 
28) 김정현, 「抗日戰期 國民政府의 法幣가치 유지정책」, 『중국근현대사연구』 第8輯, 1999, 124쪽.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폐개혁 이전의 각 현에서는 주로 半官半民 조직이 縣票라는 화폐를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유통의 범위는 해당 현에 국한되었고 다른 현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었다.29) 
  중일전쟁의 발발은 기존의 지역적으로 분립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
켰다. 특히 전란의 폐해와 대규모의 산업이동 및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었던 
대후방 내지 경제환경의 변화를 불러왔다. 중일전쟁기 국민정부는 중앙과 지방조직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보완을 통한 경제건설을 도모하였
다. 그 과정은 中央-省-縣의 3級 관리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재무조
직의 재구획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기존의 省 단위를 중심으로 한 경제단위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재정 관계 속에서 전시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전시 금융망 형성의 주요 매개체인 법폐는 대후방의 정부계 4대 은행의 본부에서 인쇄된 
후에 각 성에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폐의 유통체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전란으로 인한 
운송수단의 제약에 따라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전쟁의 장기화와 일계통화의 
법폐 탈취 현상과 더불어 법폐정책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정부는 법폐개혁이래 그동안 금지 혹은 제약이 가해지던 각 省地方
銀行의 은행권 발행을 재차 허가하였다. 당시 官民資料에서 이러한 鈔票를 省鈔라 불렀으며, 
법폐 輔助를 담당하였다.30) 법폐의 보조화폐인 성초 발행 허용은 전시 금융망의 불안정한 작
동 속에서 법폐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중일전쟁의 전세 확대로 일본은 화북 대부분 지역과 화동의 상해와 남경 및 장강 하류 대부
분 지역을 점령하면서 국민정부의 병력은 화중지구로 집중하게 되었다.31) 이 시기 국민정부는 
전시 지방금융에 대한 조정에 착수하기 시작하면서, 1938년 4월 「改善地方金融機構辦法綱要」
를 통해 지방금융망의 확대를 도모하였다.32)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금융기관에 領用數額
과 領用期限을 설정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省鈔의 발행을 허용하여 성지방은행의 활성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33)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못한 내지 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통해 법폐경제권의 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38년 6월에 개최
된 제1차 地方金融會議에서 재정부는 정식으로 內地金融機關의 증설을 통한 금융망의 완성의 

29) 戴建兵, 『中國近代紙幣』, 中國金融出版社, 1993, 108-111쪽. 
30) 林美莉, 앞의 책, 1996, 65쪽.
31) 戰區(전투구역)은 일본이 平漢線(北平-漢口)을 절단하고 武漢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화중지역으로 

집중되게 되었다. 1938년 1월 17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戰區에 대한 구획 개조가 결정되어(重
新劃分了戰區), 第1戰區가 平漢路 및 隴海路를 관할하고, 第2戰區는 山西, 第3戰區는 江浙, 第4戰區
는 兩廣, 第5戰區는 津浦路, 기타 第8戰區는 甘·寧·靑 등지로 나뉘었다. 武漢 함락 이후 1939년에 
戰區의 대규모 구획변동이 이루어져 第1戰區 皖·豫, 第2戰區 晉·陝, 第3戰區 蘇南·皖南·閩·浙, 第4戰
區 兩廣, 第5戰區 皖西·鄂北·豫南, 기타 第8戰區 甘·寧·靑·綏遠, 第9戰區 鄂·贛, 第10戰區 陝西로 구
획되었다. 또한 敵後에 蘇魯遊擊戰區와 冀察遊擊戰區를 설립하였으며, 군사위원회는 蘇魯·冀察 遊擊
戰區 이외에도 각 전구에서의 유격전 개전을 지도하였다. 房列曙,胡啓生, 「抗戰時期國民政府戰區劃
分的演變」, 『抗日戰爭硏究』, 2015年, 104-107쪽. 이 시기 전투구역(戰區)의 省內에서는 전세의 유동
성에 따라 敵區(敵人控制區)와 국민정부의 作戰區 내지 遊擊區가 혼재하는 상황이었다. 

32) <改善地方金融機構辦法綱要> (1938.4.29.), 重慶市檔案館 編,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上, 
檔案出版社, 1992, 75-77쪽.

33) 一元이상의 금액은 主幣券(本幣券)이고, 分票·角票는 輔幣券이다. 그런데 省鈔 발행에서 이미 主幣
券에 존재하는 一元券의 발행을 허가한 것은 법폐정책 이래로 중요한 中央發行貨幣權의 일부분을 地
方銀行에 일부분 개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林美莉, 앞의 책, 65쪽.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저축의 장려와 농촌 대출의 확대를 통한 내지 생산사업의 부조를 도모
하였다.34)  
  그러나 일본은 점령한 지역에 협력정권인 화북의 中華民國臨時政府와 남경에 中華民國維新
政府를 수립하고 이어 1938년 10월 武漢과 廣州를 점령함으로써 중일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두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무력으로 중국을 장악하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서 전쟁의 장기전을 도모하였다.35) 이에 대응하여 국민정부는 전투구역(戰區)에 
가까운 지역에 지방 금융기관의 지점을 건립하는 방안을 세우면서 전국 각지의 금융망 건설을 
강화하였다.
  전장의 심화와 더불어 1938년 가을부터 각지의 시장에서는 小票恐慌36)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일어나 여러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투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각 성지방은행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1939년 3월 제2차 地方金融
會議에서도 지방 금융기구의 강화를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각 성 성지방은행의 
역할에 주의하게 되었다.37) 
  주요 서남 대후방의 성초 발행은 후방 금융의 공고화와 경제건설 강화 및 내지의 법폐를 보
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전시 각 지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소표공황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초의 발행이 요청되고 있었다. 廣西銀行에서도 계속되는 輔幣 부족현상
이 발생하게 되면서 성초의 회수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1942년 2월까지 
52,270,000元 이상을 유통하였다. 四川省銀行은 1936년부터 1941년 4월까지 5角輔券 
7,967,857元을 유통하였고, 1942년 2월 말까지 8,101,518元이 유통되고 있었다.38) 정부의 법
폐정책을 늦게 수용한 雲南省의 富滇新銀行은 昆明의 중앙은행 분점과의 경쟁 속에서 활발히 
성초발행이 이루어져 1942년 말까지 新滇幣의 발행액이 7억 9천萬元에 이르고 있었다.39) 그 
밖에도 西康省의 藏幣券이 1941년 8월까지 1,999,775元 가량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陝西省에
서도 1942년 2월까지 443萬元의 성초가 유통하며 시장의 소표공황 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었
다.40)

  한편, 전투구역의 성지방은행은 일계통화의 법폐 탈취 및 물자 사재기에 대응하여 성초의 
유통량을 늘리고 법폐를 절약하며(節省) 경제 국면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또한 省
政府의 전황에 따라 군사전략에 호응하며 지역적으로 이동하면서 일계통화의 경제 침략을 저
지하였다. 이를 위해 은행조직기구에 調査·宣傳·采購·運輸 조직의 설립을 통하여 강화시키며 
금융경제 전면의 항전을 도모했다.41) 예로 河北省 성정부는 하북성이 일본에 점령되자 省境에 

34)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財政經濟戰略措施硏究課題組 編著,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 財政經濟戰略措施
硏究』, 西南財經大學出版社, 1988, 92-93쪽.

35) 일본은 1938년 廣州와 武漢 함락을 기점으로 군사적인 전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전쟁 초기의 
속전속결전략을 포기하게 되었고, 우선적 치안확보 지역을 설정하면서 전쟁의 장기적 태세로 전환하
였다. 기세찬, 「中日戰爭時期(1937-1945) 國民政府軍의 對日軍事戰略 變化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0, 149-151쪽.

36) 小票는 分票·角票 등의 輔幣와 一元·五元·十元의 本幣票를 포괄한다.
37) 1939년 3월에 열린 제2차 지방금융회의 사료에서는 당시 戰區各省地行 건설지역으로 冀,綏,豫,陝,

蘇,魯,皖,浙,閩,粤,晉,甘,鄂,湘 등 10여개 省이 설정되고 있었다. 『中華民國貨幣史資料』 第二輯, 303
쪽.

38) 戴建兵, 『金錢與抗日戰爭』, 人民文學出版社，2017, 162-164쪽. 
39) 林美莉, 앞의 책, 70-73쪽.
40) 戴建兵, 같은 책, 161쪽.
41)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財政經濟戰略措施硏究課題組 編著, 앞의 책, 93쪽. 



있던 성정부를 西安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하북성 안에 일계통화의 대량 유통으로 기존에 시
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법폐와 성초가 소진되고 기타 보폐권 마저도 결핍되어 시장금융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성정부는 지방금융의 유지와 법폐의 외부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옛 초표(舊鈔)의 양식으로 발행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十元, 五
元, 一元 및 輔幣 4種의 성초 발행이 허가되었다.42) 또한 安徽省에서도 일찍이 각 현의 보폐
가 결핍되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이에 현정부는 성정부에 
一角·二角·五角의 3종의 보폐권의 임시발행을 요청하고 있었다.43) 이처럼 일계통화의 경제구
역 확장은 법폐경제를 흡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고 지역의 금융이 고갈되는 상황으로 이
어지게 되었다. 
  수많은 전투구역의 성지방은행들은 농촌경제의 발전과 물자 유통 및 일본의 법폐 탈취방지
의 이유로 계속하여 성초의 발행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화폐인 성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당초 통일된 법폐를 위주로 화폐를 통합하려는 정책 방향은 곡절을 겪게 되었
다. 1940년에 재정부는 성초의 발행량을 늘리고 법폐를 절약하는 방책으로 일본의 맹렬한 경
제 공세에 대비하였으며,44) 1940년 11월에 이르면 인쇄액수 16억 가량의 성초가 각 성지방은
행에 분배되고 있었다.45) 또한 그 크기가 휴대성이 용이한 소형으로 제작하도록 규정되고 있
었다.46) 전투구역 성지방은행의 一元券 및 보폐권 유통은 모두 敵人控制區나 作戰區域 내에
서만 유통하고 후방에서의 발행은 금지되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인근 전투구역이나 후
방 수복구역(復興區)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정부계 은행의 준비금에 따라 태환하도록 하였으
며,47) 적극적인 분점의 설치 및 一省의 금융망 건설이 요구되었다.48) 비록 성초의 유통망에 
있어 각 성 이내로 유통의 제한이 있었지만49), 성초의 유통을 통하여 일계통화의 유입을 억제
하고 항전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일본의 경제전에 대응한다는 논리는 법폐경제권 수호라는 목
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한편, 국민정부의 대후방 내지 금융망 확대의 노력은 전시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지방은행과 상호작용을 통해 법폐경제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계 4대 은행
의 발행준비를 이관하는 과정은 단순히 화폐의 발행권만 분담하여 지방금융망 건설을 위한 것
이 아닌 추가적인 책무도 부과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대의 원활한 금
융소통을 위해 지방 금융기관에 법폐의 발행준비를 일부 부담시키면서 법폐의 유통확대 및 통
화팽창의 방지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1938년 7월에 마련된 시행규칙에서 각 지방금융기

42) <河北省政府主席鹿鐘麟致行政院代電―請恢復河北省銀行發行鈔票> (1939.5.22.), 『中華民國貨幣史資
料』 第二輯, 311-312쪽.

43) <安徽地方銀行監理員致財政部長孔祥熙密電―安徽各縣發行輔幣兌換券情況> (1940.6.8.), 『中華民國
貨幣史資料』 第二輯, 315-317쪽.

44) <財政部錢幣司簽呈部長孔祥熙文,報告發行地方鈔券情況及放寬發行辦法>(1940.10.14.), 『中華民國貨
幣史資料』 第二輯, 302쪽.

45) 『中華民國貨幣史資料』 第二輯, 307-308쪽.
46) 새로 제작되는 省鈔의 치수(新印省鈔尺寸)는 十元券(70mm*140mm), 五元券(66mm*132mm), 一元

券(62mm*124mm), 二角券(48mm*80mm), 一角券(40mm*80mm)이 제시되었다. 『中華民國貨幣史
資料』 第二輯, 308쪽.

47) <第二次地方金融會議──通過維護幣制信用問題案> (1939.3), 『中華民國貨幣史資料』 第二輯, 295
쪽.

48)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財政經濟戰略措施硏究課題組 編著, 앞의 책, 93쪽. 
49) 戴建兵, 앞의 책, 154쪽. 



관은 정부계 4대 은행의 一元券 및 보폐권을 領用할 때에, 추가적인 업무가 함께 부여되고 있
었다. 지방금융기관의 증설은 단순히 금융권의 확장이라는 단순한 목표에서 나아가 해당 지역
의 농업·공업·상업·광업에 이르는 제 산업건설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
다.50) 
  이처럼 중일전쟁기 법폐경제권 건설과정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경제권의 연계성과 통합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상술한 두 차례의 지방금융회의를 통해 전시금융의 새로
운 방안이 지방 중심의 해결방법으로 전환되면서, 각 성의 성지방은행이 정부계 4대 은행과 
함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쟁 전 동부지역에 국한되었던 법폐경제권은 수
도 이전이라는 과정과 함께 광대한 대후방지역과 전투구역을 포괄하는 곳에서 법폐와 성초가 
함께 병존하며 항전경제를 형성하는 법폐경제권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Ⅳ. 전시경제체제의 변화와 法幣經濟圈의 한계  
 
  일본은 일계통화의 대량 유통을 통하여 점령구의 경제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국민정부의 
금융권이 자리 잡고 있었던 동부지역에서 법폐경제를 몰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본 
점령구역의 괴뢰정권 은행에서 발행한 연은권과 화흥권 및 군표와 같은 일계통화는 외환과 직
접 교환될 수 없는 화폐였기 때문에, 일본은 탈취한 법폐를 상해 외환 암시장을 통하여 법폐
의 외환으로 교환함으로써 필요한 전시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51) 그러나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점령구에서 여전히 법폐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계통화를 통한 법폐의 탈
취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52) 일본은 법폐 탈취를 위한 해결책으로 자국 내 과잉생산
품이었던 소비재와 사치품을 대후방에 밀수로 판매하는 대규모의 밀수염가정책(傾銷政策)을 
시행하면서 대후방의 법폐 획득을 기도하였다.53) 그러나 이러한 밀수는 법폐 탈취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나, 결국 당초 일본이 계획했던 본국으로의 전시 물자의 조달은 이루어지지 못
했고, 오히려 물자가 유출되는 형국을 초래하고 있었다.
  일본의 법폐 탈취의 행보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월하지 않았다. 1939년 제2차 세
계대전의 발발로 해외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그들의 자금을 송금하기 시작하면서 상해 외환시
장을 중심으로 해외자금이 집중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파운드와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상대적
인 법폐 교환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법폐경제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54) 이에 
따라 1940년 말 화동 일대에 법폐가 40億元 이상 대량으로 유통되며 일계통화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55) 이와 함께 1940년을 전후로 미일통상조약의 폐기령이 발효됨에 

50) <領用一元券及輔幣券規則>(1938.7.30.),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662-663쪽.    
51) 黃如桐, 앞의 논문, 192-193쪽. 
52) 김정현, 앞의 논문, 126-127쪽. 
53) 대표적인 밀수거점 지역은 天津, 上海, 徐州, 漢口, 廣州 5곳으로 일본은 이 지역을 통해 일본상품

을 대규모 염가로 판매하여 대후방의 법폐를 획득할 수 있었다. 齊春風, 「抗戰時期大後方與淪陷區間
的法幣流動」, 『近代史硏究』, 2003年 第5期, 141쪽.

54) Arthur N. Young, China’s wartime finance and inflation 1937-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23-224쪽. 

55) 1940년 12월까지 華興券의 발행량은 565萬元인 것에 비하여, 동부의 장강 하류 지역(長江下遊三角
洲地區)의 법폐발행은 40億元이상에 달하며 법폐가 이 지역에서도 화흥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 결국 1941년 4월에 일본은 화흥권의 발행을 정지시키고, 왕정위 괴뢰정부의 中央儲備



따라 미국의 대일 무역 제재 시행으로 일본의 전시 경제체제는 급격하게 침체되기 시작하였
다.56)  
  일본은 불리하게 진행되는 전선에서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계통화권의 확대를 통한 
경제권 장악이라는 방법을 전환하여 국민정부에서 분열되어 나온 대일협력집단인 汪精衛정권
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남경의 왕정위정권의 경제전략은 국민정
부의 법폐의 대량 발행에 따른 법폐 가치 하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中央儲備銀行券(中儲
券 혹은 儲備券)의 보급을 통한 새로운 금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왕정위정권은 또 다른 
국민정부를 표방하면서 중경 국민정부를 대체하고자 하였으며, 중저권을 법폐를 대체할 新法
幣로 규정지으며 중경 국민정부의 법폐를 舊法幣로 간주하고 함께 등가로 유통하였다. 이 시
기 왕정위정권은 일본점령구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화폐들을 점차 신법폐로 흡수하고자 하였
다.57) 그러나 법폐를 축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왕정권도 재정적자와 
중저권의 대량 발행에 의한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는 상황에 놓이면서 중경국민정부의 
법폐와의 경제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해외로부터의 물자조달이 힘들게 된 일본은 점령구에서의 법폐경제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자 대후방으로 유출되는 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후방의 물자수급망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광동 연해 지역의 봉쇄 및 1940년 7월 「중국연안봉쇄성명」 
발표와 함께 해안봉쇄를 통한 물자 수급로를 차단시키며 대후방의 물가폭등을 유발하였다.58) 
이러한 일본의 봉쇄조치에 대응하여 중영미 법폐안정기금위원회는 1941년 8월 상해 외환 암
시장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법폐를 이용해 전시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일본은 이제 직접적인 대후방의 물자에 대한 공략을 시작하였다. 특히 왕정위정권은 1942년 
5월 27일 「整理舊法幣條例」를 공포하면서 6월 22일부터 일본점령구에서의 법폐유통을 금지
하고, 저축된 법폐와 중저권의 교환비율을 2:1로 고정시킴으로써 법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였
다.59) 중저권은 평가절하된 법폐를 흡수하며, 점령구의 법폐경제를 장악해 나갔고, 대량으로 
대후방의 물자를 공략하여 대후방의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이처럼 중일전쟁이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貨幣戰’에서 ‘物資戰’으로 변
화하게 되었다.60) 대후방의 공업은 열악한 공장설비시설 문제에 기인하여 물자전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고, 사재기와 통화팽창 등의 여러 문제와 함께 고전을 겪고 있었다.61) 
무엇보다 왕정위정권과 일본 헌병이 협동하여 실시한 해안지대 봉쇄정책 및 장강 하류로 유출

銀行과의 새로운 모색을 도모하게 되었다. 朱佩禧, 「汪僞中央儲備銀行硏究」, 复旦大學人文學院歷史
學系 博士學位論文, 2009, 20쪽.

56)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일본의 군수품 조달이 급감하고, 기타 미국의 국방자재수출단속
법이나 셰퍼드 메이드법의 통과 등으로 종래 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는 루트가 차단되면서 생
긴 중요 자재의 부족은 일본의 전시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었다. 일본역사학연구회 저; 아
르고인문사회연구소 편역, 『태평양전쟁사』 2, 채륜, 2019, 102-103쪽.  

57) <中國銀行藏件 “敵僞經濟談話會紀要”>(約1940), 『中央銀行史料 1928.11-1949.5』, 639쪽. 
58) 박정현, 「중일전쟁 시기 淪陷區 대외무역과 무역 네트워크의 변화」 , 『역사와 담론』 第58輯, 2011, 

198쪽.
59)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訓練委員會編印, 『中國戰時經濟問題』, 重慶, 1943年版, 121쪽. (齊春風, 

앞의 논문, 151쪽에서 재인용)
60) 經濟戰에서 物資戰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는 齊春風, 「抗戰時期大後方與淪陷區間的法幣流動」, 『近

代史硏究』, 2003年 第5期; 박정현, 「중일전쟁 시기 淪陷區 대외무역과 무역 네트워크의 변화」, 『역사
와 담론』 第58輯, 2011 참조.

61) 김지환, 「中日戰爭期 上海 中立化와 工業 內地移轉」, 『中國學論叢』 第20輯, 2005, 335~339쪽.



되는 물자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정책은 중경정부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가져왔다.62) 또한 사천
성의 흉작이 겹치며 급격한 대후방의 물가의 상승이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의 식량 가격은 점
차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회의 불안한 정국 가운데 중경국민정부는 이 시기 급
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경제 통제정책의 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稅制改革을 동반하
는 방향으로 해결안을 찾게 되었다. 
  중일전쟁 이전 국민정부의 세제는 國家稅인 關稅·鹽稅·統稅·烟酒稅·所得稅·礦産稅·銀行稅·交
易所稅·印花稅 등이 있었고, 地方稅는 土地稅, 營業稅, 契稅, 房捐(土地改良物稅), 附加稅, 其
他稅捐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었다.63) 지방세 중 토지세는 다시 田賦, 地價稅, 土地增値稅로 
나누어 징수되었다. 그 중 田賦는 국민정부의 수립 이후 지방 세원으로 분류되어 각 省歲入 
평균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의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64) 중
일전쟁의 발발로 關稅·鹽稅·統稅 등의 주요 세원의 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의 증가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었고, 1940년 흉작의 여파와 상술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식량 및 
물자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軍
糧 및 국가 운영을 위한 公糧 수급문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년 150여만 명씩 
8년간의 전쟁 기간에 총 14,050,521명이 징병 되었는데, 이 거대한 상비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식량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65) 중경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
여 해결의 방향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1941년 3월을 기점으로 전부 개혁을 
통한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66)

  1941년 7월 1일부로 중경정부는 전부의 징수 방식에 변화를 가하여 그동안 國幣로 납부하
던 것67)을 현물로 징수(徵實)하도록 하는 통칙의 시행에 들어갔다.68) 이에 따라 각 省에서 기
존의 납부 방식을 대신하여 每元에 稻谷 4市斗 혹은 小麥 2市斗를 과세의 표준으로 환산하여 
매년 수확 시기 한 차례 징수되었다.69) 전부의 현물징수는 이와 동시에 中央稅로의 귀속과 함
께 진행되었다. 각 성의 전부는 1941년 6월 第3次 全國財政會議를 통하여 지방세에서 중앙세
로 귀속 논의가 진행되어 8월에 「中央接管各省市田賦實施辦法」이 공포되면서 각 성의 전부는 
중앙세로 통합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1941년 이내로 각 省·市·縣 단위로 田賦管理處의 건설

62) 黃美眞, 「1937-1945:日僞對以上海爲中心的華中淪陷區的物資統制」, 『抗日戰爭硏究』 1999年 第1期, 
98쪽. 

63) 焦建華, 앞의 책, 576-577쪽.
64) 田賦는 1928년 제1차 全國財政會議에서 정식으로 지방세로 분류되었다. 국민정부 초기 1년에 2차례 

징수되었던 田賦는, 각 省의 토지비옥도의 평균에 따라 세율이 책정되어 부과되었다. 銀元으로 통일
되어 징수되던 전부는 법폐개혁이 실시된 1935년 이후부터 法幣로 납부되었다. 焦建華, 같은 책, 
637-643쪽.

65) 侯坤宏, 앞의 책, 213-214쪽.
66) 중경국민정부의 전부개혁에 대한 논의는 1941년 3월에도 제기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田賦改徵實

物辦法暫行通則>을 통하여 각성의 양식의 軍糧 충당 우선원칙과 각 성에서의 현물(實物)징수의 필요
성을 공포하고 있었다. 또한 第五屆八中全會議의 결의에서도 항전에 있어 田賦의 中央接管의 필요성
이 논의되고 있었다. 

67) 중일전쟁 초기 田賦는 일률적으로 國幣로 계산되어 징수되고 있었다. 징수된 경비는 대부분이 각 지
역의 金庫로 들어가 省·市·縣의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법폐 이외의 銀兩·錢文·米石 등으로 납부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환산(折合)하도록 하고, 金庫가 없는 지역에서는 經徵處나 收款處로 분립하
여 징수되었다. <各省田賦徵收通則> (1937.8.1.),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461쪽.

68) <戰時各省田賦徵收實物暫行通則> (1941.7.1.),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463-464쪽.
69) <戰時田賦徵收實物暫行通則> (1942.7.7.),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469-471쪽. 



이 추진되었고, 이곳에서 전부와 토지의 접수관리(接管)와 상신(陣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70) 
이러한 관리처건설 작업을 통하여 각 지방에서 거둬들인 전부 수입은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
었으며 정부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부의 현물징수로 군대가 시중에서 대량의 식량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덕분에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71) 그러나 이러한 전근대적 방식인 전부의 현물징수는 
전시 상황이라는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현물의 징수 과정인 수취·
저장·운송의 각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행착오와 관리들의 수탈, 물리적인 운반에서 소요되는 
대규모의 인력난 등 각 성 전부의 혼란은 민중에게 더욱 부담이 가중되어 벽지로 도피하는 현
상이 발생하였다.72)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부에 대한 三徵의 방법으로 軍糧과 公糧의 양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상술한 현물징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민간으로부터의 
강제매입(徵購)과 차용의 명분으로 징수(徵借)하는 방법을 시행하며 부족한 식량을 보충함으로
써 농촌의 부담을 가중시켰다.73) 
  이처럼 지방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전부가 중앙으로 귀속됨에 따라 지방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전부가 이전 지방세로 존재하던 체제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때 해당 
省의 심사·비준(核準)에 의거하여 법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74) 그러나 이제 전
부의 중앙귀속은 급격히 성 예산의 세원 상실로 인한 省級 재정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종국에는 기존의 中央-省-縣의 3급 재정관리체제에서 省級財政이 國家財政에 편입됨에 따라, 
1942년 1월 1일 정식으로 國家財政과 地方自治財政의 2급 재정체제로 조정되었다. 성급재정
은 그 독립지위를 상실하고, 국가재정으로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다.75) 이에 따라 縣·市 이하 
단위는 자치재정으로 분류되어 독립 세원으로 房捐(土地改良物稅)·屠宰稅·營業牌照稅·行爲取
締稅(筵席及娛樂稅)·使用牌照稅의 5개 항목을 징수하게 되었다.76) 
  성급재정의 중앙 편입과 함께, 각 성 재정의 公債 부문에서도 중앙화 작업이 이루어져 
1941년 6월부터 성의 예산을 비롯한 공채의 정리에 관한 결의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77) 
이 결의안으로 각 성에 소속된 예산의 전체가 모두 중앙의 관리 아래로 들어가고, 이제까지 
발행해 온 省公債와 그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항 일체를 중앙 재정부가 접수하여 관리(中央接
管)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1942년 6월에 「整理省公債辦法」78)으로 귀결되면서 각 성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었던 지방의 공공 채권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성급재정의 중앙 집중화는 1941년 상해 외환 암시장 소멸의 영향과 더불어 각 성의 성초 
발행의 축소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년 12월 재정부의 성초에 관련한 보고에서도79) 

70) <中央接管各省市田賦實施辦法> (1941.8),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464-465쪽.
71) 래너미터 저; 기세찬·권성욱 역, 『중일전쟁』, 글항아리, 2020, 325-326쪽.
72) 안휘성에서는 중일전쟁기 산악지대만이 안전지구였다. 양식은 대부분이 民夫들이 각각 어깨에 짊어 

메고 식량을 옮겼는데 그 무게가 80斤으로 매일 최소 60華里를 이동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侯
坤宏, 앞의 책, 72-73쪽.

73) 중경정부는 田賦에 대한 三徵(徵實·徵購·徵借)의 방법으로 軍糧과 公糧의 양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
었다. 侯坤宏, 앞의 책, 117쪽. 

74) 江滿情, 「論抗日戰爭時期的湖北財政」, 『湖北大學學報』, 2011年 第38卷第4期, 56쪽.
75) 焦建華, 앞의 책, 763쪽.
76) 焦建華, 같은 책, 921-922쪽.
77) <第三次全國財政會議關于接收及整理省公債辦的議決案> (1941.6),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財政

經濟(二), 591쪽. 
78) <整理省公債辦法> (1942.6.12.),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財政經濟(二), 594쪽.



상해 외환 암시장이 차례로 소멸되고 이로 인한 일계통화의 법폐 탈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시의 경제 국면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각 성지방은행의 五元·十元鈔票 
인쇄제작 계획안이 9월에 정지되었고, 11월 말에는 대부분의 성초에 대하여 인쇄제작 중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성지방은행의 성초발행 중단 조치는 다시 단일 법폐 중심 화폐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시경제의 효율적인 분업화를 위하여 1942년 5월 28일 四聯總處의 
전문화가 결정되었다.80) 특히 정부계 은행인 中國銀行·交通銀行·中國農民銀行의 법폐의 발행
과 외환수납, 국고관리, 각 은행의 준비금에 대한 권한을 中央銀行이 흡수하게 되면서 금융체
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도하였다. 중앙은행의 법폐 발행에 관련된 사항은 1942년 7월 1일 
「統一發行辦法」81)의 제정으로 확정되었고, 중앙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中國·交通·農
民銀行)에서 미발행된 新券은 모두 중앙은행의 금고(中庫)에 집중하여 보관케 하였다. 아울러 
이전 발행권의 준비금82)도 중앙은행으로 이관하여 접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의 집중이 이루어졌다. 
  금융의 중앙 집중화와 통일화는 곧 성지방은행의 성초에 대한 정리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
다. 1942년 7월 14일 「中央銀行接收省鈔辦法」83)이 발효되어 성초의 정리작업이 개시되었고 
재정부가 성초 발행의 종료 기일을 정하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판법에 따라 통하여 6
월 30일 자로 정지시킨 각 성 성은행과 지방은행의 화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재정부에 보
고(呈報)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이 검토(査核)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미 발행된 성초의 
준비금과 예금은 중앙은행으로 집결되게 되었고, 중앙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3
개 은행(中國·交通·農民銀行) 중 한 개 은행이 중앙은행을 대신해 보관하고, 이미 인쇄 중인 
新券은 인쇄가 완성된 후에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었다. 
  전술한 성급 재정의 소멸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자치재정의 양대 재정체제가 수립되게 되
면서, 지방자치재정을 정리하는 안84)이 제기되어 縣市의 자치재정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대략
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43년 12월에 「整理自治財政辦法」85)이 공포되어 

79) <財政部向國民黨八中全會報告-各省銀行幣制和發行省鈔數額> (1941.12.9.), 『中華民國貨幣史資料』 
第二輯, 308-309쪽.

80) 중일전쟁기 四聯總處 주도의 금융체제는 1942년 5월 28일 <中中交農四行業務劃分及考核辦法>을 
공포면서 4대 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져 화폐발행과 신용, 외환의 경영·관리에 대한 
독점현상이 강화되었다. 中央銀行의 주요업무는 1.법폐의 발행 2.외환수납의 총괄 3.국고의 대행관리 
4.각 은행의 준비금 모금 5.어음교환 6.어음재할인(重貼現)업무, 中國銀行의 주요업무는 1.중앙은행이 
위탁한 정부 외채 수납업무 2.국제무역 발전 및 협력 3.중앙은행이 위탁한 外匯,僑匯 관련 업무 4.국
내 공상업관련 송금업무 5. 저축과 신탁업무, 交通銀行의 주요업무는 1.공업과 광업 교통 및 생산사
업에 관련한 대출과 투자업무 2.국내 공상업관련 송금업무 3.회사사채 및 증권 인수업무 등, 中國農
民銀行의 주요업무는 1.농업생산관련 대출 및 투자업무 2.토지금융 처리업무 3.합작사업 처리업무 4.
농업창고, 신탁 및 농업보험 처리업무 5.저축예금업무를 나누어 분업의 전문화를 구축하였다. 中國近
代金融史 編寫組, 『中國近代金融史』, 中國金融出版社，1985, 226-228쪽.

81) <統一發行辦法> (1942.7.1.),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649쪽.
82) 화폐의 통일 이후 준비금 부문에서도 집중화가 이루어져 역시 1941년 <非常時期管理銀行暫行辦法>

에서 보통예금의 20%를 4대 은행이 임의로 예치했던 준비금에 대하여 1942년 6월에 이르면 「補充辦
法」을 통해 준비금을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접수하게 되었다. 국민정부는 이처럼 통일된 화폐 규칙으
로 전국의 화폐를 장악하면서 전시경제를 항전에 적극 동원할 수 있었다. 周澹寧, 『中國近代經濟史新
論』, 南京大學出版社, 1991, 302-304쪽.

83) <中央銀行接收省鈔辦法> (1942.7.14.),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財政經濟(三), 325쪽.
84) <整理自治財政綱要> (1942.12.9.),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622쪽.



縣市財政整理委員會를 조직하고 지방 자치재정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방의 공유재산(公有款産)이었던 모든 公款·公産이 정리되고, 뒤이어 公有款産管理委員會가 
조직되어 지정된 용도의 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중앙으로의 통일적인 관리체계로 들어가게 되
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집중화는 기층의 縣銀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의 내
지 금융망의 확대는 지방의 하부조직인 현급 단위의 현은행 건설작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
진되고 있었다. 전시 중앙정부는 기존 현은행법에 따라 제 규칙과 운영 사항들이 규정되고 있
었는데, 1940년대의 지방재정의 중앙화에 따른 흐름은 현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1944년 2월 「加强銀行監理辦法」86)이 비준되면
서 각 지역의 中國·交通·農民 3行 및 中信·郵匯 2局, 商業銀行과 성지방은행 등 제 은행의 업
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재정부가 제정하는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었다. 정부는 현은행에 대
한 장악을 통해 지방의 물가를 관리하고 생산 증가를 위한 금융지원을 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各區 은행에 檢査處를 설치하여 재정부에서 파견한 處長 1인과 해당 지역 중앙은
행 책임자 1인이 副處長으로 겸임하도록 하면서 지역의 금융의 동태를 조사하고 금융시장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경비를 중앙은행의 부담으로 충당하는 등 현은행에 대한 엄격한 중앙
의 통제를 가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성급 재정의 정리에 따른 중앙의 세원 확보의 과정은 성 단위 재정의 축
소를 가져왔고, 지방 농촌의 금융공황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농촌경제를 고갈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었다. 중일전쟁기 농촌자금의 이탈은 심각한 농촌금융공황을 불러오고 있었다. 무엇보
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금융공황을 農貸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이었다. 정부의 금융
망 구축 노력에 따라 각 현단위로 은행을 건설하여 농촌경영을 부조해 나갔던 지방의 은행들
은 이 시기 대대적인 농업대출을 통하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1939년~1940년의 
전국 각 은행 및 농업대출 기관의 농업대출액은 9월 통계 기준으로 총 151,324,481.64元이었
다. 이 중 후방 6省(四川,陝西,雲南,貴州,西康,甘肅省)에서 46.61%, 기타 각 省(湖南,湖北,廣
西,江蘇,安徽,江西,河北,山東,廣東,綏遠,河南,福建,山西,浙江 및 기타 省)이 53.3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사천성이 42,495,869.34元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陝西·廣西·江
蘇·江西省의 4개 성이 다음을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업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87) 농업
대출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국적으로 개설된 은행자본의 농촌투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88) 그
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계절에 따른 생산 수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입 자본에 대응하는 생산량의 증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통화발행권이 있
었던 중앙정부와 기타 은행자본이 농촌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농촌 금융공황은 해결되지 못한 채 은행자본에 농촌경제가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중일전쟁기 국민정부는 위와 같이 전시 금융망 형성을 바탕으로 전시 항전 경제 수립과 동
시에 내지 농촌 경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전시 금융망의 형성은 전쟁의 형세에 

85) <整理自治財政辦法> (1943.12.30.),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634쪽.
86) <加强銀行監理辦法> (1944.2.14.), 『抗日戰爭時期國民政府經濟法規』, 657쪽. 
87) <四聯總處關于全國農貸槪況統計>(1940.9.),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財政經濟(八), 45-46쪽.
88) 張公權 著;楊志信 譯, 『中國通貨膨脹史（1937-1949）』, 文史資料出版社, 1986, 116쪽.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전투구역의 성지방은행은 성초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하여 
일계통화의 확산을 저지시키며 법폐경제권 수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애초 속
전속결로 점령지의 경제를 장악하려고 했던 일본은 1939년을 기점으로 대내외적인 난관에 봉
착하게 되면서 일계통화권 확장이라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특히 양국의 봉쇄정책은 
전쟁의 양상을 화폐전에서 물자전으로 이행시켰다. 일본의 경제봉쇄는 전쟁으로 많은 부분을 
해외수급에 의존했던 식량가격의 폭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국민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
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그동안 지방의 중요한 세원이었던 田賦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부는 그동안 법폐로 납부하던 방식에서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화
하였다. 동시에 중앙세원으로의 귀속화 작업이 진행되어 성급재정의 소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성지방은행의 성초에 대한 정리과정 작업으로 이어져 그동안 법폐와 성초가 함
께 병존하며 형성되고 있었던 법폐경제권은 다시 단일 법폐로 통일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Ⅴ. 맺음말

  본고는 중일전쟁기 法幣의 확산과 유통을 통해 형성되었던 지역을 ‘法幣經濟圈’으로 설정하
여 분석하면서,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된 법폐경제의 면면을 탐구하였다. 국민정부는 1935
년 法幣改革을 통하여 근대적 국민국가 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폐의 유통은 
당시 교역의 중심지였던 동남의 연안 지대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고, 서남과 서북지역은 
기존의 자급자족적 고립경제를 유지하여 전국적 재정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중일전쟁의 격화와 重慶 천도 상황 속에서 서남 大後方을 중심으로 경제건설에 착수한 국
민정부는 대대적인 금융망 구축에 주력하면서 중일전쟁 이전에 마련한 中央-省-縣의 3급 관
리체제에 기초하여 행정구역의 재편과 함께 재무조직을 정비하였고, 대대적인 銀行의 증설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각종 농촌 관련 업무와 생산 증진을 위한 금융
지원의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법폐 유통망의 확대를 도모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中央-省-縣 단위를 기초로 公庫제도를 수립하여 國庫-省庫-縣庫가 
연결되는 전국적인 國庫網 건설작업이 착수되어, 중앙금융과 지방금융 조직이 긴밀히 연계되
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고제도를 바탕으로 省地方銀行에 각종 국가사업
의 금융업무를 이관시키고 서남 각 성 내의 경제와 금융을 통제하면서 분산된 경제구조의 통
합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법폐경제권의 건설과정에서 국민정부는 법폐개혁 이래 단일 법폐만으로 경제적 통일
을 이루고자 했던 기존의 방안에 대한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요 원인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 단순히 무력 침공을 넘어 경제 공세를 동반한 침략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일본
은 적극적으로 법폐를 탈취한 뒤 상해에 존치된 외환 암시장을 통해 법폐의 외환으로 교환한 
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일계통화의 경제공세는 법폐경제
를 와해시키며 국민정부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전장의 심화와 더불어 발생했던 시
장의 小票恐慌 현상은 물가상승이라는 문제와 동반되면서 법폐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민정부는 법폐개혁 이래 금지 혹은 제한을 가했던 성지
방은행의 省鈔 발행을 다시 허용하면서 법폐를 보조하게 하였다. 특히 戰區의 성지방은행은 
전시의 형세변화에 따라 성정부와 함께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금융망을 구축하였고, 성초의 
유통을 통해 법폐를 보호하고 일계통화의 확산을 저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성초 유통이 각 省內로 제한되었지만, 主幣券의 발행도 허가되면서 전시 성내 경제를 운용하
도록 하였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성초가 법폐와 함께 법폐경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전쟁의 양상은 중일 양국의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며 변화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폐경제권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상해지구에 집중된 해외 환류 자금 및 법폐 교환가의 상승으로 일계통화권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미국의 미일통상조약 폐기령의 발효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왕정위정권의 등장과 일본점령구의 법폐금지정책으로 이어지
고 있었다. 또한 대후방으로의 물자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상해봉쇄 및 중국연안봉쇄령이 강화
되면서 중경정부의 경제 고립은 가속화되었고, 전쟁의 양상은 貨幣戰에서 物資戰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경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과세 정책을 통한 해
결안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 재정조달은 대후방 공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아닌 농
촌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던 田賦에 대하여 기존의 법
폐 납부가 아닌 현물징수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재정확보와 함께 군량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
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전부는 지방세에서 중앙세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조치
는 省財政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省級財政이 그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國
家財政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성급 재정의 중앙화는 동시에 성지방은행의 省鈔 발
행의 축소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민정부는 중일전쟁이라는 격변기에 동부지역에 국한되었던 법폐경제를 광활한 대
후방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중일전쟁기 법폐와 성초
가 병존·연계되어 ‘법폐경제권’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전황의 급변화와 전쟁
의 양상이 물자전으로 이행되는 상황에서 법폐를 보조하던 성초의 정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단
일 법폐화의 과정으로 귀결되었다. 이로써 단일 화폐를 통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재정적 통일
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통일의 과업은 성급재정의 중앙화를 동반하면서 동시에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던 전부의 현물징수 및 중앙재정으로의 편입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었던 고립·분산적 농촌경제에 큰 타격을 안
겨주고 있었다. 특히 성급재정의 소멸과 더불어 지방재정은 더욱 고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대규모 자본에 저항력이 취약한 농촌경제에 적극적인 대안책을 제시
하지 못하였고 농촌경제의 침체를 불러왔으며, 당시 심각한 경제문제였던 통화팽창이라는 근
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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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의 변화에 따른 환대와 배제의 역학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상하이 유대인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김지영

Ⅰ. 들어가며

  중국 상하이에는 ‘상하이 유대 난민 기념관’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피하여 상하이로 도피한 유대인 난민89)들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당시 
상하이에는 2만 명90)을 상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상하이 전체에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적지 않은 숫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이 많은 유대
인 난민들이 중국으로 몰려 든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상하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였는가.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당시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91)

   1930년대 히틀러의 광적인 반유대주의(Anti-semitism)로 독일과 그 점령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럽을 탈출하여 이곳 상하이로 모여들게 되었다. 당시 상하이는 제2차 상하이 사
변(淞滬會戰)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92)한 직후였으며, 유대인에 대한 일본의 비
교적 호의적인 태도 및 재미 유대인 단체의 도움에 힘입어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그렇지만,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들은 ‘무국적 피난민 거주 구역(無国
籍避難民指定居住区)’에 수용되어 곤궁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러한 
상황 변화를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즉, 유대인 난민에 대한 일본의 
정책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에 상하이의 유대인 난민에 관하여,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중국학계에서는 1930년대 유럽의 유대인 난민이 
중국 상하이로 대서 몰려든 이유에 대해, 중국과 유대인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또 중국정부가 유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정책) 혹은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周国建(1992)에서는 당시의 국제정세 및 중국과 유대인의 우
호적인 관계를 기술하면서, 유대인들이 상하이로 오게 된 연유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王建
(2000)은 20세기 초반 중국 측 인사들의 유대인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기술하면서, 중
국인과 유대인 난민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刘冰(2001), 殷

89)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이 홀
로코스트 난민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기백명의 세파르딤 유대인(Sephardi 
Jews), 4천여 명의 러시아 출신의 아슈케나짐 유대인(Ashkenazi Jews)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상하이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90) 1930년대 상하이로 온 유럽 유대인 난민의 수는 학자마다 상이하다. 대체적으로 1930년대 상하이로 
유입된 유럽 유대인 난민의 수를 3만 명이라 보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상하이로 도망쳐 온 독
일, 오스트리아,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유대인 난민의 수는 2만 명으로 보고 있다. 周国建, 「论三
十年代犹太难民涌入上海的原因」, 『史林』, 1992(02), p.75; 房建昌, 「关于近代来华犹太人史的史料及
研究简况」, 『史学理论研究』, 1999(02): p.146-151 참고.

91) 周国建, 「论三十年代犹太难民涌入上海的原因」, 『史林』, 1992(02), p.75.
92)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군이 남하하였고, 1937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하이 

전투[淞滬會戰:, 제2차 상하이 사변]가 벌어졌다. 상하이 전투 당시에는 서양 열강과의 전쟁을 우려한 
일본군이 공공(영국+미국) 및 프랑스 조계는 침범하지 않았기에 전화(戰禍)를 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
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이후에는 일본군이 공공 조계마저 점령하게 된다. 김지영⸱이홍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공산당의 유민(遊民)정책」, 『현대중국연구』 25(3), 2023, p.284.



昭鲁⸱赵飞飞(2007), 姚江鸿(2018)에서는 당시 국민정부 단위의 정책 제안, 즉 쑨커(孙科)의 ‘유
대인 거주 구역 설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陈旭楠(2013)은 당시 
유대인 난민의 열악한 생활상을 기술하면서, 일부 유대인 여성들이 매춘업으로 뛰어든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밖에 文春美(2019)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의 유대인 구호 복어 
계획(河豚计划, Fugu Plan) 등, 유대인 난민에 대한 일본 정책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이 존재
하고 있다.93) 다음으로 일본학계에서는 상하이의 ‘무국적 피난민 지정 거주구(無国籍避難民指
定居住区)’의 설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후하여 상하이
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당시 상하이의 유대인 관리와 피난민 거주구 지정에 
있어 깊이 관여한 인물이 일본해군 대좌 ‘이누즈카 코레시게(犬塚 惟重, いぬづか これしげ)’
와 ‘사네요시 토시오(實吉 敏郎, さねよし としお)’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세키네 마호(関
根 真保, 2017)는 이누즈카의 언행을 중심으로 일본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시 유대인 관리 
조치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는 달리, 칸노 켄지(菅野 賢治, 2020)에서는 사네요시
가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피난민 거주구가 설치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야마시타 하지메(山下 肇, 1987)은 당시 상하이에 거주하였던 유대인의 회고를 바탕으로 상하
이 유대인의 삶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미국 학계에서는 개별적 사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상하이의 유대인 난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그 중 재미 유대인 학자 
데이비드 H. 크랜즐러(David H. Kranzler, 1976)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당시 유럽에서 온 
상하이 유대인 난민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회고록 및 아카이브도 존재하고 있다.94)  하
지만, 국내 학계에서의 상하이 유대인 난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관
련 연구는 일본의 유대인 난민 정책을 분석한 김지환(2010)이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대인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근대 상하이의 도시적 특성을 관문
도시(Gateway City)95)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본다. 또한, 유대인 난민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태도 차이(정책 중심으로)를 환대와 배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일본의 태도가 급변한 원
인에 대하여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유럽에서 홀로코스트라는 참화를 겪고 상하이에서도 배제
(혹은 방치) 당한 경험을 가진 이들을 과연 서발터니티(Subalternity)96)로 간주 할 수 있는가

93) 그 밖에 중국학계 내에 있는 상하이 유대인 난민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David H. Kranzler, 許步
曾 譯(1991); 唐培吉 等(1992);  潘光(2002); 潘光主 编(2008); 王健(2010); 麗蓮·威倫斯, 劉握宇 譯
(2018); [以色列] 伊愛蓮(Irene Eber)著, 宋立宏, 丁琪, 張鋆良 譯(2022) 등이 있다. 

94) 维拉—施瓦克兹(Vera Schwarcz)撰, 金彩红編譯, 「犹太人对上海经历的回忆」, 『史林』, 2001(02): 
p.95-103 참고. 이 글은 상하이에 대한 유대인 난민의 회고록(Memoirs of the Jew on Shanghai)
으로, Jonathan Goldstern ed., The Jew of China, M.e.Sharpe, Inc., Armonk, New York, 
1999.번역한 글이다.

95) 관문도시란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개방과 폐쇄’, ‘이음과 단절’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작동하는 권력의 공간이자, 인식론적인 공간이다.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보자면, 관문도시는 그 국가가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외곽 지점이다. 하지만, 그 권력의 바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
는 물리적 제일선이다(이홍규ㆍ김동규. 2024: 44).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권력의 
작동을 볼 수 있다. ‘경계’에 대한 연구는 지배와 강탈, 착취의 관계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
한 변화하는 관계들을 둘러싼 투쟁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2021: 46). 관문도시는 국민국가(national state)의 경계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국가의 권
력 작동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 김지영⸱이홍규, 위의 글, p.278.

96) 서발터니티는 그 원형에 해당하는 ‘서발턴(subaltern)’에서 나온 것으로, 서발턴 개념의 기원인 그람시의 해
석 즉 한 사회의 헤게모니 집단을 제외한 종속집단이란 의미, 그리고 특정 사회에서 다수자의 시선으로는 해
독 불가능한 소수자를 지칭하는 구하의 해석, 그리고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왜곡되어 버리는 존재, 
즉 해독 불가능하거나, 재현 불가능한 존재를 가리키는 스피박의 해석 등을 포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서발턴들의 개념과 유사한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은 주체도 객체도 아닌 존재인 ‘비체’(크리스테바, 2001), 
혹은 포함되었어도 포함되지 않은 존재를 가리키는 ‘호모 사케르’(아감벤, 2008),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의 자



에 대해서 규명해 보도록 한다.

Ⅱ. 관문도시 상하이와 유대인 난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당시, 상하이에 머물렀던 유대인의 수는 2만 명을 조금 상회하였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영국 국적의 세파르딤97) 수백 명,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4천여 명, 독일 
및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1만 7천여 명,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1천여 명이었다.98) 1940
년대 초반 상하이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총 수가 약 15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유대
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는 근대 상하이의 도시적 특성
과 연관된 두 가지의 원인 및 일본의 태도와 관련된 원인 한 가지가 각각 존재한다.
  첫째, 1930, 40년대의 상하이는 유대인 난민들이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유럽화 된 
도시였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상하이는 아편전쟁을 통해 개방된 개항장 중 하나이다. 상하이
가 서양 열강에 의하여 개항되면서, 1843년에는 영국, 1848년에는 미국, 1849년에는 프랑스
가 조차권을 획득하여 조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조계를 통해 유입된 서양의 자본으로 인
해 상하이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및 상업화가 진행되었다.99)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독일 및 오스
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난민들이 급격히 상하이로 몰려들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은 조계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이미 80여 년이 흐른 시점이다. 조계가 설치된 이후부터 상하이에는 서
양의 문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근대 상하이는 극동에서 가장 유럽화 된 도시였다. 게다가 
조계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통용되었으므로,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다시피 했던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도시였다.
  둘째, 당시의 상하이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개방적인 도시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의 근

리가 없는 존재인 ‘몫이 없는 자’(랑시에르, 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서발턴의 다양한 속성들을 추상화하고 개
념화한 것이 서발터니티이다. 김지영⸱이홍규, 위의 글, p.278.

97) 이는 영국 국적을 가지고 인도에서 거주하던 유대인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인물이 1867년에 상하이
에 인도의 유대인 재벌인 사순(Sassoon) 상회의 지점을 개설한 엘리아스 사순(Elias David 
Sassoon)이다. 山下 肇, 「上海のドイツ・ユダヤ人 (1) : 序説」, 『独逸文学』 31巻, 1987, p.87; 董莉
英, 「二战时期中国上海的犹太人」, 『西藏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6巻 第5期, 2005, p.61.

98) 菅野賢治, 「上海無国籍避難民指定居住区」設置の反響」, 『京都ユダヤ思想』 第12号, 2021, p.17.
99) 상하이의 조계는 1842년 난징 조약 이후인 1843년에 영국이, 1848년에 미국이, 1849년에 프랑스가 

각각 설치하였다. 이후 1863년에 영국과 미국 조계가 공공 조계로 합병되었다(김능우 등, 2013: 10).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군은 제 2차 상하이 사변[淞滬會戰: 1937년 8월-11
월]을 계기로 공공조계의 北歐와 東區를 중국 군대를 공격할 기지로 삼아 순찰대 대신 해병대를 배치
하였기에, 공공조계는 사실상 둘로 나눠졌다. 즉. 일본이 다스리는 공간과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군이 
방어하는 공간으로 나눠진 것이다. 1940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던 영
국군은 철수했으며, 이듬해인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군은 공공 조계의 中區와 西區도 
점령하였다. 그 후, 1943년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장제스 충징[重慶] 국민정부에게 법률상 공공조계
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였다. 반면, 프랑스 조계의 경우 1937년에는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았지만, 
1940년 이후에는 나치 독일의 괴뢰정부인 비시 프랑스(1940년 7월 10일-1944년 8월 20일)에 의해 
지배당했다. 비시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1943년 2월 23일에 비시 프랑스는 중국 내의 조계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였
다. 그리하여 같은 해에 일본의 괴뢰정부인 왕징웨이 정권[汪僞政權, 汪精衛南京國民政府: 1940년 3
월 30일-1945년 8월 16일]은 텐진 프랑스 조계를 시작으로 한커우 프랑스 조계 및 광저우 프랑스 조
계를 회수하였고, 이어 7월 30일에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조차 회수하여, 상하이 프랑스 조계는 
종결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1일 공공조계까지 회수하였다. 그렇지만, 중일전쟁 종료 후
인 1945년 11월 24일이 되어서야 장제스 국민정부에 의해 상하이의 조계는 마침내 종결을 선언하게 
된다. 김지영, 「근대 중국 도시의 빈곤층 연구: 민국시기 상하이 노점상 治理를 중심으로」. 『아시아연
구』, 27(3), 2024, p.227.



대 상하이는 타국적의 외국인은 물론이요 무국적자들도 사실상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100) 유대인 난민들이 정착하기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즉, 상하이는 개항 이
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시였으며, 특히 유럽⋅미국인(洋人)들에게는 상하이 출입이 편
리하였다. 1937년 8월 13일, 제2차 상하이 사변 이후 일본군이 상하이의 대부분을 점령하면
서, 공공조계와 프랑스조계에 대한 포위가 형성되어 한 때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조계는 ‘외딴섬[孤島]’과 같이 되어, 외부와의 연락은 바닷길을 통해서만 유지되었다. 당시 중
국 국민정부는 상하이에서 철수했고, 조계지에 남아있던 인원은 항일 선전 및 공작원을 제외
하고는 상하이 지역에 대한 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점령군 당국은 상하이
에서 괴뢰정권인 중화민국 유신정권[維新政權: 1938-1940년]을 일으켰으나, 입지가 안정되지 
않아 상하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특히 조계지는 더욱 개
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상하이의 해관(海關), 항구 등은 통상보다 휠씬 개방된 특
수한 상태에 놓여있어, 외국인이 수로를 통해 상하이로 입국하는데 통상 필요한 해관(세관)등
의 일체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특히 1939년 9월 이전에는 외국인이 상하이에 
입국할 때 비자는 물론 경제적 담보도 필요 없었고, 미리 일자리를 구하고 경찰이 제공한 품
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었다. 나치의 통제권에 벗어난 유럽의 유대인 난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수가 수용소에서 범인이었고, 종종 불법적인 경로로 유럽을 탈출
하여 거의 모두 무일푼 상태였기 때문이었다.101)

  1938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한 한 무리의 유대인 난민은 “우리 187명 중 적지 않은 수가 원
래 현지 상업계의 거부로 수천만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추방되어 뱃삯 외에 각 사
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10파운드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즉시 수색되어 끌려간다.”102)

고 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 아래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엄격히 통제된 
국가 혹은 통상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하는 국가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었다.  
  셋째,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의 일본은 상하이 유대인 난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에는, 일본이 경제적 및 외교적인 이득을 얻고자 유대인 난민들
에게 우호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상하이로 들어와 정착하는 것 역
시 묵인해 주었다.103)

  그렇다면, 유럽의 유대인들이 상하이로 대거 이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근대 시기 이전
에도 유대인들이 중국 대륙으로 이주했던 사실은 존재하지만,104)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아편전쟁이 발발한 19세기 중엽 이후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영국 국적
의 세파르딤들은 서양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입하던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반면에, 러시아 출신의 아슈케나짐들은 19세기 말에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00) 그렇지만, 민국시기에도 외국인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였다. 『外国人来中国护照签证
办法』, 『广东省政府公报』 第335期, 1936, p.1-8.

101) 周国建, 「论三十年代犹太难民涌入上海的原因」. 『史林』, 1992(02), p.81.
102) 원문, “我們 187人中, 有不少本爲當地商界鉅子, 擁資千百萬, 但此次被逐出境, 除船費以外, 每人所

帶現款不得超過10鎊, 違者即被搜去充公." 『申報』, 1938년 12월 5일자.
103) 이러한 일본의 상하이 유대인 난민 이용책은 국제 정세 가운데 對미관계와 유대계의 자본과 기술력

을 이용하려한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40년 상하이 공공조계에서 시행된 工部局 董事會 선거
에서도 상하이의 在日교포들은 유대인 난민들의 표를 이용하여 점차 상하이 조계 내에서의 권익을 독
점하려고 했다. 房建昌, 「太平洋战争爆发前夕日本对来沪德国犹太难民的利用——1940年上海公共租界
工部局董事会选举记」, 『德国研究』, 1997(04): p.51-55.  

104) 이들은 12세기 무렵에 카이펑 지역에 시나고그를 세우고 이후에도 이를 중심으로 생활하였기 때문
에, 현재에도 카이펑 유대인(开封犹太人)으로 불린다. 다만,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의 유대교적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80년부터 10년간 이어진 기근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면서 발생한 학살과 제1차 세
계대전 및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탄압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출신들은 시베리아를 
넘어 먼저 만주지역에 정착하였으나,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일본인들이 이 지
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하이 혹은 중국의 기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였다.105) 
  그렇지만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상하이 거주 유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독일/오스트리
아/폴란드 출신의 아슈케나짐들은 1930, 40년대에 대거 이주하였으며, 이들이 상하이로 이주
한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내부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1935년 9월에 뉘른베
르크법이 제정되면서 독일 내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급기야 1938년 
11월에는 ‘수정의 밤’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탄압 및 말살이 본격화되었다.106) 또
한 1938년 3월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 및 1939년 9월의 독일의 폴란드 점령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의 유대인들도 탄압 및 말살을 벗어날 수 없었다. 
  둘째, 정치 및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반유대주의 정서가 주변국들에 더욱 강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및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인하여 반유대주의 정서가 
더욱 강해졌고,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본국 및 식민지에 유대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였
다.107) 
  셋째, 중국과 일본(단, 일본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에 한정)이 유대인 난민들에 대해 비교
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쑹칭링(宋慶玲)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의 
주요 인사 및 기관들이 유대인 차별 및 탄압에 관해 독일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중국 공산당
은 1941년 10월 기관지인 『解放日報』에 나치 독일의 파시즘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으
며, 비엔나 주재 중국 총영사 허펑산(何凤山)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대량으로 
발급하여 그들의 탈출을 도왔다.108) 일본의 경우,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일대를 탈출한 유
대인들의 상하이 진입을 막지 않았고, 이누즈카 코레시게(犬塚惟重)를 파견하여 이들이 유대인 
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109)

Ⅲ. 무국적자 상하이 유대인 난민에 대한 정책을 통해 본 배제와 환대의 역학

  당시 유럽 밖으로 강제 이주당한 자의 경험을 한 상하이의 유대인 난민들은 어떠한 심경이
었으며, 상하이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중국 정부와 그들
을 관리하던 일본 당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심경적인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나치의 극심한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피난
을 온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출신의 아슈케나짐들은, 유럽 밖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경험으
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전쟁과 박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부 세계
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머물던 중국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110) 그리고 여기에

105) 山下 肇, 「上海のドイツ・ユダヤ人 (1) : 序説」, 『独逸文学』 31巻, 1987, p.87.
106) 山下 肇, 「上海のドイツ・ユダヤ人 (1) : 序説」, 『独逸文学』 31巻, 1987, p.95.
107) 周国建, 「论三十年代犹太难民涌入上海的原因」, 『史林』, 1992(02), p.75-76.
108) 王健, 「互伸援手: 二战时期的中犹友谊」, 『社会科学』, 2000(04), p.68.
109) 関根 真保, 「日本は戦時上海のユダヤ人を「救った」のか，それとも「見捨てた」のか」, 『現代中国研究』 

第39号, 2017, p.56-57.
110) 维拉—施瓦克兹(Vera Schwarcz)撰, 金彩红編譯, 「犹太人对上海经历的回忆」, 『史林』, 2001(02): 



는 그들이 1943년 5월 이후로 일본이 지정한 ‘무국적 피난민 거주구(無國籍避難⺠指定居住
區, 일명 상하이 게토)’111)에 살면서 외부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역할을 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경제적인 면을 보자면, 상하이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비교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던 이들
도 있었으나, 많은 유대인들, 특히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고국에서 쫓겨난 독일, 오스트
리아, 폴란드 출신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고국에서는 법률가, 의사, 
교사 등의 전문직이나, 재봉사, 제빵사, 촬영기사 등의 기능공 직군에 속해 있었으나, 일본이 
점령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된 1940년대 초반의 상하이에서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길거리
에서 수공예품이나 먹거리를 파는 등의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43년 5월 이후에는 무국적 피난민 거주구에 갇혀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
에, 매우 곤궁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112)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이 이들 유대인들을 대함에 있어, 환대와 배제 사이에서 어떠한 역학
관계가 존재하였는가? 먼저 중국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중국과 유대인들의 역사적 관계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2세기 송(宋)의 카이펑
을 중심으로 유대인 거주 구역이 존재하였으며, 항저우, 광저우, 베이징 등지에도 유대인의 거
주 구역이 생겨났다. 이후 수세기가 흐르면서 이들은 중국 내의 여러 민족들과 통혼하고 유대
교 전통의 색채도 옅어졌지만, 이들의 존재는 중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관계
가 생각보다 얕지 않음을 보여 준다.
  둘째, 중국의 도시 중에서도 근대 상하이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성과 개방성이다. 근대 시기
의 상하이는 비록 半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동아시아 최대의 항구도시로서 다른 중국의 도시
들에 비해 외부인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었기에, 유대인들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셋째, 중국에는 유럽과는 달리 반유대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1920년 4월 24일, 쑨원(孫中
山)은 유대 시온주의 운동가인 에즈라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1933년 5월 13일에는 쑹칭링(宋慶玲)을 대표로 하는 중국민권동맹이 주상
하이 독일 영사에게 나치의 유대인을 향한 폭력을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다.113) 이는 중국이 
유대인, 특히 나치 치하에서 탈출한 유대인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
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중국의 유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더불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 조치
가 취해지거나 계획이 수립된 바도 존재한다. 유대인을 도운 실질적인 조치 중 하나는 비엔나 
주재 중국 총영사 허펑산(何風山)의 유대인에 대한 중국비자 발급이다. 허펑산은 1937년부터 

p.96-97.
111) 1941년에 제3제국 법령에 따라 국외 유대인의 시민권이 박탈당하여, 상하이의 독일, 오스트리아 출

신의 유대인들은 무국적자가 되었다. 한편,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들은 1938년에 제정된 여권법에 의
하여 국적이 박탈되었다. 이에, 일본이 1943년 2월 18일에  『無國籍避難民の居住、營業の制限に關す
る件』의 포고문을 발표할 시에,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들은 모두 무국적자로 분류되
었다. 潘光, 「来华犹太人的国籍和法律问题(1840-1945)」, 『社会科学』 第2期, 2006, p.128.

112)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유대인 여성들은 매춘업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陈旭楠, 「民国时期上海的犹太
娼妓问题研究」, 『隴東學院學報』 第24巻 第6期, 2013, p.44-50.

113) 원문, 1933年5月13日 宋慶齡奮筆疾書 「譴責對德國民主人士和猶太人的迫害」，列舉了德國法西斯殘
酷殺害德國進步人士和猶太人民種種令人髮指的事實，並指出 “爲了人類社會和文化的進步，爲了努力協
助保持人類和各種運動所得到的社會和文化的成果，我們抗議這些對付德國無產階級與世界進步思想家的
可怕的恐怖手段，因爲這摧殘了德國社會學術和文化生活.” 董莉英, 「二战时期中国上海的犹太人」, 『西藏
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26巻 第5期, 2005, p. 63 재인용.



1940년까지 총영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을 다하우 등의 수
용소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석방한다는 포고를 동시에 내렸는데, 이때 영국이나 미국 등지로의 망명을 거절당한 많은 이
들이 중국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였다. 당시 상하이는 여권이나 사증과 관련한 업무가 사
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유대인들도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스트리아의 
유대인들은 목적지가 명확한 비자가 없이는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허펑산은 비자를 신청
한 이들의 실제 목적지가 대부분 상하이가 아님을 인지하였으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2,000건
의 비자를 승인하였고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114)

  이렇듯 나치 독일이 점령한 지역을 탈출하여 상하이로 들어오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였으므
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화민국 입법원장 쑨커(孙科)는 
1939년에 ‘약소민족과 연합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쑨원(孫中山)의 유훈’, ‘영미와의 관계 
개선’, ‘유대 자본을 이용한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서남부에 ‘유대인 기거 구역
(猶太人寄居區域)’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115) 이 제안에서는 입국, 거류, 취직의 세 
부분에서 무국적 유대인을 원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국에 있어서는, 품행이 단정한 유
대인을 받아들이되, 중화민국의 법률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거류에 있어서는, 우
선 입국 후에 개항장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고, 중화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수속 후
에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취직에 있어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
는 직업을 소개하되,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는 외교부를 통해 초빙하거나 혹은 
국제 연합에 협조를 요청한다.116) 이와 같은 쑨커의 제안은 유대인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
나, 국민정부의 자금 부족 및 일본군의 해안지역 점령 및 봉쇄 등의 이유로 시행되는 단계에
는 이르지 못하였다.117)

  중국이 일관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하여 환대하는 태도를 가졌던 반면에, 일본은 필요 여부에 
따라 그들을 이용하거나 배제(혹은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는 ‘유태 
이용론(ユダヤ利用論)’이 저변에 깔려 있다. 유태 이용론(ユダヤ利用論)은 경제적 목적과 외
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경제적 목적’은 상하이에 유대계의 자본과 기술자 집단을 
유치한 이후에 전시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목적’은 
일본이 유대인 난민을 가려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호감을 얻어 미
국에 있어 대일강경론의 회유를 노린다는 것이다.118) 
  이에 일본은 일본 해군의 유대 문제 연구자인 이누즈카 코레시게를 상하이로 파견하여, 유
대인 관련 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인 일명 ‘이누즈카 기관(犬塚機関)’을 결성하고 지휘하도록 하
였다. 이누즈카는 일본 육군의 유대인 전문가 야스에 노리히로(安江 仙弘, やすえ のりひろ) 

114) 何凤山, 『外交生涯四十年』，香港中文大学出版社，1990，p.75-85; 王健, 「互伸援手: 二战时期的中
犹友谊」, 『社会科学』, 2000(04), p.68-69;  潘光主编, 『犹太研究在中国三十年回顾:1978-2008』，上海
社会科学院出版社，2008年，p.292-295.

115) 제안의 명칭은 『拟在西南边区划定犹太人寄居区域以容纳穷无可归之该国人民』이다. 刘冰, 「国民政
府关于援助犹太人的档案揭秘」, 『档案与史学』, 2001(02), p.54. 

    議案與提議在原則上得到了國防最高委員會及行政院的同意. 國民政府擬定的初步安置計劃包括三點：
   一, 猶太難民入境後須遵守中國法律，“不作任何政治活動或主義宣傳，不批評或反對三民主義.”
   二, 入境後“暫寄居於通商口岸，不得雜居內地”，可自願申請加入中國國籍.
   三, 中國政府承諾爲猶太難民的求職提供幫助. 引自台北“国史馆”所藏卷宗《划定犹太人寄居区域》，数字

典藏号: 020-070900-0062.
116) 王健, 「互伸援手: 二战时期的中犹友谊」, 『社会科学』, 2000(04), p.69.
117) 殷昭鲁⋅赵飞飞, 「抗战时期国民政府计划容留10万犹太难民始末」, 『文史月刊』, 2007(02), p.55.
118) 菅野賢治, 「上海無国籍避難⺠指定居住区」の設置過程」, 『京都ユダヤ思想』 第11号, 2020, p.18-19.



및 외무성의 이시구로 시로(石黒 四郎. いしぐろ しろう)와 함께 상하이 내에 유대인 자치구
역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119)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일본인 학교의 교사(校舍)를 유대인들을 위
한 숙사(宿舍)로 내어주는 등의 유대인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
한 이누즈카의 상하이 유대인 난민 문제 관리에 더불어, 상하이에 비교적 일찍 자리를 잡았던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조성한 기금 및 미국 내의 유대인 단체들이 보낸 원조자금 등에 힘입어, 
유대인 피난민들은 저우산루(舟山路) 및 훠산루(霍山路) 일대에 일명 ‘리틀 비엔나’로 불렸던 
유대인 거리를 조성하기도 하였다.120)

  그렇지만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상황은 일변하였고, 일본의 유대인 
난민에 대한 태도 역시 배제(혹은 방치)로 돌아선다.121)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이다. 일본이 수립한 ‘유태 이용론(ユダヤ利
用論)’의 핵심은 ‘상하이의 유대인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 내의 유대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과의 외교를 풀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적국으로 돌아서면서 외
교 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미국 내의 유대인 자본을 이용할 길도 막혀버렸다. 이로 인
해, 일본에게 있어 상하이의 유대인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는 골칫거리로 남아버린 것이다.122)

  둘째,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나치 독일이 일본에 상하이 유대인 난민에 대한 ‘최종 해결’을 
시행할 것을 압박해 왔던 것이다.123) 주지하다시피,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최종 해결’은 ‘유
대인 절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나치가 일본에 상하이에 거류하는 유대인 난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요구한 것에 다름이 없다.
  상하이의 유대인 난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었으나, 나치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124) 일본은 훙커우(虹口) 일대에 ‘무국적 피난민 지정 거주구(無国籍避難民指定居住区, 
일명 ‘上海ゲットー’)’를 만들고 이곳에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출신의 무국적 유대인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943년 2월 18일에 『무국적 피난민의 거주, 영업 제한에 관한 
건(無國籍避難民の居住、營業の制限に關する件)』의 포고를 발표하여, 공공조계의 동부 지역을 
피난민 거주구로 지정하고 무국적 피난민의 거주 및 영업 활동 영역을 이곳으로 제한하였
다.125) 이곳에 수용된 1만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도 대부분 끊어지고 물

119) 일본은 상하이의 푸둥(浦東) 지역을 유대인 거주 지구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이누즈카도 1942년 3월에 상하이를 떠나면서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山下 肇, 「上海のドイツ・ユダヤ人 (2)」, 『独逸文学』 32巻, 1988, p.174.
120) 関根 真保, 「日本は戦時上海のユダヤ人を「救った」のか，それとも「見捨てた」のか」, 『現代中国研究』 

第39号, 2017, p.55-56.
121) 사실상, 이때 일본의 태도는 적극적 배제보다는 소극적 방치에 가까운데, 이는 이누즈카의 후임으

로 상하이에 부임한 사네요시 토시오가 유대인 난민 구원조직 대표들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도 엿
볼 수 있다.

   1. We are endeavouring to deal with the Jewish people on the basis that we think fair.
   3. You must understand that we are unable to be especially partial with the Jewish 

people. (항목 2와 4는 생략)
   菅野賢治, 「上海無国籍避難⺠指定居住区」の設置過程」, 『京都ユダヤ思想』 第11号, 2020, p.19.
122) 사네요시가 남긴 기록에서도 1942년 당시에 일본 측에는 유대인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 구체적 

방안 등이 사실상 부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菅野賢治, 「上海無国籍避難⺠指定居住区」の設置過程」, 『京都ユダヤ思想』第11号, 2020, p.18.
123) 関根 真保, 「日本は戦時上海のユダヤ人を「救った」のか，それとも「見捨てた」のか」, 現代中国研究 

第39号, 2017, p.58.
124) 1937년 난징에서 대학살을 벌인 일본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그들이 나

치 독일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하이의 유대인들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5) 関根 真保, 「日本は戦時上海のユダヤ人を「救った」のか，それとも「見捨てた」のか」, 『現代中国研究』 第



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그곳에서 나치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참화를 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Ⅳ. 나가며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戰火와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는 참화를 피하여 유럽을 탈출한 유대인 
난민들이 동양에서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바로 중국의 상하이이다. 이는 근대 상하이라는 가
지고 있었던 관문도시적 특성, 즉 국제성과 개방성에 기인하였으며, 중국이 유대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인 호의적인 태도도 한 몫을 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상하이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었는데, 일본 
역시 ‘유대 이용론’에 입각하여 이들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하였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과 적국 관계가 되고, 또한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나치 독일의 유대인 말살 요구
를 마냥 무시할 수 없었던 일본은 유대인들을 ‘무국적 피난민 지정 거주구’에 몰아넣기에 이른
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유대인에 대한 태도가 배제(혹은 방치)로 급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치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서발터니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나치와 이들이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방치하다시피 했던 일본을 경
험했다는 점과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 거주 구역에 수용되고, 해외 유대인 동포들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면서 그들의 발언권마저 약해졌다는 점에서는 서발터니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그들을 거주 지역에 수용하고 방치한 것이 오히려 
홀로코스트의 참화를 피하고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고, 그들이 접촉하고 있
던 중국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었기에 그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39号, 2017, p.58; 潘光, 「来华犹太人的国籍和法律问题(1840-1945)」, 『社会科学』 第2期, 2006,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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